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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중장기적 관점의 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다

각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 정책방안 개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안) 마련을 

통한 일관된 제도 운영체계 마련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지정혜택 사항 마련

2) 연구 필요성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다양한 법･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반구축 및 활용정책 마련 필요

 200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도입 이후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제도적 반영, 보안 방안 마련 필요 발생

 지금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육성’보다는 ‘지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16개 시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지정기준 및 방

법이 상이하여 지역별 지정단체 수준의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지정제도와 관련 연구는 10년간 2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환경반영 및 수요에 대

응하는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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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기대효과

 지난 10년간의 지정제도 운영 상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

다 현실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간접지원정

책으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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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기간

 2008. 12. 23 ~ 2009. 5. 31 (약 5개월) 

2) 연구진 

 책임연구원

-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경욱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김주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 김지연 (성미산 마을극장 기획팀장)

 연구지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3) 연구 범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 운영 현황 분석 

 유사제도 사례 연구 

 지정혜택 현황 조사 

 지정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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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책과제 제안 

4) 연구 방법 

 기존 연구보고서 및 자료 분석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발전 방안｣(장미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년)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연구｣(허은영, 한국문화관광정

책연구원, 2004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2004년)

 인식조사 

- 조사기간 : 2009. 3. 9 ~ 3. 30 (23일) 

- 조사대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경험이 있는 단체 담당자

- 조사응답 수 : 160개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FAX 병행)

- 조사기관 : (주)엔아이코리아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9. 4. 28 ~ 5. 22 (25일) 
- 조사대상 : 2009년 3월 현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20개 단체 

- 조사응답수 : 186개 

- 조사방법 : 각 지정권자(문화체육관광부 및 13개 시･도 담당자)가 지정단체 실적보고

서 취합

- 통계기관 : (주)엔아이코리아 

 전문예술법인･단체 그룹인터뷰 

-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 일시 : 2009. 4.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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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면접조사 (연구진 3인 참석)
- 대상 : 7명 (2009년 3월 현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법인형태 별 1~2개 단체 

선정)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최순화, 오성화 대표

 ･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김숙희 대표

 ･ (주)PMC프로덕션 김용재 부장

 ･ (주)서울모테트합창단 박치용 단장

 ･ (주)이다엔터테인먼트 손상원 대표 

 ･ 예술의전당 경영기획부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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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배경

 가격기능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

고 정부 및 지자체가 담당해온 기능들을 민간화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위축되었던 민

간예술단체의 활성화 유도 (2001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율성 침

해 논란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음.
-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 유지와 예술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국･

공립예술단체들을 무조건 축소 또는 민영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음. 

 국･공립 공연장이 민간직업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상주단체 계약을 통해 국･공립 공연

장은 전속단체를 가질 때 보다 재정적 부담을 덜하고,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상주단체

로서 공연장소 및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얻음으로써 상시공연체계를 마련하여 직업

예술단체서 활발한 활동을 영위하는 등 상호간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제
도적 장치 마련 (2001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 민간직업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예술단체의 수는 많으나 수준 있는 작품의 상시 공연

체계를 갖춘 전문직업예술단체는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공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 대두

 즉,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전

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를 바탕으

로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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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운영내용

1) 근거법 

 문화예술진흥법 

- 2000년 1월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
성) 신설됨. 2000년 10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가 개정됨.
- 이 후 2007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로 변경

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한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로 조항의 변경

이 있었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가지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 

- 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
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
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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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연혁❙
년/월/일 법 개정 연혁

2000.  1.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0. 10. 1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7.  4. 1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9. 1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 지정혜택

(1) 세제혜택

가.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며 전문

예술법인･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인의 경우 기부자의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15%(2009년까지 적용, 종교단체에 기부

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 등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소득

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의 5%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음.(법인세법 제24
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나.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

금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전문예술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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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

능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 제29조의2)
-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라.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지정기부금 단체인 전문예술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

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2)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각 시･도별 조례

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 

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Ⅱ. 제도 운영 현황

 23

3.2009년도 지정현황

1) 전체 지정현황 

 2009년 3월 1일 현재 지정이 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 330개 단체임.

❙표 2. 전문예술법인･단체 전체 지정현황(2009.3.1 기준)❙
지역/지정권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

임의단체 합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소계

문화체육관광부 0 8 8 0 0 8

서울특별시 31 6 37 22 52 111

경기도 5 11 16 1 27 44

인천광역시 1 0 1 0 6 7

강원도 6 2 8 0 18 26

대전광역시 0 0 0 0 4 4

충청북도 0 2 2 0 9 11

충청남도 0 0 0 0 0 0

광주광역시 4 1 5 0 19 24

전라북도 9 0 9 0 2 11

전라남도 0 0 0 0 0 0

부산광역시 9 0 9 0 5 14

대구광역시 3 0 3 0 27 30

울산광역시 0 0 0 0 2 2

경상북도 0 0 0 0 0 0

경상남도 6 1 7 0 27 34

제주특별자치도 1 1 2 0 2 4

합 계 75 32 107 23 20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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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현황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권 소재단체가 전체의 36.1%로 가장 많음.

❙표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지역 합계(개) 퍼센트 (% ) 지역 합계(개) 퍼센트(% )

서울권 119 36.1
문화체육관광부 8 2.4 

서울특별시 111 33.6 

인천경기권 51 15.5
인천광역시 7 2.1 

경기도 44 13.3 
강원권 26 7.9 강원도 26 7.9 

충청권 15 4.5
대전광역시 4 1.2 
충청북도 11 3.3 

전라권 35 10.6
광주광역시 24 7.3 
전라북도 11 3.3 

경상권 80 24.2

대구광역시 30 9.1 
부산광역시 14 4.2 
울산광역시 2 0.6 
경상남도 2 10.3 

제주권 4 1.2 제주특별자치도 4 1.2 
합계 330 100.0 합계 330 100.0

❙그림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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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유형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법적유형을 살펴보면, 임의단체가 전체의 

59.7%로 가장 많으며, 영리법인(주식회사)은 그 수가 가장 적음.

❙표 4.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합계

법적유형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사단법인) (재단법인)

합계(개) 330 200 107 75 32 23

퍼센트(%) 100 60.6 32.4 22.7 9.7 7.0

❙그림 2.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4) 사업유형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은 공연예술분야가 전체의 80.0%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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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합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타  

합계(개) 330 264 17 49

퍼센트(%) 100.0 80.0 5.2 14.8

❙그림 3.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별 지정현황   ❙그림 4. 전문예술법인･단체 세부사업유형별 지정현황

(2009.3.1 기준)❙                         (2009.3.1 기준)❙

사업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연예술분야 중에서는 음악(24.2%)과 연극(20.3%) 

단체가 많은 편임. 기타분야는 공연장(5.2%), 축제(3.0%) 순으로 나타남.

❙표 6. 전문예술법인･단체 세부사업유형별 지정현황(2009.3.1 기준)❙
합계

공연예술 시각
예술

기타  

연극 음악 무용 전통 기획사 공연장 축제 지원재단 협회 기타

합계(개) 330 67 80 24 65 28 17 17 10 9 7 6

퍼센트(%) 100.0 20.3 24.2 7.3 19.7 8.5 5.2 5.2 3.0 2.7 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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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현황

1) 사업자등록현황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사업자

등록 유형을 기재한 154개 단체의 등록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유번호증’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45.5%로 나타남. 

❙그림 5.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자등록 현황 (154개 단체 중)❙

2) 4대보험 가입 여부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186개 단

체의 4대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응답단체의 절반 이상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

으며, 그 중 건강보험이 5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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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문예술법인･단체 4대보헙 가입 현황 (186개 단체 중)❙

3) 인력현황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인력현

황에 응답한 184개 단체의 단체의 평균 보유 인력(단원, 행정지원인력수 모두 포함)
은 총 40.95명으로 나타남. 

인력현황에 응답한 184개의 단체 중 지원인력이 있는 단체는 171개, 단원이 있는 단

체는 128개로 나타남.

지원행정인력을 보유한 171개 단체의 평균 지원인력 수는 13.06명, 단원을 보유한 

128개 단체의 평균 단원수는 41.38명으로 나타남. 

또한, 지원인력의 평균 정규직 인력은 19.33명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 인력은 21.61명

으로 정규직인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7. 전문예술법인･단체 인력현황 (184개 단체 중)❙
인력현황 (전체) 인력현황 (지원인력) 인력현황(단원 )

사례수 (개 ) 합계(명) 평균 (명 ) 사례수(개) 합계 (명 ) 평균 (명 ) 사례수(개) 합계(명) 평균(명)

184 7,534 40.95 171 2,234 13.06 128 5,296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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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현황1)

(1) 수입

가. 전체 현황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수입현

황에 대해 응답한 180개 단체의 평균 수입총액은 약 25억 6백만원, 중앙값2)은 약 1
억 7,390만원으로 나타남. 

자체조달의 비율은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지원금은 31.7%, 기부/후원

금은 11.3%로 나타남. 

❙그림 7.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수입) 현황 (180개 단체 중)❙

1) - 재정현황 전체적으로 평균값보다 중앙값이 더 유의미한 수치로 파악됨.
- 지역의 일반적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국･공립단체 및 대규모 공연장 운영

법인들의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단체라 하더라도 운영형태 등에 따라 재정운영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2) 중앙값 =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점수값의 절반이 떨어지는 분포의 점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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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부금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수입현

황에 대해 응답한 180개 단체 중 기부/후원금이 있다고 응답한 121개의 단체의 평균 

기부금 액수는 약 5억 960만원, 중앙값은 약 1,500만원으로 나타남. 

기업기부금의 비율은 94.9%로 가장 높았고, 개인기부금이 1.2%, 후원회 기부금이 

3.9%로 나타남.

❙그림 8.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현황 (121개 단체 중)❙

(2) 지출

2009년도 현재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단체 중 지출현

황에 대해 응답한 179개 단체의 평균 지출규모는 약 31억 5,800만원, 중앙값은 약 2

억원으로 나타남.

공연(전시)사업비의 평균 비율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전시)이외 사

업비와 경상운영비는 각각 13.9%와 32.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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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지출) 현황 (179개 단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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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환경변화

1)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

(1)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화

2001년 문화부문의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고 국가행정에서도 문화정책에 대한 관

심･비중과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가치 상승 

등 문화 향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어짐.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문화예술 수혜자를 위한 정책과 복권기금을 통한 문화예술지원

환경 구축이 확대됨.

2000년대 이후 수혜자를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 속에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프

로젝트’, ‘전국문예회관 활성화 지원’ 등 찾아가는 공연예술이 증가되고, ‘생활속 문화

예술’,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액다건 중심의 지원이 다액소건으로 전환되면서 전략적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음. 또한 공연제작 지원에 있어서도 성과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후지원’, ‘우수예술단체 다년간 집중 지원’ 등 전문예술단체의 전문성 및 

예술성의 검증을 통한 집중지원이 도입됨.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사회적 변화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하여금 단체의 예술성 및 전

문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됨. 

(2)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2001년 이전부터 존재한 지역문화재단은 경기･강원･부천문화재단이며, 이 기관들의 

역할은 문화재･시설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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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문화진흥법(안)이 추진되면서 2004년 서울

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을 출발로 광역･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지역문화정책 중장기 비전 마련의 필요성, 지역문화정책

의 전문성 강화, 현장중심의 지역문화정책실현, 중앙 중심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

화 지원 등 지원정책의 변화가 확대됨.

2009년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문화예술활

동’ 지원사업들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되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

업의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로 이양됨.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은 점차 지역문화정책 활성화 및 지원의 기능･역할로 확장되

고 있으며, 더불어 재단의 독립성과 정체성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기부금 모집 확대

가 요구되고 있음. 

지역문화재단의 설립･확대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반영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음. 

반면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정부의 정치적 현안에 따라 운영되기보다 정책에 대한 비전

을 갖고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성과 안정적 재정 마련이 요구되고, 그 일환으

로 지역문화재단의 기부금 모집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예술경영 인식 변화 및 인력지원 확대

지역문화재단 확대, 뮤지컬 등 문화예술산업시장 확대, 문화예술국제교류 활성화 등 

문화환경의 변화는 예술･문화경영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 10년 사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예술경영, 문화행정, 문화정책 관련 학과의 신설

이 늘어남.

예술/문화경영의 필요성은 문화예술 청년 인턴제 확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

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으로 전문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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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의 현장 활동의 여건이 마련됨.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한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예술/문화

경영 전문인력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은 문화예술단체의 경영마인드 변화에 기여를 함. 

(4) 상주단체 필요성 확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상주단체

로 활용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음.

상주단체는 국･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이 민간예술단체와 공공기획 공연･전시 등을 조

건으로 해당 소관시설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주단

체가 되면 전속단체에 비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 공연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공연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관객

개발이 가능해져서 입장수익을 높일 수도 있음. 

상주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관객확보, 대관중심에서 기획공연 기회 

확대, 장기공연을 위한 공간 확보, 안정적 운영예산 마련 등 상주단체의 작품성을 높

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됨.

2) 예술시장의 변화

(1) 기업 메세나의 변화

메세나의 전통적 의미는 기업의 조건없는 예술지원임. 그러나 최근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투자적 관점에서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결합이 예술지원으로 귀결되는 협력 개념

의 윈윈(win-win) 패러다임이 대세

과거 자선적 관점과 달리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CI.BI 

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예술을 활용하는 ‘마케팅’,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인적

자원 및 복지에 예술을 활용하는 ‘조직경영’ 과정에서 메세나를 적용함으로써 문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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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개념이 접목되고 있음. 

최근들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속하며 이는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 이외에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경영활

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복지/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는 사회적 공헌 활동과 소비자

들의 감성/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문화마케

팅이 새로운 기업이미지 제고와 성과로 다루어지고 있음.

기업의 사회공헌은 과거의 개인적 관계를 통한 협찬 지원, 고객 마케팅으로서의 티켓

구매를 넘어서 1:1 기업/단체 매칭, 찾아가는 메세나 등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음.

정부는 기업메세나의 확대를 위해 한국메세나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중소

기업진흥원내에 문화경영지원센터를 두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문화예술의 연계를 모색

하고 있음. 

(2) 온라인 기부 등 민간 기부 다양화

‘아름다운재단’을 시작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부활동은 이전의 방식을 탈피, 적극

적이고 구체적인 1:1 마케팅 방식을 적용하게 됨.

기부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세제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민간의 기부참여 

제고의 계기가 됨.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 마케팅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개인들이 기부문화

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기부에 대한 인식이 서양 국가들 처럼 확대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

술은 고급예술로서 수익행위나 문화산업, 혹은 국가의 공공성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기부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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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의 투자/펀드 확대

한국뮤지컬 시장은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뮤지컬 관람객의 증가

와 함께 뮤지컬 제작투자도 늘어나고 있음.

중대형 뮤지컬이나 대형전시･공연의 등의 사업규모는 수십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

한 공연을 제작･유치하는 문화예술단체는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투자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공연시장의 변화는 기획･제작사로 하여금 중소규모 공연제작에 있어 예술경영 

체계구축을 넘어 기업으로서의 이윤 극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형 

뮤지컬 제작사와 공연기획사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늘어나

고 있음.

3)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대

(1) 비영리기관의 중요성

비영리기관은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의 중간에 놓여 있으면서 공공이나 시장이 해결하

지 못하는 현대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비영리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종교기관, 지역단체, 캠페인단체, 노동조합, 사

교클럽, 서비스 제공기관, 정치단체 그리고 기타 봉사기관들이 있으며 상업적인 성공

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예술단체 및 기관 또한 비영리기관의 성격을 갖

고 있음.

비영리기관들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비영리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미

래의 사회보장 혹은 복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기관들도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역할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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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비영리기관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혜택을 목적으로 하기에 공공재를 생산하며 이

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증대됨.

정부는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는 비영리기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원금 지

급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은 비영리예술기관에 대해 이들 기관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에 지방세, 연방

세, 그리고 지역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저렴한 우편요금 혜택(3등급 우편요금의 

60% 할인)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시절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함.

현재 국내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

나,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사회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연/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문화예술단체의 인식변화는 창작자 중심의 작품제작에서 수혜자 중심의 가치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그 가치가 단지 문화예술활동이 수익성 기준이 아닌 사회적 

가치, 소통의 방식을 다시 접근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의 관심으로 이어지

면서 문화예술의 영리성에 대한 재평가, 단체 경영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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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제도의 모호한 방향성

제도의 모호한 운영목적

↗ ↘

제도운영 효과  축소 단체의  불명확한 지정

↖ ↙
지정단체 신뢰  저하

(1) 제도의 운영목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하는 제도임.

제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운영의 핵심은 ‘지정’과 ‘육성’이나, 지금까지 

주로 ‘지정’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육성’은 지원 및 혜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재 ‘육성’에 대한 부분

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전체적인 제도운영방향에서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정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만약, ‘지정’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현재 가장 대표적이고 뛰어난 단체를, ‘육성’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할 것임. 
- 물론, 두 가지 모두 필요하나 보다 더 핵심으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한 언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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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운영의 목적 및 방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할 때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예술단체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려 한 주요 목적은 전문적인 예술

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됨.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려고 

한 주요 목적은 ‘전문적인 예술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 위해’가 절반 이상인 

53.8%로 나타났고,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18.1%,)’,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9.4%)’ 등의 순으로 나타

났음.

- 법적형태별로는 임의단체, 사단법인, 주식회사는 ‘전문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높게 나왔으나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10.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신청의 주요 목적❙

(2) 제도 운영의 효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현재 9년째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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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각 시･도별 제도 운영도입 시기는 다름. 
- 현재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표 8. 지역별 제도운영 도입 시기❙
시행년도 지정권/지역명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강원도 / 전라북도

2003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2004년 충청북도

2005년 경기도

2008년 울산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은 단체 활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이 미친 

영향력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이 48.7%로 나타났고 부정적 응답은 12.5%로 나타남.

❙그림 11.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이 단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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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인 혜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이후의 효과

에 대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인 예술단체

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음. 
- 전체 조사결과에서 지정 후 세제혜택을 받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

사 모집단 과반수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그림 12.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후 변화사항❙

특히, 단체들의 지정신청 시의 목적과 지정 후 효과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지정단체들

이 느끼는 제도의 효과는 낮은 편임.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목적

과 지정받은 후의 효과를 각 1순위끼리 비교한 결과(지정 후 효과 질문 문항에서 ‘아
무 효과 없었음’ 항목은 제외) 대체로 지정받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기부금 모집’ 항목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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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전의 목적과 지정 후의 효과 비교❙

(3) 지정단체의 신뢰성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전문성을 목표로 운영되어

지고 있으므로 제도의 핵심은 ‘전문성’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지정대상 및 지정심사 요건 등을 살펴보면 ‘전문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못함.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단체가 전문예술법

인･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단체 전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비단 지정단체의 이미지 뿐 만 아니라 제도운영에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전체 문화예술단체들에게도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 제도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문예술법

인･단체 지정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도는 낮은 편(38.1%)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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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

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

❙그림 14.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제도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관심 정도❙

2) 제도 근거법 및 관련 법률의 취약

(1) 문화예술진흥법

가. 문화예술진흥법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근거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는 다른 법에 비하여 매

우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

음. 단,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제1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

식) 등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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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특히,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는 이러한 업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제2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에 속해 있어서 전문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 사업의 취

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에서 명시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만 적용되는 사항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
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령에서는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도 다소 모호

한 편이며, 국가지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예술단체에서부터 

그 밖에 공연장, 예술단, 전시행사 운영 단체 등으로 매우 폭넓게 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2년까지 8개단체 지정 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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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

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적용되지 않는 법률에 대해 나열

하고 있으며 이때에 ‘문화예술진흥법’이 포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

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

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인’이 적용되므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모두 포함 

- 기부금품 모집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적유형이 ‘법인’이어야 하므로 모든 법적유형을 

아우르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제도에서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이 모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

는데 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받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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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

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되고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포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

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동법 4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함(동법시행령 제13조)
- 그러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도 포함됨.
-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의 경우에 전문예술법인･단체

로 지정받게 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됨. 

- 이는 각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지원재단이 본 제도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임. 

(3) 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이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명시되어 있음. 

- 소득세법 상의 지정기부금 범위는 사실상 법인세법상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상의 해

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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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대상은 ‘비영리법인’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됨.
- 그러나,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영

리법인의 경우 해당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세법상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는 고유목적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처리 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인정 시 이에 대한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무당국과의 협의 필요

-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시 기재된 비영리사업 또는 

목적사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협의 필요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대상은 비영리법인만 해당되며, 그 범위는 50%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등이며, 비영리법인(전문예술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1항

｣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손

금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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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으로는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외에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서는 고

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로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

음. (2009년까지 한도)
-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

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임.
- 즉,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전체 8개 기관/단체

만 적용되고 있음. ((재)국립극장발전기금,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
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

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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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시･도 조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16개 시･도 모두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별로 명시된 내용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각 시도별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지침 중 개정안 (문화관광부 훈령 제72호, 2001.5.15)｣마련 

- 또한 같은 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운영 기본지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조례 개정시 참고 자료(조례문안, 관련서식 등) 등을 각 시도에 공지하였음.

- 각 시도에서는 지침안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

정하여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함. 

- 조례, 시행규칙, 추가설명자료, 관련서식 등의 마련은 각 지역별로 상이함. 

❙표 9. 16개 시･도 조례의 주요항목 비교❙
주요항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조    례 ○ ○ ○ ○ ○ ○ ○ ○ ○ ○ ○ ○ ○ ○ ○ ○

시행규칙 ○ X ○ ○ ○ ○ ○ ○ ○ X X ○ ○ X X ○

추가설명 X X X ○ X X X ○ ○ X X X X X X ○

관련

서식
제공

지정신청서 ○ ○ X ○ ○ ○ ○ ○ ○ ○ ○ ○ ○ ○ ○ ○

지정서 ○ ○ X ○ ○ ○ ○ ○ ○ ○ ○ ○ ○ ○ ○ ○

지정대장부 ○ ○ X ○ ○ ○ ○ ○ ○ ○ ○ ○ ○ ○ ○ ○

실적보고서 X X X X ○ X O X ○ X X X ○ X X X

- 조례, 시행규칙, 추가설명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함. 특히, 

해당범주 안에서 내용은 설명되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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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6개 시･도 조례의 주요내용 비교❙
주요내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정범위 ○ ○ ○ ○ ○ ○ ○ ○ ○ ○ ○ ○ ○ ○ ○ ○

지정취소 사항 ○ ○ ○ ○ ○ ○ ○ X ○ ○ ○ ○ ○ ○ ○ ○

지원･육성 사항 ○ ○ ○ ○ ○ ○ ○ X ○ ○ ○ ○ ○ ○ ○ ○

지정대상요건(공통) ○ ○ ○ ○ ○ ○ ○ ○ ○ ○ ○ ○ ○ ○ ○ ○

지정대상요건(분야별) ○ X ○ ○ X X ○ ○ ○ X X X X X X ○

지정계획공고 방법 ○ X ○ X X ○ X X X X X X X X X X

지정신청 방법 ○ ○ ○ ○ ○ ○ ○ ○ ○ ○ ○ ○ ○ ○ ○ ○

지정결정 방법 ○ X ○ ○ ○ ○ X ○ ○ ○ X ○ ○ ○ ○ ○

사업실적보고 ○ X ○ X ○ X ○ X ○ X X ○ ○ X X X

관리･재지정 평가기준 X X ○ ○ ○ ○ ○ ○ ○ X X X X X X ○

3) 지정혜택의 불명확성

(1) 정부인증단체로의 신뢰성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국가 또는 각 시･도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은 자연스럽게 정부인증 단체로의 위상을 가지게 됨.

특히, 단체의 지정신청의 목적과 지정 후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인정단체의 공신력’에 

대한 부분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인정단체의 공신력’에 대한 기대

도(18.1%)에 비하여도 그 효과는 낮은 것으로(10.0%)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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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전의 목적과 지정 후의 효과 변화❙

(2) 세제상의 혜택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임. 

가.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우리나라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품 공개 모집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 단체들은 기부금품 공개 모집 혜택을 누릴만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며, 

예술 단체들의 개별적인 노력 뿐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

부금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고 있음. 

나. 기부금 소득 공제 또는 손금 인정

이 혜택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부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으며, 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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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차별성을 갖게 되므로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기부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님. 

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이 혜택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부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전문예술법인 중 영리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 고유목적사업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비영리법

인의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

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단체는 극히 소수의 국･공립 단체들에만 해당되는 혜택은 전문

예술법인 지정으로 인한 혜택이라 보기 어려움. 

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면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어 출연재산에 대한 상

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됨.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

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라 함은 ①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

로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②법인세법시행

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의 증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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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영리 고유목적이 없는 전문예술단체와 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은 혜택에 

해당되지 않게 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대부분의 출연은 법인의 설립 시에 이루어

지는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므

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혜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마. 전체 정리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제혜택 적용에 다소 모호한 지점이 발생함.

- 실제 적용에 대하여 법적유형 상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를 구분하면 비영리법인･단
체를 중심의 혜택이 많이 있음.

- 혜택 중 ‘지정기부금 손금인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인정’에 따르는 부차적인 세제혜택임.

❙표 11. 법인형태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혜택 적합성 여부❙

구 분
비영리성 법적유형 영리성 법적유형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임의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영리법인
(주식회사 등)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

 기부금품 모집 해당 해당안됨 해당 해당안됨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해당 해당 모호 모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해당 해당 해당안됨 해당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해당 해당 모호 모호

실질적으로 지정단체들이 느끼는 세제혜택 또한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나타남.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받은 

세제혜택사항에 대하여 기부자 세제혜택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기부자 세제혜택’은 전국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

인 형태에서 각각 77.4%, 60%를 나타냈음. 활동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시활동 단체

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미술 분야에서 기부자 세제혜택이 높고,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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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교적 기부활

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6.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 후 받은 혜택 정도❙

(3) 행정상의 혜택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정단체에 필요한 

경비 보조, 시설 무상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원 심사에서 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는 지자체(광주, 강원, 전북)도 

있으나 이마저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며, 조

례상 해당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연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무상 사용(부산, 경기)이
나 대관 우선 혜택(광주, 강원)이 제시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질적으로 지정단체들은 ‘지자체 보조금 수혜’가 행정상 가장 큰 혜택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도 절반정도밖에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받은 

행정상의 혜택에 대하여 ‘지자체 보조금 수혜’를 받은 경험이 전체의 50%로 가장 높

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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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자체 행정상의 혜택 경험 여부❙

 

특히, 지정단체들은 제도 운영에 대해서 ‘기타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가

장 바라고 있음. 이는 각 시･도에서 지정된 단체로써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대상으로서

의 다양한 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이 33.8%로 그 뒤를 이었음.

❙그림 18.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제도 전반에 걸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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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개 시･도별 운영방식의 차이

(1) 지정시기 및 유효기간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는 시기 및 유효기간은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현재 각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음. 

❙표 12. 16개 시･도별 지정시기 및 유효기간❙
지역 지정횟수

공고 지정

시기 기간 지정시기 지정유효기간

서울 1년 1회 10월 2-4주 12월 기간 없음

인천 1년 2회 11월 2주 이하 12월 2년

경기 1년 1회 10월 2-4주 12월 기간 없음

강원 1년 1회 9월 2-4주 2월 2년

대전 1년 1회 6월 2주 이하 7월 3년

충북 1년 1회 11월 2-4주 1월 2년

충남 미운영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광주 1년 1회 9-10월 2-4주 11월 2년

전북 1년 1회 9-10월 4-6주 11월 2년

전남 미운영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구 1년 1회 12월 2-4주 3월 2년

부산 1년 1회 10월 2-4주 12월 기간 없음

울산 2년 1회 11월 2-4주 1월 2년

경북 미운영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경남 2년 1회 10월 2-4주 3월 2년

제주 1년 1회 9-10월 6주 이상 11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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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공고 및 지정시기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 연말(12월)에 심사결과를 공지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2년에 1회 지정하는 지역은 인천, 울산, 경남 3개 시･도임. 
- 주로 하반기에 신청접수 및 지정확정을 하는 편인데 비해 대전은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에 지정확정을 하고 있음.
- 심사 후 지정확정이 되는 시기는 지역별 차이가 많은 편인데 1월(울산), 2월(강원, 충

북), 3월(대구, 경남), 7월(대전) 등으로 나타남. 

지정공고 시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밖에 없음.

- 서울시 지정계획 조례

제3조(지정계획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중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

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한다.

- 경기도 지정계획 조례

제3조 (지정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및 경기
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지정계획 시행규칙

제2조(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매년 11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

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심사 및 결과발표 시기 등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지정유효기간은 2년인 지역이 많으나, 유효기간이 없는 지역은 서울, 경

기, 부산 3개 시･도이며, 대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년임.

조례에 지정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지역은 강원(2년), 대전(3년), 충북(2년),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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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제주(2년)임.
- 강원도 조례

제16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도내 시･군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

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대전시 시행규칙

제10조(지정 유효기간등) 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신청서상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부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충청북도 조례

제10조(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조례

제13조의2(지정 유효기간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서상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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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조례 별표사항 : 지정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지정 평가기준 

항목에서 향후 2년간 내용을 토대로 지정기간이 2년임을 짐작할 수 있음.

3. 재 지정시 평가 기준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나. 지정 1차연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지정대상 자격요건

가. 법적유형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법적유형은 임의단체와 법인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모두가 대상임. 

- 현재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 지정된 단체는 총 23개로 이 중 22개는 서울시, 1개는 

경기도에서 지정되었음. 

이로 인해 법적유형별로 지정혜택에 따른 차이 및 관련법 해석 등의 모호함이 발생하

고 있음. 

❙표 13.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적유형 구분❙
법적세부유형

비영리성 영리성

임의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등)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주식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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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체들도 제도의 주요대상은 비영리성을 중심으로 한 법인･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사단, 

재단 등)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행

대로 모두’가 35.0%로 나타남. 

❙그림 19.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나. 설립주체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유형은 민간단체에서부터 국･공
립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음. 

특히, 2003년 이후부터 문화재단의 지정이 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출

자･출연을 통해 설립한 단체들의 지정도 늘어나고 있음. 

이는 현재 지정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운영대상과 다소 벗어나는 범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서울시와 제주시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서 지정대상의 범위에 각 지자체가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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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를 명시하고 있음.

다. 장르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장르는 공연예술, 시각예술로 한

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국가

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현재 각 시･도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정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2.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

단 또는 이와 유사 예술단 운영법인･단체

3.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로 정의하고 있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

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 등
의 분야에 대한 포함내용 등은 고려해 볼 수 있음. 

라. 활동유형

현재 지정대상의 활동유형은 장르별로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운영 형태로는 단체

운영과 시설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4.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유형 구분❙
유형 공연예술 시각예술

단체운영 예술단 운영 법인･단체 전시행사(비엔날레 등) 법인･단체

시설운영 공연장(극장) 운영 법인･단체 전시장 운영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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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시설에는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공연장 운영 법인･단체와 전시장 운영 법인･단체로의 해당범위가 불문명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관련 [문화시설의  종류]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 전시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화랑, 조

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그 밖의 문화시설 

관련법에 등록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지정범위 표현이 모호함.
-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과 아닌 공연장으로 구분됨.

-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박미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미술관과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됨.

- 문예회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전수관 등도 지정대상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지정 시 혼돈을 주고 있음.

마. 활동실적

신청 시 단체들의 자격요건은 공연예술의 경우 매년 1편 이상, 시각예술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단체들은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현행기준보다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청기준이 되

는 자격요건에 대하여 ‘현행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단체가 46.3%로 가장 많았고, 
‘현행기준 유지’는 45.6%로 나타났으며, ‘현행보다 완화’는 8.1%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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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신청 심사기준 바람❙

(3) 지정심사 요건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정심사의 ‘지역문화예술발전 기여도’를 주요항목으로 보고 있

으며, 그 외에 ‘활동계획 및 실적서류 첨부상태’가 기준이 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각 

시･도별 차이가 큼. 

이렇게 다른 심사기준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단체들의 운영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21.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심사 시 우선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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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이 65.6%로 가장 높았고, ‘단체

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가 16.9% 등으로 나타남. 

5) 지정 후 관리 미흡

지정단체들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사항은 ‘지정 

후 관리미흡’으로 나타났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

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지정 후 관리미흡’이 36.9%로 가장 

높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공지사항’이 13.1%로 나타남.

❙그림 22.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68

(1) 지정단체 DB관리

현재 각 시･도별 각기 다른 지정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정단체에 대한 정확한 결

과 및 관련정보 취합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지정권자는 국가(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시･도에 있다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으

며, 그 외의 DB취합･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불

분명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도 근거법 등이 없고 각 시･도와

의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음. 

각 시･도별 지정단체 관리의 내용 및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적인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각 지정단체의 관련정보(명칭 변경, 법인격 변경, 소재지 변경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단체에서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변경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2) 재지정 및 지정취소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후에 재지정하는 시스템이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대부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권자에 의하여 

취소된 사례는 없음.

(3) 실적보고

현재 지정단체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하도록 조례 상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대구, 부산, 울산임. 

-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에만 실적보고를 받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자료 취

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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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경우, 2009년도 3월말까지 113개의 지정된 예술법인단체에 운영실적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결과, 79개 법인 및 단체만 제출되었고, 이중 19개소는 미제출이며 제출
된 2개소는 공연실적이 전혀 없으며, 2개소는 이미 해산되었고, 이전 등의 사유로 연락

이 두절된 단체도 11개소에 달하였음.

운영실적보고서 양식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하여 통일된 실적현황 

파악이 불가능함. 

실적에 대한 정보취합의 부실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전문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뢰성을 쌓아나가야 함.

따라서 철저한 사후 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상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현재 지정단체들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투명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실적보

고서 제출’의 의지가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이 40.0%로 가장 

높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가 24.4%, ‘홈페이지 등

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경영공시)’가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단체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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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내용 및 방법의 통일성 부족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문화예술과의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자의 보직변경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타 업무에 비해 중

요도가 높지 않음.

- 본격적인 업무 수행 횟수는 1년에 1회, 2년에 1회 정도로 타 업무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짐.

또한 운영과 관련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고 통일된 운영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제도의 내용 및 세법상의 혜택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설명해주기가 어려움.

지정단체에서는 본 제도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운

영상 현재보다 통일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시･도)에서 자율적으

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도의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높았고,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또는 관리하는 별도의 기

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4.4%로 나타남. 

-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17.5%로 가장 낮

게 나타났음.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별도의 관리기관을 두거나 통일된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을 원하는 비율이 72.5%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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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식조사 결과 - 지정권과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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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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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사례

1) 비교대상 제도 유형

정부가 허가･지정을 통해 해당 법인 및 단체를 육성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법인 및 단

체에게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

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

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각 제도는 발생 및 운영의 목적, 주무부처, 혜택 등은 차이가 있으나 제도운영의 틀 

안에서 일반사항에 대한 비교 가능

각 제도들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제도의 운영방식의 비교를 통한 현 제도의 취약점 

및 보완점 모색 

2) 특징별 유형 비교

(1) 근거법 및 주무부처 

제도운영을 위한 개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까지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

타 제도에 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내에 하나의 법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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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15. 각 제도의 근거법 비교❙
제도 근거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2) 주요대상 법적형태

대부분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

도는 임의단체에서부터 영리법인까지 법적유형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 

❙표 16. 각 제도의 주요대상 법적형태 비교❙
제도  제도 주요대상  법적형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임의단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임의단체(비영리로 인･허가받은 단체)

(단, 영리법인은 정관에 사회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지정요건

각 제도의 운영목적에 따라 지정요건 등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활발한 활동실적 등이 기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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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각 제도의 지정요건 비교❙
제도  지정요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1)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 유지
(2) 창단(개관)한지 2년 이상이 될 것

(3) 일정 실적이 있어야 함. (공연예술분야 : 매년 1편 이상 정기공연 
실적, 시각예술분야 : 매년 4편 이상의 전시실적)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1) 박물관･미술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을 것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

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

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
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사회적기업

(1) 유급근로자 고용

(2) 사회적 목적 실현
(3)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 정관이나 규약
(6)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4) 지정시기

각 제도의 지정시기를 비교해보면 다른 제도들은 상시적 또는 1년에 4회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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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데에 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1
년에 1회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회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정시기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

되는 데에 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각 시･도별 시기가 다름. 

❙표 18. 각 제도의 지정시기 비교❙
제도  지정시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일반적으로 1년 1회 (각 시･도마다 상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상시적으로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년 4회 (매분기별)

비영리민간단체 상시적으로 지정 

사회적기업 1년 4회 

(5) 지정기간

각 제도의 지정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기간이 없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간은 기간이 없거나 2년, 3년 등 각 시･도마다 다르게 운

영되고 있음. 

❙표 19. 각 제도의 지정기간 비교❙
제도  지정기간

전문예술법인･단체 각 시･도마다 상이(기간없음, 2년, 3년 등)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기간 없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5년 (지정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기간 없음 

사회적기업 기간 없음 (단, 지원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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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절차

대부분 제도는 각 시･도지사에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게 되

는데 다른 제도에 비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는 현지조사를 실시함.

❙표 20. 각 제도의 지정절차 비교❙
제도  지정절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신청서류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주무관청 승인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신청서류 제출 → 시･도지사 접수 → 현지조사 및 등록심의 → 결과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제출 → 주무관청 추천 및 서류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서류 제출 → 주무관청 승인 

사회적기업 신청서류 제출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 주무관청 승인

(7) 주무부처 및 접수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

에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제도는 각 시･도의 담당부서에 신청･접수에서부

터 지정(인증)까지 진행하고 있음. 

❙표 21. 각 제도의 근거법 비교❙
제도  주무부처 접수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담당부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 각 시･도 담당부서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1개 시･도 활동 : 각 시･도 담당부서 
2개 이상 시･도 활동 : 주무부처

사회적기업 노동부 각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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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서
(2)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3) 직제 및 회계관련 규정 사본 
(4)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사본,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영업인허

가 또는 등록증 사본(해당자 한함) 

(5)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세신고서)

(6) 최근 2년간 공연･전시 실적 증빙자료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미술관 자료 목록

(8) 등록증 교부 여부 및 절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비영리민간단체는 관련 등록

증을 별도로 교부하고 있음. 

❙표 22. 각 제도의 등록증 교부 여부 및 절차 비교❙
제도  등록증 교부  여부  등록증 교부 시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등록증 교부 지정확정 이후 (시기는 각 시･도별 상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등록증 교부 지정확정 이후 (시기는 개별적으로 진행)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
내

사회적기업 - -

(9) 신청 시 제출서류

각 제도의 신청을 위해 신청서 외에 단체의 법적형태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하고 있음. 

❙표 23. 각 제도의 신청 시 제출서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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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 기부금단체추천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등기부등본
(4) 정관

(5)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6)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1) 등록신청서 
(2) 단체 회칙(정관)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6) 회원명부 1부
(7) 단체소개서 

(8) 단체의 조직기구표
(9)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단체는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2)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3)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4)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

준 충족 확인 서류
(5)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6)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7) 정관이나 규약 등
(8)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

(10) 지정혜택

각 제도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게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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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각 제도의 지정혜택 비교❙
제도  지정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기부금으로 개인/법인의 필용경비인정/손금처리
(2)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 
(3) 지정기부금 단체로 상속세･증여세 면제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1) 세제지원
  <설립시>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세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운영시>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승인의 면제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등록자료의 상속세･증여세 유예
- 박물관에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2) 행정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기부금으로 개인/법인의 필용경비인정/손금처리 
(2) 지정기부금 단체로 상속세･증여세 면제

비영리민간단체
(1) 재정지원 
(2) 우편요금 감면

사회적기업

(1) 경영지원 
(2) 시설비 지원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4) 세제지원

- 연계(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
되어 법인 소득의 5%내에세 전액 손금처리 가능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5)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6)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지원
(7)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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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1) 캐나다의 예술서비스 단체 지정 및 등록제도

(1) 명칭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national arts service organization)

(2) 운영목적 및 혜택사항

비영리단체가 다른 등록된 자선단체와 같은 조건으로 공식적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

도록 승인해 주는 제도

- 예술단체는 자선단체 혹은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 중 하나로 등록해야지 둘을 동

시에 등록할 수 없음.

-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에 지정이 되면 국세청에 자선단체를 자발적으로 탈퇴한다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지정요건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전시나 공연 후원, 워크숍 운영, 예술과 관련된 개발계획 수행, 혹은 학술대회, 공개경

쟁, 특별한 예술이벤트의 조직 및 후원 등의 분야에서 전국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예

술을 진흥시켜야 함.

반드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인정된 

예술가 커뮤니티을 반영하여야 함.

등록 시 등록된 자선단체에 적용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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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방법

지정절차

- 1단계 : 캐나다문화유산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장관 승인 취득

- 2단계 : 국세청(Minister of National Revenue) 등록

지정과 등록의 취소

- 등록과 지정은 요건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취소를 위해서는 관할청은 그 사유를 공식문서로 해당 예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술단체는 60일 이내에 이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취소가 확정이 됨.

2) 호주의 문화기관등록제(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1) 명칭 

문화기관등록제(Register of Cultural Organisations)

- 통칭 the Register 혹은 ROCO

(2) 제도도입 배경 및 목적 

1991년 도입

민간 분야의 문화예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문화기관에 기부자 세금 공제 기

관(DGR)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관련법: 소득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30-F

(3) 지정대상 및 자격요건

호주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세금공제자격(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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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R (Deductible Gift Recipient)

 - 반드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으로부터 득해야 하는 법적 지위
 - 문화 분야의 경우, 등록된 Cultural Organisations와 공공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가 해당

 -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 세금 공제 
 - 반드시 호주를 소재지로 해야 함

법적형태

- 유한회사(limited company) 

- 법인격 회사/협회 (incorporated association) 
- 재단 (trust) 

- 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

장르

-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공예, 디자인, 영화, TV, 라디오, 지역예술, 원주민예

술, 혹은 이동가능한 문화유산

- 단, 공공갤러리(public art galleries), 박물관(museums), 도서관(library)은 호주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다른 종류의 세금공제자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

됨. 문화기관등록제의 세금공제자격(DGR)과 카테고리가 달라 국세청이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신 호주정부의 Cultural Gift Program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음.

공공기금(public fund)을 운영

- 공공기금(public fund)을 운영해야 하며 이 기금에 대한 기부 및 후원은 해당 기관의 

다른 기금과 별도의 계좌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된 이자 수입도 포함됨.

※ 공공기금

 - 대중이 지원하는 기금, 대중이나 대중의 상당수가 지원하는 기금, 대중이 기금의 운용에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

 - 정부 기금, 자산(property) 등은 포함되지 않음.

 - Taxation Rulings TR95/27, TR2000/12에 따른 공공기금 설치 규정 준용

- 조성된 기금으로 각 기관의 문화적 목적에 따라 지원금(grants), 장학금, 상금으로 쓰

일 수 있음. 신작 제작 당선작을 지원할 경우 홍보 정책, 선정 과정을 담은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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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야 함. 
- 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하부실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특히 이 위원

회에는 ‘책임지는 사람들(responsible persons)’이 최소한 3인 이상이어야 함. 기금 

운영자 자격은 호주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음 (평화검사, 종교인, 비영리학교나 대학

의 투자역이나 이사, 판사, 법무관, 회계사. 호주주식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규모 있

는 단체의 장 혹은 선임행정감독, 의료관계자, 학교교장, 교수 등 교육자, 시장, 의원 

등 공직자, 정부가 임명하는 공적 지위에 있었거나 있는 자, 훈장을 받은 자 등)

- 지정받는 기관은 반드시 호주에 위치해야 함.

(4) 지정혜택

기부자 세금 공제

법인소득세 면제(income tax exemption)는 비영리기관에만 해당하며 세금공제자격

(DGR)과는 별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득해야 하며 호주 국세청 관할임.

지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부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음.

- 2 달라 이상의 현금 기부

- 호주국세청에 의해 5,000 달라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측정된 재산

- 최근 12개월 이내에 구입된 물품

- 펀드레이징 이벤트에서 모금한 150 달라 이상의 기부금

(5) 지정절차

호주의 환경물유산예술부(Dep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
에 신청하여 서류 심사를 받음.

매년 4개월 단위로 허가

관할장관의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각 신청기관에 주의사항 등을 담은 관련 문서가 전

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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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허가가 나면 신청서류는 호주 국세청으로 보내지고 DGR 허가 심사가 진행됨.

신청기관은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DGR 허가서류를 받음. 즉, 등록기관이 됨과 DGR

획득은 동시에 이루어짐

(6) 지정운영 및 관리

등록기관은 기부자들에게 지정된 사실을 알리고 세금공제 기부를 받을 수 있음. 

매년 7월과 1월 등록기관은 관할관청에 해당 기간(1~6월, 7월~12월) 동안 받은 기부 

정보(Statistical Return of Donations form)를 제출해야 함. 

-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서류 접수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기부내용이 없을 때에

는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nil return’ 작성 제출) 익명 기부는 피해야 하며, 기부자

의 뜻에 따른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명이 기재되어 있는 기부영수증을 포함시킴.

연락처나 관련 인적사항 변경 시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새로운 지원금(grants), 장

학금, 시상 도입 시 선정 과정을 알려줘야 함. 기금이 소실되거나 소실이 예상되고 있

는 사실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함

매 3년마다 등록기관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서 갱신함.

3)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

(1) 명칭

The Accreditation Scheme
- 1988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국가 등록제도(National Registration Scheme 

for Museums and Galleries) 실시

- 2004년도에 와서 이 제도는 인증제도(The Accreditation Scheme)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음.

- 소장품 관리 전반에 따르는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규범화한 <스펙트럼: 영국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88

박물관 및 미술관 기록 기준(Spectrum: UK Museum Documentation Standard)>을 

바탕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인증하는 제도 

(2) 운영목적

모든 박물관과 갤러리가 박물관 경영, 이용자 서비스, 관람객 시설, 소장품 관리 등에 

있어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달성하도록 장려

(1) 사회를 위해 소장품을 보관하고, (2) 공공 자원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기구로서 박

물관 및 미술관의 신용 촉진

‘뮤지엄’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기구로 하여금 공유된 윤리적 기반 강화

(3) 인증요건

소장품의 보관 및 기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

소장품 관리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출판 

(4) 인증기준

거버넌스와 박물관 및 미술관 경영

이용자 서비스

관람객 시설

소장품 관리

(5) 인증효력 

소장품의 보관, 접근, 학습, 다양성 등 향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성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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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의 서비스 향상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 향상

지원기관과 스폰서들에게 유용한 차별성 부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인증혜택

인증된 기관은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지방 정부 연합, 문화재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등 여러 기구로부터 공인 받음.

인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위상과 국가복권기금으로 지급되는 정

부지원의 혜택 지원

(7) 인증자격의 유지를 위한 조건

인증보고서

-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은 2년마다, 혹은 MLA의 요구에 따라, 평가 기구에 인증보고

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증계획>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각각의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규칙적으로 성과 보고를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러한 보고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장래 계획’에 명기된 특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진척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이러한 자체 보고서의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2년마다 이루어지는 인증보고서의 일부

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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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인정(認定)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정NPO법인)

(1) 명칭

인정(認定)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 운영목적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에서 조직운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며 공익증진 기여 등의 일

정 요건을 충족한 NPO법인에 대해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법인

(3) 인증현황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퍼블릭 서포트 테스트)가 엄격하여 2008년 8월 20일 현재 3만

4천개의 NPO 중 89개 단체가 인정받음.

인정 공시

- 국세청장관은 관보를 통해 인정상황을 공시한다.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 역시 공시.

- 공시내용 : 인정NPO법인의 명칭,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 인정 유효기간

(4) 유효기간

인정유효기간은 국세청 장관이 정한 날부터 5년간(2008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곳

은 2년) 

- 단, 인정NPO법인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인정을 취소 가능

(5) 세제상 특례사항 

개인이 인정NPO법인에게 기부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을 특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기

부금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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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정NPO법인에게 기부했을 경우, 손금산입한도액 책정(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특별손금산입한도액)

상속재산을 NPO법인에 기부했을 경우 면세

※  간주 기부금 제도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중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액으로 간주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20%에 상당

(6) 제출서류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소정의 신청서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 재산목록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실적판정 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수지계산서

임원명부

사원 중 10인 이상의 성명 및 주소, 혹은 거주지를 기재한 서면

정관

인증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함을 설명하는 서류

기부금을 충당할 예정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신청을 한 NPO법인이 법령, 법령에 근거한 행정명령 등의 처분, 혹은 정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관할청이 교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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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건

(1) 퍼블릭 서포트 테
스트 (PTS)

ㄱ. 실적판정기간 중 기부금 등 수입금액÷경상수입금액≥1/5
ㄴ. 소규모 법인의 특례 

 실적판정 기간 중 (수입기부금 총액-①+②)÷ (총수입금-③)≥1/5 
  ①수령한 기부금 중 한명 당 기준한도 초과액의 합계금액 
  ②회원납부 회비 중 공익적 활동에 관한 금액으로 정해진 비율을 제외한 금액 

  ③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자산매각을 통한 임시수입, 사망증여에 의한 기부금 
  *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위의 사항이 의무가 아니라 선

택할 수 있음
ㄷ. 상기 ㄱ, 혹은 ㄴ의 PTS 계산에서 그 법인에게 국가의 보조금 등이 있을 경

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해 국가의 보조금 등을 PTS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2) 활동대상에 대해

실적판정기간 중 사업활동 중 다음의 항목이 점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ㄱ. 회원 등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회원이 대상인 활동,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

ㄴ. 특정 저작물 혹은 특정 사람에 관한 활동
ㄷ. 특정 사람의 뜻에 반하는 활동

(3) 운영조직 및 경리
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
ㄱ. 운영조직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① 임원 중 친족관계를 갖는 자 등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의 인수÷임원
의 총수≤1/3

  ② 임원 중 특정 법인의 임원, 혹은 사용인 등으로 구성된 가장 큰 그룹의 인
수÷≤1/3

ㄴ. 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 등 감사를 받고 있거나 청색신고법인과 동등의 거래

를 기록, 장부를 보존할 것
ㄷ. 부적절한 경리를 하지 않을 것

(4) 사업활동에 대해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시킬 것
ㄱ. 다음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① 종교활동

  ② 정치활동
  ③ 특정 공직자 등 혹은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활동

ㄴ. 임원, 사원 혹은 기부자 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것 혹은 영리
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기부를 하지 않는 것

ㄷ. 실적판정기간에 특정비영리활동에 든 사업비÷총사업비≥80%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후에 그 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
ㄹ. 해외로의 송금 혹은 금전의 반출(그 금액이 200만엔 이하일 경우 제외)을 할 

(7)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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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재해에 대한 원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

(5) 정보공개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열람시킬 걸

ㄱ.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및 정관 등
ㄴ. 임원보수 및 종업원 급여에 관한 규정

ㄷ. (4)의 ㄷ 및 ㄹ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의 사본
ㄹ. 자금에 관한 사항,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기부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

ㅁ. 기부금을 충당할 예정의 사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

(6) 부정행위 등에 대해 법령 위반, 부정 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 등이 없을 것

(7) 설립 후 경과기관
에 대해

설립일 이후 1년 이상을 경과했을 것

(8) 관할청의 증명에 
대해

관할청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8) 인증단체의 의무사항

보고의무 : 사업연도 종료 후의 보고, 지원금 및 해외송금 등의 보고

정보공개 : 인정NPO법인이 행하는 정보공개(열람), 국세청이 행하는 정보공개(열람)

변경 사항 보고





1.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기본방향

2. 제도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토대 강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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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기본방향

1) 제도의 미션 재정립 

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제도의 미션 자체의 모호함을 가져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미션 수립을 시도함.

새로운 미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대표하는 뛰어난 

예술집단이 더욱 경쟁력을 갖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체 문화예

술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도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바라보는 핵심적 가치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대표성과 수월성임.

이때 대표성이란 선도성(先導性, the initiative) 을 말하며,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
이란 수행하는 활동이나 결과물인 작품의 우수성을 말함.

- 선도성(先導性, the initiative)은 같은 지역, 장르, 부문 등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내는 

예술단체가 다른 단체의 롤 모델이 되는 리더십을 말함. 예술부문의 지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임.

-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은 예술적 질적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예술품을 만드는 단

체는 그 결과물을, 예술품을 유통하는 단체는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말함. 

공공성

↓

대표성 수월성

↑

전문성(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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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제로 다음의 초점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함. 
- 제도 초점 1. 제도를 통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을 인증하

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임

- 제도 초점 2. 국공립기관의 국가나 지자체 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부금 조성 등을 

통한 간접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기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제도 초점 3.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여건을 조성함으

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

- 제도 초점 4.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문화예술법인･단체를 인증하고 더욱 경쟁력을 갖도

록 하여 롤(roll) 모델이 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반의 질적 수준을 향상 

2) 제도의 운영 시스템 조정

제도의 표준화를 통해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정비

- 프로세스와 일정 등의 표준화

- 제도의 기본 포맷의 표준화 

국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조례에 근거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지정기준, 절차, 관리 등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제도 운영 시스템이 취약하

였던 바 이를 보완할 필요 있음.

제도의 운영 시스템 개선안의 주요 사항

<기존> <개선안>

지정권자 문화체육관광부/16개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16개 시･도
신청공고시기 시･도별 상이 ⇒ 매년 4/4분기 (1년 1회)

지정시기 시･도별 상이 ⇒ 매년 12월 (1년 1회)

지정유효기간 시･도별 상이 ⇒ 신규지정 3년 / 재지정 3년 

지정유효시기 시･도별 상이 ⇒ 지정후 차기연도 1월1일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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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로 보는 제도운영 시스템

- 신규지정

지정신청공고
(매년 4/4분기)

⇒
지정심사
(시･도별)

⇒
지정확정
(매년12월)

⇒
지정증 발급

(매년12월 말)
⇒

지정단체 유효
(매년 1월1일부터 3년)

- 재지정 및 취소

재지정확정
(매년12월)

⇒
지정증 발급

(매년12월 말)
⇒

지정단체 유효
(매년 1월1일로부터 3년)

재지정신청공고

(매년 4/4분기)
⇒

재지정심사

(시･도별)

재지정취소
(매년12월)

- 변경 : 수시로 가능 (단,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필요) 

변경사항 발생 ⇒ 주무관청 통보 ⇒ 변경사항 검토 ⇒ 새 지정증 발급

3) 제도의 대상 조정

제도의 미션과 제도의 가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도 보다 명확

하게 할 필요가 있음.

(1) 법적 유형을 통해 본 대상 조정

법적유형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하며, 영리법인은 제외함.

<기존> <개선안 >

법적유형

• 임의단체(등록된)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

• 임의단체(등록된)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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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문화예술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전제로 세제지원, 기부여건 마련 등 국가 

및 사회의 직･간접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 동안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이 혼재되어 있어 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선택이 

대부분 부분 적용에 그친 바 있음. 이는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에 대한 지원정책 방

식이 다르기 때문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제도의 취지상 주된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국한

하여 영리법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있으며, 

기부자에 대해 세제적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에게

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영리법인의 경우 투자여건 조성 등 별도의 문화산업적 접근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2) 활동 분야로 본 대상 조정

활동분야(장르)는 공연예술, 시각예술(미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함.

<기존 > <개선안>

활동분야

• 공연장 운영

• 예술단 운영
• 전시행사 개최 ⇒

• 공연 및 전시활동

   (창작, 기획･제작, 축제 등)
• 공연장 운영
• 전시시설 운영

• 문화예술 지원 

활동분야는 기존과 같이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되, 이를 보다 명

확히 정의함.
- 공연 및 전시 활동 : 공연 또는 시각예술의 창작 뿐 아니라 기획, 축제 등도 포함

- 공연장 운영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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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시설 운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해당되는 박물과 및 미술관을 제외한 전

시시설의 운영을 말함.

- 문화예술 지원 : 공연 및 시각예술의 활동과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지원법인을 별도로 분류함.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범위를 공연장, 예술단의 운

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는 무대예술공

연장 운영 법인 및 단체,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

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전

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 중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범위로 정함으

로써 제도운영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시도함.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중 문학, 영화, 연예, 건축, 출판을 주된 활동으로 하

는 문화예술단체들도 포함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

어 제도의 통일성, 효과성이 떨어지며, 또한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지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 단체 성격으로 본 대상 조정

예술활동단체 외에 이를 지원하는 공공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기존> <개선안 >

단체
성격

• 공연장 운영법인･단체
• 예술단 운영법인･단체
 -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

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
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 전시행사 운영법인･단체(비엔날레 등)

⇒

• 공연장 운영법인･단체
• 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법인･단체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립
된 공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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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직접 수행하는 예술단체(기획･제작 단체),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단체 외

에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 등도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히 문화예술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 지원기관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 단체의 활발한 재원마련 활동이 현장의 문화예술단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법인’을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4) 제도의 틀 조정

제도의 영향력 확대와 동기부여를 위해 본 대상 외에 잠재적 대상을 설정하고 우수 

지정단체 제도를 실시

현 제도는 2~3년의 활동기간, 공간 및 실적을 갖춘 단체에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음.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지정의 전후에 각 한 개의 층위를 

추가로 상정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삼음 

3개 층위는 아래와 같음

❙표 25. 층위별 해당기관❙
층위 해당기관 역할 지원 사항

1층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
술단체

홈페이지에 단체 등록

(활동실적 공개)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정

보･교육･컨설팅 지원

2층위 전문예술법인･ 단체 연도별 실적/경영 보고

･ 제도 관련 직간접 혜택 제공(기부금

품 모집, 세제혜택 등)
･ 지자체별 행정적 지원
･ 정책지원사업의 우선 대상

3층위
지정 단체 중 우수  선

정 단체

평가/심사를 거쳐 우수 단

체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1년간 우수 단체로서의 지위

･ 정부 표창, 상금 등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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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위 : 제도의 잠재적 고객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지정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할 자격 부여

- 제도 전용 홈페이지의 준회원에 준하는 혜택   

-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 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취합하는 

정보를 표준화할 경우 여기에 수록되는 법인과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2층위 :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에 의해 지정된 법인과 단체

3층위 : 우수 지정법인 또는 단체

- 매년 10개 내외의 우수법인 및 단체를 선정

-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실제 업무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지원센터)
가 위임받아 진행

- 선정된 법인 및 단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사례로 홍보에 적극 활용 

5) 혜택과 의무의 확대와 명확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의한 현행 혜택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정 

기관들이 혜택에 따른 혼선을 줄일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제도, 기관의 네트워크 강

화 및 행정적 지원, 재정 지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건들을 확대해야 함. 

지정단체에 대한 혜택은 크게 ①제도적 혜택과 ②정책적 혜택으로 나눌 수 있음. 전

자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실행하고 후자는 정책을 통해 실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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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혜택 사항

<기존 > <개선안>

세제

혜택

-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공개모집허용(법인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00%/50%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 지정기부금 단체 

- 기부금공개모집허용(단체, 법인 모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전체 100%)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행정

혜택

- 시도별 행정지원(일부)

･ 필요경비 보조
･ 상주계약에 의한 공연･전시시설 

무상제공 
⇒

- 시도별 행정지원(공통)

･ 필요경비 보조
･ 상주계약에 의한 공연･전시시설 

무상제공 
- 문예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가산점 

기타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통한 지원 

･ 온라인 컨설팅 지원 
･ 지정부 제작 배포
･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통
한 지원

 ･ 컨설팅 지원 확대(고문변호사, 
고문회계사 매칭 지원)

 ･ 디렉토리북 제작 등 홍보 강화
 ･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지정단체 인력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배치 지원
 ･ 우수단체 선정(인센티브 부여)
 ･ 기부금 모집 활성화 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창출 

등 정책제도간 연계

(2) 의무사항

현재는 지원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의무 사항도 명확하지 않음

- 훈령을 통해 지정취소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는데,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 받을 때, 2)실태조사 결과 예술 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

하게 된 때’라는 조항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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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일부 지역에서 지역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현

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확대하며, 이를 재지정 근

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기존 > <개선안>

의무

사항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지역별 상이, 양식 없음)
⇒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공통양식)

 ･ 기부금 모집･사용 현황
 ･ 지원수혜/사업/외부활동 현황
- 활동사항 공시

- 연차(재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취소

사유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때

- 예술 활동 실적 저조
⇒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때

- 사업실적이 미비할 경우 
-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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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토대 강화

1) 법률적 근거 마련

이 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의 3개항, 
동법의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및 각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 등임.

- 이 때문에 법률적 근거의 수준차가 발생함. 즉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세부사항이 없고 각 시도가 제정한 조례는 편차가 있음.

- 이 때문에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감을 갖기 어려움. 

이 제도와 연관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역조례 개정 및 지

역조례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현재 지자체별 상이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자체별 시행에 큰 편차를 두고 있으므

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시행령 및 훈령 강화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특히, 본 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전문성과 공공성에 근거한 대표성, 수월성은 제도 개

선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함.

현재 지정 및 보고,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에 공고, 신청, 심의, 

지정, 보고 및 지정취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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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

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

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시행령으

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 확보

2)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법시행령 법률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가. 개정 목적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임무를 분명히 함.

제도 운영의 통일성･표준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근거 마련

전문예술법인 외의 단체도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

나. 개정 취지 

현행 제도관련 근거법률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의 지정･육성에 관하여 제도의 

목적과 기부금품 모집허용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7조 제2항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을 전문예술법인 뿐만 아니라, 전문예

술단체에게도 동일하게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혜택의 동일성 유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7조 제3항의 경우,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시행령

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 상황의 큰 틀은 유지하도록 함.

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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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등”이라 한다)를 지정

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

전문예술단체도 기부
금품 모집 근거 마련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

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전문예술법인등의 지정 및 지원･육

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조례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개정 목적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임무를 분명히 하는 법개정에 맞추어 제도와 관련된 사항

(지정권자, 지정유효기간, 지정절차, 제출서류,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함.

나. 개정 취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만 적용되는 조항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으로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현 시행령에는 지정범위만 명시되어 있음. 지정범위 외에 지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인 명시를 통하여 기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대상의 법적 유형을 민법･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의 상법

에 근거한 영리법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함. 

지정, 변경 및 취소, 지정유효기간, 의무, 심의, 지원 등 제도의 운영에 필수적인 공통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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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
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범위) 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등”이
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의 대상

을 지방자치단
체까지 포함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제) 신설항목과 중

복 삭제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
하 “전당”이라 한다) 

(삭제) 신설항목과 중
복 삭제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

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제) 신설항목과 중

복 삭제

(신설)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중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특별법 상의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중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
법･특별법 상의 법인 또는 단체

(신설) 3.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진
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신설)

제4조의2 (전문예술법인등의 지정･취소) ①법 제
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예술법인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연 1회 이상
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유효기간은 
차기년도 시작일부터 3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예술법인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

지정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제도 운영에 필수한 필수적인 서식을 통일함.

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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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 중 국가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법인, 
2 이상의 시･도에서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그 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
항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문예술법
인･단체 지정대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등은 지정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조의3에 의한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신설) 제4조의3(운영실적보고) 제4조의 제3항에 의해 
전문예술법인등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의4(전문예술법인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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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등에 대하여 필요
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제4조(지정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유효기간의 정

함이 없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유효기간을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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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지정신청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변경)서
처리기한

OO일

 ① 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② 기관/단체명

 ③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⑤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⑥ 조직형태
 □ 개인사업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민법상 사단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  

 ⑦ 사업유형 

 □ 공연예술단체 운영 (기획･제작사, 축제 포함) 
 □ 전시기획단체 운영      □ 공연장 운영    □ 전시장 운영 

 □ 문화예술 지원 등 기타단체

 ⑧ 주요활동 장르  □ 연극   □ 무용  □ 음악  □ 뮤지컬  □ 전통예술  □ 복합  □ 미술  □ 기타

 ⑨ 운영단체/시설명  
 ⑩ 주된 목적사업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으로 지정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

서류 

 1. 단체운영현황서 1부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단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4.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5. 전년도 결산보고서 1부 

 6. 세무조정 계산서(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단체의 경우)
 7. 대표자 및 단체의 경력 소개서 

 8. 공연/전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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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운영현황서(1)
① 단체명 : 
② 단체소개 
  * 단체설립목적 및 방향 (300자 이내)

③ 단체성격

설립주체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 

운영주체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 

소속형태
 □국립전속단체      □공립전속단체(광역)
 □공립전속단체(기초) □민간단체

④ 단체유형

 □ 공연예술단체    □ 공연기획･제작사 

 □ 공연관련 축제조직□ 전시기획 단체 

 □ 공연장 운영단체  □ 전시장 운영단체 

 □ 지원기관        □ 기타 

⑤ 사업자등록유형  □ 법인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등록  □ 고유번호

⑥ 보유시설 

 전용연습실  □ 없음   □ 있음 (면적   ㎡)
 전용사무실  □ 없음   □ 있음 (면적   ㎡)
 공연장  □ 없음   □ 있음 (면적   ㎡ /   석)
 전시장  □ 없음   □ 있음 (면적   ㎡) 

⑦ 인력현황 

 단원
 □ 없음  

 □ 있음  (상근직 :   명 / 비상근직 :   명) 

 지원(행정)인력 
 □ 없음  

 □ 있음  (정규직 :   명 / 비정규직 :   명) 

⑧ 자산규모

 자산총액              원 (자산총액=자본+부채)
 자본              원 

 부채              원 

⑨ 예산

 전년도 수입액 

 (○○○○년)              원 

 전년도 지출액 

 (○○○○년)              원 

 당해연도 수입액

 (○○○○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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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운영현황서(2)

⑩ 사업실적 (전년도 ~ 당해연도 현재까지) 

  공연단체 

 

공연제목 공연기간 장소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단체

 

전시제목 전시기간 장소 전시일수 전시횟수 관객수 

  공연장

 

공연장명 가동일수 공연건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장

 

전시장명 가동일수 전시일수 전시개최수 관객수

  기타단체

 

사업명 장소 기간 일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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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지정증 >

[지정번호 : ○○시(도) 제   호 ]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증

1. 법인(단체)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법적형태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       □개인사업자

○ 단체유형 :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    □문화예술지원 등 기타단체    □기타

○ 주요목적사업 : 

2. 지정내용

○ 지정권자 : 

○ 지정확정일자 :      년    월 

○ 지정유효기간 :      년    월   -    년   월 

○ 지정형태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지정내용 : □ 신규지정    □ 재지정  

   위 ________ 법인(단체)을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전문예

술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도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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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 지정대장부 >

○○○○년도 

OO시(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부 

▣ ○○○○년도 신청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도 심사일 : 년 월 일

▣○○○○년도 심사위원 명단 : 
▣ ○○○○년도 지정단체 수 : ○○개 단체 

▣ ○○○○년도 지정단체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도 담당자 : ○○시 ○○부 이름

지정형태 법적유형 단체유형 법인･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비 고

(지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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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운영실적보고서 >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보고서-OOOO년

 ▶ 제 출 처 : 
 ▶ 제출일자 : 
 ▶ 작성담당 : (이름)                    (부서/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① 단체명  

② 대표자 명 

③ 신청 후 단체 변경사항 

 □ 대표자  □ 주소  □ 법적형태  □ 운영형태 □ 장르

 ※ 변경내용 기재

 

④ 인력 

 단원
 □ 없음  

 □ 있음  (상근직 :   명 / 비상근직 :   명) 

 지원(행정)인력 
 □ 없음  

 □ 있음  (정규직 :   명 / 비정규직 :   명) 

⑤ 예산
 수입총액            원

 지출총액            원

⑥ 기부금

 기부금 수취여부  □ 없음    □ 있음

 기부금 액수

 - 전체 총액  :           원 

 - 개인기부금 :           원 

 - 기업기부금 :           원 

⑦ 공공지원금 
 지원 수혜여부  □ 없음    □ 있음

 지원기관명/내역

⑧ 지정혜택 활용 및 수혜여부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품) 공개모집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시･도 행정지원 (구체적내용:           ) 
 □ 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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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활동실적 

  공연단체 

 

공연제목 공연기간 장소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단체

 

전시제목 전시기간 장소 전시일수 전시횟수 관객수 

  공연장

 

공연장명 가동일수 공연건수 공연횟수 관객수

  전시장

 

전시장명 가동일수 전시일수 전시개최수 관객수

  기타단체

 

사업명 장소 기간 일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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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조례 개정 지침안

(1) 필요성

현재 각 시･도의 운영현황의 많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이외에 각 시･도의 조례 개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각 시･도별 운영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 지침을 

통해 이러한 편차를 줄임으로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

자체 조례 개정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자 함. 

(2) 각 시･도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정절차 세부사항

- 지정신청 공지 방법 

- 지정신청 시기 

- 신청서 제출처 

- 제출서류 목록 

- 지정심사 결정시기 및 기간

심사절차 세부사항

-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 심사위원회 자격요건

심사기준 세부사항

- 심사기준 요건

- 심사방법

지정단체의 지원사항

- 시･도의 별도의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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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공통사항

- 단체가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수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 재정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 조직도 및 사업기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법인 및 단체의 영속성에 대하여 

-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의 구체성에 대하여

-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에 

대하여

단체유형별 특수사항

▸공연예술단체

- 최근 2년 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

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

-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

경력･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

▸공연장 운영단체

- 최근 2년 간의 공연된 작품(대관,기획) 등의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

문성을 중심으로 심사

- 최근 2년 간의 공간의 활용도 및 활용의 적극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

상태･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

-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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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

▸지원기관 등 기타단체

- 최근 2년간 지원사업의 현황 및 목적사업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협력 여부 및 적극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목적에 적합한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

재 지정시 평가 기준

-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지정 1차 연도에 작성된 사업실적, 활동보고서(향후계획 포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

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 평가

4) 세제혜택 개선 및 그에 따른 세법 개정(안)

(1) 지정기부금 단체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가. 목적

지정기부금 단체 확대

나. 개정취지

당초의 입법 취지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었으나, 고유목적사

업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비영리법인만 지정기부금

에 적용이 되므로 모든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로 법을 

개정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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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
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
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

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

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
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법 제
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이 있으므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 다목을 삽입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함.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것 등으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가 제36조제1항에서 삭제되고 제2항에 

신설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에서도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별도로 지정

할 필요가 있음

다.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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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
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
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
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

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

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
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
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

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
을 하지 아니할 것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
단체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괄호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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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
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
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

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
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

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

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

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신설)

(동일)

(동일)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동일)

(동일)

(동일)

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
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

라목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동일)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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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것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

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신설)

(동일)

7.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

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

7항 추가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가. 목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확대

나. 개정취지 

모든 비영리법인은 비영리 고유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한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것에 혜

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문예술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0%
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금액만큼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은 실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관련 시행령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예술의 전당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전문예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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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

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
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다.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동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
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동일)

(동일)

(동일)

인는 모두 8개 단체임.

현재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의 100%

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전문예술단체는 구조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음.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27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법인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비

영리법인

시행령에서 전문예
술법인 명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삭제) 시행령에서 정하였으
므로 시행규칙 
조문 삭제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목적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확대

나. 개정취지

기부금 모집 허용은 전문예술법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효과가 큰 편은 아님.

그러나 이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경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며, 단체의 

재원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함.

아울러 전문예술단체의 경우에도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17.4%가 공개모집 경험이 

있었으며 적극적인 재원조성 활동이 필요하므로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전문예술법인

뿐만 아니라 전문예술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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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
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
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등”이라 한다)를 지정하
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전문예술단체도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있
도록 추가

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법률 개정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개
정만으로도 충분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006. 

3.24>】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
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일) 현행 법안 유지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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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정할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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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1)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개요

(1) 영역 구분

DB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통합 관리

협력을 통한 영역 확장 

지정단체를 위한 지원활동 확대

지원센터 운영 확대

(2) 개요

① 정보 통합 관리  DB 시스템 구축 및 등록제 마련

② 협력을 통한 영역
확장

제도간 협력 확대 문광부 관련 제도간 협력 및 노동부.행자부등 타부처간 협력 강화

기관 네트워크 강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
위원회, 메세나협의회, 지역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③ 지원활동의 확대

상주단체 활성화를 통한 기관.단체의 협력 체계 마련

세무, 노무, 회계, 법, 경영 관련 컨설팅을 통한 단체 역량 강화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

인증 고유 번호제 및 우수단체 선정 시스템 마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선 구매 여건 마련

우수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 직접 지원 사업 마련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역량강화  

법적 근거 마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역량 강화

평가센터 역할 

확대

문화예술단체 DB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평가 
예술경영 전문인력 양성. 파견

인증 고유번호 발급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심사. 지원
온･오프라인 컨설팅

직간접 지원 여
건 안정화

포럼, 해외 탐방등 단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기부 여건 활성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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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B 관리  기본항목  

단체

정보

단체명 - 단체명/시설명

대표자 - 대표자명 

목적 - 단체 활동 목적 

단체유형

- 사업 등록 형태
- 창립일자

- 국공립 소속여부
- 설립/운영주체 
- 활동 성격

- 주요 활동 장르
- 상주/전속단체 여부

연락처 - 사무실/대표자/담당자 

운영

현황

자산규모 - 자산총액 (자본액/부채액)

보유시설 
- 전용사무실 (면적/소유형태)
- 전용연습실 (면적/소유형태)

- 공연장/전시장 (규모/객석수/소유형태)

회원제 - 회원제도 운영 여부

2) 세부내용

(1) DB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통합 관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인증을 받은 단체 뿐 만 아니라 예비 단체를 포함한 전체 예술단

체를 대상으로 하는 DB 시스템 구축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필요한 상시 자료로 활용

- 대상 단체도 자기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축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지정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할 자격 부여

- 제도 전용 홈페이지의 준회원에 준하는 혜택 

문화예술단체 DB시스템 구축은 현행 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할 것임. 정보공유를 통한 기관간 협력

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들의 DB가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있음.

DB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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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B 관리  기본항목  

인력현황
- 단원 
- 행정인력

- 기타인력 

예산현황
- 수입액(자체수입/공공지원수입/기부금 등) 

- 지출액(사업비/ 경상비)  ※기부금 사용액

활동실적

- 작품제작 공연실적
- 공연장 가동현황

- 전시장 가동현황
- 자체기획 공연 실적
- 대관기획 공연 실적

(2) 협력을 통한 영역 확장 

가. 제도간 협력 확대

제도와 연관이 있는 제도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도는 물론 지정된 단체들의 영역

을 확장하는 효과

그 중의 한 예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협력 형태가 있음.

- 제도 제정 당시 예술정책 환경은 국가경쟁력으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 시장기능 활

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와 민간지원 활성화, 예술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당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확보는 시장경제에 문화예술시장을 내놓는 다

기 보다 공기관의 자생력 확보, 기부문화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봄.

- 이런 의도는 유지하되 전문예술법인･단체 또한 사회적 공익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있음.

- 2007년 1월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회서

비스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05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

원법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와 사회적 지원의 의

무를 제기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향하는 바는 경쟁력 있는 작품 생산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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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사회적 기여가 중요시 되는 시기이며, 제도 간 협력할 수 있는 여건 확대를 

통한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사회적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

조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제도 내 기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사회적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그림 25. 제도간 협력 형태(예)❙

전문예술법인･단체
대표성, 수월성
공공성, 전문성

사회적 목적이 주 사업.
조직 내 개인의 수익배분  
최소화 및 재투자를 통한

사회적 사업우선 기관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모색을 

주 사업 중 하나로 

  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
(노동부)

문화예술교육 지원
(부처 내 협력)

나. 기관 네트워크 강화

제도의 운영 중심이 되는 문화부와 지원센터는 지정 단체가 지원을 받는 직접적인 지

원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네트워킹의 기초적 수단

은 MOU가 될 것으로 전망함.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됨은 기관들의 활동 및 운영의 전문성을 사업실적과 계획을 통

해 인증하는 과정임. 이 제도를 안정화 시키고 관련기관들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관련된 지원 사업

에서 지정단체에 가산점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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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 중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전용공간지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레지던스 운영지원 

사업 등

- 지자체 및 지역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공연창작활성화지원, 공연

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등 전문단체들의 작품활성화, 공간 활

성화 지원사업 등

지원기관이나 지자체 외에도 최근 기업들의 문화메세나 지원의 확대는 한국메세나협

의회,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 각 기업 및 기업재단들의 사회･문화공헌 사업에 대

해서도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정보제공, 

사업 공유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단체들로 하여금 사회공헌의 여건 

확대를 맺어나가야 함. 

❙그림 26. 기관 네트워크 (안)❙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의회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

기업 재단

(3) 지원 활동의 확대

가. 상주단체 제도 등 추진

2007년 기준 전국의 문예회관은 16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가동률은 40.8%에 

머물고 있음. 문예회관은 연습실(92개), 전시장(129개), 회의장(58개), 강의실(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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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3) 

2001년 본 제도가 제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주요하게 거론되는 활성화 사업은 ‘상주

단체 운영’임. 상주단체란 한 공연장에 전속이 아닌 방식으로 상주해있는 예술단체를 

일컬으며, 상주에 관한 계약에 의해 공연장 관계설정 및 수평적 관계, 단체 경영과 예

산 운영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는 형태 

해외의 경우에는 ‘예술인 상주제도’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창작공간을 통한 예술가 레

지던트, 학교협력, 예술 공간 상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예술 활동의 전문성 확

대 및 소통으로서 상주제는 매우 중요한 운영방식중 하나임.4)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문예회관과 달리 예술가들의 창작 레지던트를 위한 공간으로서

의 창작공간들이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

육의 예술 강사제는 강사의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는데 집중되어있다면, 한편

에서는 기간제교사로서 문화예술교육강사의 학교현장파견을 통한 지속적 교육프로그

램개발이 논의되기도 하고 있음.

한편 국내 예술단체들의 경우 공공기관과 관계는 전속단체이거나 입주단체 형태이며, 
민간단체들은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연습실,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

을 겪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점을 갖고 있음.

이에 적극적 상주단체제도의 확산을 통해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지역문예회관과 협

력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문화예술단체는 적극적 사업

개발과 단체 운영 지속성의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임.

또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은 단체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증을 공식화시키며, 
더불어 지역 문예회관, 창작 공간(아트팩토리)을 중심으로 한 상주단체제도가 안정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2008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4) 전병태,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상주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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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설팅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의 확대 실시 

- 법률, 세무, 노무, 기부금 손금인정, 경영, 인력운영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프로그래밍과 유통과 관련된 사항 

- 중장기계획 등 단체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사항 

컨설팅 방식은 질의응답식의 일회적 상담을 넘어 컨설턴트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예를 들어 전문가 풀 구성과 단체별 분야별 담당 컨설턴트 배정 검토

-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 도입

- 집중적인 니즈가 있는 분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해 노력 

2007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온라인 

컨설팅을 시작하였고, 단체들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들을 제공해 주고 있음.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은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및 

단체운영의 적합성, 목표 타당성, 사회적 여건 분석 등의 단체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

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전문적 기관으로 

안정･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다. 인력 지원

지정된 단체에 특정 부문의 인력 고용을 지원함. 그 대상은 우선적으로 회계, 펀드레

이징, 단체운영 등의 분야에서부터 점차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확대함.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

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인력지원사업은 불안정한 매출과 수익구조로 기획경영인

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음. 인력지원뿐 아니라, 기획경

영 인력을 통해 단체안정화, 사업 확장을 모색하기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평가임.

그러나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일몰제 형태로 이후 계획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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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예술

경영의 가치로 대학원에 관련 학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불안정한 예

술시장, 단체의 열악한 환경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획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움.

한편 기획전문인력은 전문예술단체로 하여금 작품의 홍보, 마케팅, 단체 회계 업무 외

에도 전문예술단체들의 운영전략을 모색하고, 사회여건을 분석하며 다양한 사업을 개

발함으로써, 단체 안정화에 필요한 인력임.

지난 3년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한 CoP(Community of Practice)구축은 전문인

력에 대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 참여자들간의 적극적인 관계와 실제 운영에 대한 연구

로 이어지며, 참여자간에 현장 활동가로써 살아있는 현장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공

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전문인력 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기능까지도 마

련해 주었음.5)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작중심의 전문예술단체들이 보다 

적극적 마케팅과 기획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며, 더불어 전문예술단체들의 전

문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임.

라. 인증 고유번호제 및 우수단체 선정 시스템 마련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 목적 및 효과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전문단체로서의 평가’임. 국내 문화예술단체를 규정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별도

로 없었기에 전문예술단체라는 인증은 많은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임.

그러나 지자체별로 다른 인증기준, 심사방식에서 아직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별 편차와 전문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의 문제제기로 

제도가 활성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5)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사업보고서 ,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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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인증 고유번호제’와 ‘우
수단체 선정 시스템’의 마련을 제안함.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자체 인증제도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갖

게 되지만, 별도로 전문예술법인･단체임을 공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공통번호와 지역번호를 통한 인증 고유번호제를 두고,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통지까지의 과정을 통해 단체들이 외부에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은 비영리민간단체법에서 벤치마킹한 것임.6)

‘우수단체 선정제도’란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이 기관에 대하여 

직접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임. 이 제도는 전문 

단체 간에는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우수단체 선정은 현재 지자체 선정위원의 범위를 넘어, 폭넓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함

으로써 단체평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임.

마. 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선 구매 여건 마련

최근 문화 복지의 필요성속에 문화, 사회, 복지, 교육공간에서의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필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교육･복지예산 마련을 통해 다양한 

사회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의 직원 연수, 기업공헌활동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예술을 통한 

교육가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관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부족은 단체선정과정에서 공급기관들의 프

로그램 전문성, 운영의 투명성의 문제로 상품구매에 대한 적절한 기준, 전문성 검증에 

6)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

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
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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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자체, 평가센터의 평가를 통해 인증되어진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이 공공기관 및 기

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확대는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으로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4)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의 역량 확대

가. 법적 근거 마련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는 2005년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예

술경영지원센터로 위탁기관이 변경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는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불안정한 구조임.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의 역할은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 현황조사 및 관련 연

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와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

하고 있음.

이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네트워크 협력 추진, 기부여

건 조성을 위한 환경 마련 등이 함께 마련되어질 때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안정

화 되면서 단체들의 역량, 사회적 입지도 확대될 것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가 지원센터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이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운영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특별법인화될 경우 예

술경영지원센터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때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

원센터를 법에 명기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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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할 확대

문화예술단체 DB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능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현황, 실적,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고, 문화예술단체들

의 현황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는 DB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기능이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문화재단 등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평가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 방향

모색

- 제도뿐만 아니라 지정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등 사업 전개 

예술경영전문인력 양성･ 파견

- 예술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추진은 전문인력 공고 및 모집, 교육, 현장 파견 및 

운영 관리,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 고유번호 발급 및 우수기관 선정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된 기관들에 대한 인증 고유번호 발급 업무 수행

- 우수 기관의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심사, 지원 활성화 추진

컨설팅의 확대

-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에 필요한 세무, 노무, 회계, 법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통한 소통의 역할

다. 지정단체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

전문예술법인･단체 대상 해외 관련기관 탐방프로그램, 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문화 

포럼 개최 등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와 지역･기업재단간의 네트워크 강화로 전문 단체들의 

사회적 여건 확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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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재단 및 단체의 기부활성화 여건 마련 및 전문예술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라.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추가되는 역할과 활동을 감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함.

❙그림 27.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사업영역(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연구 ･평가 단체운영지원 사업개발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

- 평가지표 등 제도 활성화 연구 
- 정책 포럼 등 개최
- 지자체 협력 지원

- DB 시스템 구축･관리

- 온･오프라인 컨설팅 운영
- 예술경영전문인력 양성･파견
- 인증고유번호 발급

- 우수법인･단체 선정

-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원사업 개발
  (해외탐방, 재정지원등)
- 단체사업 공동 홍보 등 사업 

지원

마.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운영의 다른 선택 가능성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는 ‘지원’을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있음.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가 제도 운영에 직접 개입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됨.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기는 

어려움.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역할 증대가 ‘규제 완화’와 ‘분권’의 시대적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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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역행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

-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가 소속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법인격이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특별법인을 추진 중이라 유동적인 현실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다음의 기능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지정 심의의 일부 : 단계 또는 분야를 나눠 표준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가 

맡음

- 인증 업무 

- 지정 법인 및 단체의 의무 확인과 DB화 



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43

4.중장기 로드맵

1) 로드맵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 공유와 법적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다음과 같이 시차를 두고 중장기에 걸친 제도 정비를 제안하며, 2009년 3/4분기

부터 순차적인 시행이 필요

❙표 26. 제도 정비에 따른 일정 개요❙
구분 내용

2009년 
3/4분기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2010년 
2/4분기

2010년 
3/4분기

2010년 
4/4분기

2011년 2012년 2013년

제도 정비(안) 마련 제도의 대상 조정 

제도의 틀 조정 

운영기본방향 조정

혜택과 의무 명확화

정비안 의견수렴

정비안 확정

제도의 토대 강화 법률적 근거 마련

관련 법률 개정 

후속조치

운영 활성화 지원센터의 확대

시스템구축

지원 활동의 확대

새 제도 실시 새 제도 실시

대상 조정에 따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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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에 필요한 몇 가지 이슈와 조치들

(1) 과도기 불가피

제도가 내용상 차이가 있는 조례에 따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데 과도기가 있을 것임.

제도의 리포지셔닝에 필요한 불가피한 위기로 판단됨.

중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 플랜에 따라 실행할 필요 있음.

특히 중요도가 높은 이슈들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 있음.

(2) 영리법인의 제외로부터 생기는 문제

제도의 대상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게 되어 이미 지정된 단체의 진로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2가지 방안을 제시함

①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법인은 영리법인에서 벗어나도록 유도

② 순수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영리법인도 마찬가지임.

현재 지정된 단체의 절대 다수가 서울에 소재한 법인임. 이것은 지정기간이 없는 지

정이라는 의미임. 이 계획에 따르면 법개정후 3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 2가지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지정기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

지정기간 및 재지정에 대한 시도의 조례의 차이에 따라 심지어 재지정 조항이 없는 

시도까지 다양함.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대체로 2년이 다수이지만 지정단체들은 3년 또는 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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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함.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정된 단

체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최대 3년)이 필요함.

유예기간 동안은 구제도에 의해 지정된 단체와 새 제도에 의해 지정된 단체가 병행

(4) 법개정 시기의 변수

법개정이 새 제도 실시일정의 주요변수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법개정에 필요한 이해당사자 및 기관(관련부처 및 입법부)과의 대화가 필요 

(5)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라 시도의 조례는 일제히 개정해야 함.

시도의 형편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6) 예산 확보의 문제

새로운 제도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가칭)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의 운영과 활동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2010년부터 

확보되어야 함.

(7) 지정단체의 적절한 규모

현재 지정단체는 전체 대상의 10% 정도로 추정됨.

새로운 제도의 취지로 제도를 표준화할 경우 ‘선도성’과 ‘수월성’의 기본 방향에 맞는 

규모를 책정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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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속한 리포지셔닝 정착

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 : 이미 지정받은 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시도의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필요

제도 미실시 시도의 경우에 새 제도의 실시와 함께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

서울, 경기 등 대형 시도가 앞장서 새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등 정책 파트너

와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Ⅰ. 인식조사 결과

Ⅱ. 그룹인터뷰

Ⅲ. 해외사례 조사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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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식조사 결과

1. 조사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미비한 지정혜택 등으로 인

하여 지정단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된 단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혜

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중장기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다양한 지원혜택을 마련하고자 하

오니, 지정단체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오직 통계 분석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은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3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기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 조사기관 : (주)엔아이코리이아

○ 조사기간 : 2009. 3. 11 ~ 3. 31
○ 조사대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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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 일반정보 

1. 단체명/대표자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 단체가 소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시   ② 인천시    ③ 경기도       ④ 강원도 

  ⑤ 대전시   ⑥ 충청북도  ⑦ 충청남도  

  ⑧ 광주시   ⑨ 전라북도  ⑩ 전라남도  

  ⑪ 대구시   ⑫ 부산시    ⑬ 울산시     ⑭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3.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최초 지정일 년 월 일

재 지정일(1차) 년 월 일

재 지정일(2차) 년 월 일
재 지정일(3차) 년 월 일  

4. 귀 단체의 법적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임의단체    ② 비영리 사단법인    ③ 비영리 재단법인    ④ 주식회사(상법인)

5. 귀 단체의 주된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공연활동 단체 (연주 및 공연단체)        ② 기획 및 제작사 

  ③ 축제 조직                              ④ 공연장 운영 

  ⑤ 전시활동 단체(비엔날레 등)              ⑥ 기타 지원기관 

6. 귀 단체의 활동 장르는 무엇입니까?
  ① 연극    ② 음악     ③ 무용    ④ 전통    ⑤ 미술    ⑥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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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있다 없다

세제
혜택

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을 받은 적이 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를 받은 적이 있다.

기부금
혜택

③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④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던 적이 있다.

Ⅱ. 지정 혜택 

7.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②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③ 지원혜택사항으로 명시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④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⑤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간지원/ 인력지원) 

  ⑥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②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이 생겼다.

  ③ 관련 세제혜택을 받았다. 

  ④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았다. (공간지원/ 인력지원)
  ⑤ 기부금 모집에 효과 있었다.

  ⑥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이 유리해졌다.
  ⑦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전문예술법인･단체’ 로 지정된 후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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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있다 없다

지자체

지원

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 
⑥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공연장, 전시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⑦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적이 있다.

10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이 귀 단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부정적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Ⅲ. 지정 방법 

 

1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신청대상 자격기준의 모호함 

  ② 매년 일정치 않은 지정신청 기간, 심사기간, 결과발표 일시

  ③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④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⑤ 불명확한 심사 기준 

  ⑥ 지정유효기간의 불명확성 

  ⑦ 지정 후 관리미흡  

  ⑧ 재지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적형태 상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모두 포

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형태별 다르게 적용되는 세제혜택 등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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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법인과 비법인을 구분하여, 비법인(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② 법인과 비법인을 구분하여, 법인(사단, 재단, 주식회사 등)을 중심으로

  ③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사단, 재단 등)를 중심으로 

  ④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영리법인･단체(상법인 등)를 중심으로 

  ⑤ 현행대로 모두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13.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정은 각 지자체(광역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

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존 제도대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제도 지정에서 관리까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③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또는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 
  ④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기타__________________ 
 

14.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주기는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만약 주기를 조정한다

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① 매 분기별    ② 1년에 두 번   ③ 1년마다 한번   ④ 2년마다 한번   ⑤ 3년마다 한번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 

15.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각 지역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한번 

지정되면 그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⑥ 유효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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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분야별 자격요건(신청기준)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

과 같습니다.

공연분야
(공연장 운영법인 포함)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

전시분야 
창립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창작(기획)전시프로그램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현행 자격요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현행보다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③ 현행보다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17. 2008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86개의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규모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② 현재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③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18.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에 대한 주변(예술단체 등)의 관심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없음 관심많음 
① ② ③ ④ ⑤ 

Ⅳ. 지정제도 정책 일반

19.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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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소수의 탁월한 단체를 대상으로 함)

  ② 예술단체의 법인화 유도(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  
  ③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비영리 부문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  

  ② 단체의 인적 구성(대표자, 전문인력 보유상태 등)  
  ③ 단체의 재정 상태(건전성, 투명성 등)  

  ④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⑤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명확한 지정기준

  ②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③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④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 

  ⑤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⑥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어떤 부분이 중심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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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연 및 전시 활동(창작) 지원 

  ②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융자 지원

  ③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④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습실 등) 지원

  ⑤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⑥ 기부자 소득공제 범위확대 및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

  ⑦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⑧ 조직운영･인사･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가 지원

  ⑨ 상주단체 기회 제공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현행 제도상 지정기부금 단체에게는 공익성, 투명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예

술법인･단체의 경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② 매년 단체의 연차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개

  ③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④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경영공시) 

  ⑤ 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받아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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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조사 내용

단체 일반정보

- 단체명

- 소재지역
- 법적형태
- 주요 활동분야 및 장르

지정혜택

- 지정 목적

- 지정 후 효과 및 혜택
- 지정 영향

지정방법

- 지정 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
- 제도적으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
- 지정 관리 방법

- 지정 주기

2.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001년부터 시행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된 

단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

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경험이 있는 단체

3) 조사설계

 조사기간 : 2009년 3월 11일 ~ 3월 31일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FAX조사 병행) 
 유효표본수 : 160개 

4)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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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조사 내용

- 지정 유효기간

- 자격요건
- 지정규모
- 지정제도에 관한 주변의 관심

지정제도 정책 일반

- 지정제도의 정책적 목표

- 지정 심사 시 우선 고려 사항
- 개선점
- 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5) 응답단체 현황

 본 조사의 응답단체는 총 160개임.

 지역별로는 서울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 22.5%, 중부권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법적형태별로는 임의단체가 53.8%로 가장 높았고, 사단법인이 33.1%로 나타남. 
 활동분야는 공연활동단체가 73.8%로 가장 높았고, 전시활동단체가 9.4%로 나타남. 

 활동장르별로는 음악이 28.8%, 연극 23.8%, 전통 20.6% 등의 순이었음. 

❙표 27. 인식조사 응답단체 법적유형별 현황❙
법적유형 조사대상  수 응답대상  수 조사대상  비율 응답대상 비율

1 임의단체 191 86 58.4% 53.8%

2 사단법인 77 53 23.5% 33.1%

3 재단법인 34 15 10.4% 9.4%

4 주식회사 25 6 7.6% 3.8%

합계 327 16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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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인식조사 응답단체 활동분야별 현황❙
활동분야 조사대상  수 응답대상 수 조사대상 비율 응답대상  비율

1 공연단체 234 118 71.6% 73.8%

2 기획사 25 7 7.6% 4.4%

3 축제 11 7 3.4% 4.4%

4 공연장 15 8 4.6% 5.0%

5 전시 22 15 6.7% 9.4%

6 기타 20 5 6.1% 3.1%

합계 327 160 100.0% 100.0%

❙표 29. 인식조사 응답단체 장르별 현황❙
장르 조사대상  수 응답대상 수 조사대상 비율 응답대상  비율

1 연극 78 38 23.9% 23.8%

2 음악 84 46 25.7% 28.8%

3 무용 25 9 7.6% 5.6%

4 전통 61 33 18.7% 20.6%

5 미술 20 13 6.1% 8.1%

6 복합 59 21 18.0% 13.1%

합계 327 16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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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1) 단체 일반정보

(1) 소재 지역

 응답업체의 소재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이 

22.5%, 중부권이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서울 경기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합계
■ 전체 ■ (160) 30.0 15.6 16.3 22.5 15.6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2.1 17.4 22.1 26.7 11.6 100.0
사단법인 (53) 32.1 9.4 9.4 22.6 26.4 100.0
재단법인 (15) 40.0 33.3 13.3 6.7 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30.5 14.4 15.3 21.2 18.6 100.0
기획/제작사 (7) 42.9  28.6 14.3 14.3 100.0

축제조직 (7) 14.3 14.3 42.9 28.6  100.0
공연장운영 (8) 37.5 50.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33.3 13.3 13.3 33.3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4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28.9 15.8 34.2 7.9 13.2 100.0
음악 (46) 37.0 13.0 4.3 23.9 21.7 100.0
무용 (9) 66.7 22.2 11.1   100.0
전통 (33) 6.1 15.2 18.2 39.4 21.2 100.0
미술 (13) 30.8 7.7 15.4 38.5 7.7 100.0
복합 (21) 38.1 23.8 9.5 19.0 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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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형태

응답 단체의 법적형태를 살펴보면, 임의단체가 53.8%로 가장 높았고, 사단법인 

33.1%, 재단법인 9.4%, 주식회사(상법인)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상법인)

합계

■ 전체 ■ (160) 53.8 33.1 9.4 3.8 100.0
▣ 지역 ▣       

서울 (48) 39.6 35.4 12.5 12.5 100.0
수도권 (25) 60.0 20.0 20.0  100.0
중부권 (26) 73.1 19.2 7.7  100.0
영남권 (36) 63.9 33.3 2.8  100.0
호남권 (25) 40.0 56.0 4.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61.9 33.1 2.5 2.5 100.0
기획/제작사 (7) 42.9 14.3  42.9 100.0

축제조직 (7) 14.3 57.1 28.6  100.0
공연장운영 (8) 12.5  8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6.7 46.7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78.9 18.4 2.6  100.0
음악 (46) 45.7 41.3 2.2 10.9 100.0
무용 (9) 55.6 33.3 11.1  100.0
전통 (33) 54.5 45.5   100.0
미술 (13) 53.8 38.5 7.7  100.0
복합 (21) 23.8 19.0 52.4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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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활동분야

 응답 단체의 주된 활동분야를 질문한 결과, 공연활동 단체가 73.8%로 가장 높았고, 
전시활동 단체 9.4%, 공연장 운영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공연활동 
단체 

(연주 및 
공연단체)

기획 및 
제작사

축제 
조직

공연장 
운영

전시활동 
단체(비엔
날레 등)

기타 
지원기관 합계

■ 전체 ■ (160) 73.8 4.4 4.4 5.0 9.4 3.1 100.0
▣ 지역 ▣         

서울 (48) 75.0 6.3 2.1 6.3 10.4  100.0
수도권 (25) 68.0  4.0 16.0 8.0 4.0 100.0
중부권 (26) 69.2 7.7 11.5  7.7 3.8 100.0
영남권 (36) 69.4 2.8 5.6 2.8 13.9 5.6 100.0
호남권 (25) 88.0 4.0   4.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84.9 3.5 1.2 1.2 8.1 1.2 100.0
사단법인 (53) 73.6 1.9 7.5  13.2 3.8 100.0
재단법인 (15) 20.0  13.3 46.7 6.7 13.3 100.0
주식회사 (6) 50.0 5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81.6 5.3 7.9 2.6 2.6  100.0
음악 (46) 95.7 4.3     100.0
무용 (9) 100.0      100.0
전통 (33) 90.9    3.0 6.1 100.0
미술 (13)     100.0  100.0
복합 (21) 19.0 14.3 19.0 33.3  1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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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활동장르

 활동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이 28.8%로 가장 높았고, 연극 23.8%, 전통 20.6% 등

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미술 복합 합계

■ 전체 ■ (160) 23.8 28.8 5.6 20.6 8.1 13.1 100.0
▣ 지역 ▣         

서울 (48) 22.9 35.4 12.5 4.2 8.3 16.7 100.0
수도권 (25) 24.0 24.0 8.0 20.0 4.0 20.0 100.0
중부권 (26) 50.0 7.7 3.8 23.1 7.7 7.7 100.0
영남권 (36) 8.3 30.6  36.1 13.9 11.1 100.0
호남권 (25) 20.0 40.0  28.0 4.0 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34.9 24.4 5.8 20.9 8.1 5.8 100.0
사단법인 (53) 13.2 35.8 5.7 28.3 9.4 7.5 100.0
재단법인 (15) 6.7 6.7 6.7  6.7 73.3 100.0
주식회사 (6)  83.3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26.3 37.3 7.6 25.4  3.4 100.0
기획/제작사 (7) 28.6 28.6    42.9 100.0

축제조직 (7) 42.9     57.1 100.0
공연장운영 (8) 12.5     8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8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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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혜택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목적

가. 1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 2순위까지 응답을 받은 결과, 1순

위로는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기 위해’가 절반 이상

인 53.8%로 나타났고,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18.1%,)’,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전문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높게 

나타났음.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 항목이 서울(4.2%), 수도권(0%), 중부권

(0%)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항

목이 각각 2.8%, 0%로 낮게 나타났음. 직접적인 지원혜택보다는 지정을 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법적형태에 따른 지정목적은 임의단체, 사단법인, 주식회사에서 ‘전문예술단체라는 대

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높게 나왔으나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하

기 위해’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활동분야별로 높게 나타난 항목을 분석해보면 공연활동단체는 전문예술단체라는 대외

적인 평가를 중요시하고(61%), 기획제작사는 전문성(42.9%)과 세제혜택(28.6%),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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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직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의 결과인 정부인정단체로서의 공신력(42.9%), 공연

장은 기부금(50%)과 전문예술단체라(25%)는 평가를 중요시함

 기타의견으로는 ‘세계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정착하기 위하여’ 라는 지정 목적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인정단
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

세제혜택
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기 
위해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합계

■ 전체 ■ (160) 53.8 18.1 6.3 8.1 4.4 9.4 100.0
▣ 지역 ▣         

서울 (48) 56.3 12.5 8.3 8.3 4.2 10.4 100.0
수도권 (25) 52.0 16.0 12.0 16.0  4.0 100.0
중부권 (26) 50.0 26.9 7.7 3.8  11.5 100.0
영남권 (36) 44.4 27.8 2.8 8.3 5.6 11.1 100.0
호남권 (25) 68.0 8.0  4.0 12.0 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60.5 18.6 5.8 1.2 5.8 8.1 100.0
사단법인 (53) 52.8 15.1 7.5 7.5 3.8 13.2 100.0
재단법인 (15) 20.0 26.7 6.7 46.7   100.0
주식회사 (6) 50.0 16.7  16.7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61.0 15.3 5.1 3.4 5.1 10.2 100.0
기획/제작사 (7) 42.9 14.3 28.6   14.3 100.0

축제조직 (7) 28.6 42.9  28.6   100.0
공연장운영 (8) 25.0 12.5 12.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46.7 20.0 6.7 13.3 6.7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65.8 15.8 2.6 2.6 5.3 7.9 100.0
음악 (46) 60.9 10.9 6.5 6.5 6.5 8.7 100.0
무용 (9) 44.4 11.1 22.2   22.2 100.0
전통 (33) 48.5 30.3 6.1  3.0 12.1 100.0
미술 (13) 53.8 15.4  15.4 7.7 7.7 100.0
복합 (21) 28.6 23.8 9.5 33.3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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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인정단
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

세제혜택
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기 
위해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기타 합계

■ 전체 ■ (160) 65.0 50.0 12.5 23.1 13.1 35.6 0.6 100.0
▣ 지역 ▣          

서울 (48) 68.8 54.2 14.6 22.9 10.4 29.2  100.0
수도권 (25) 60.0 48.0 24.0 36.0 4.0 28.0  100.0
중부권 (26) 65.4 53.8 7.7 11.5 11.5 46.2 3.8 100.0
영남권 (36) 55.6 44.4 11.1 25.0 16.7 47.2  100.0
호남권 (25) 76.0 48.0 4.0 20.0 24.0 2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69.8 54.7 8.1 16.3 12.8 38.4  100.0
사단법인 (53) 62.3 45.3 15.1 22.6 17.0 35.8 1.9 100.0
재단법인 (15) 46.7 46.7 20.0 66.7 6.7 13.3  100.0
주식회사 (6) 66.7 33.3 33.3 16.7  5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2.0 53.4 7.6 16.1 12.7 38.1  100.0
기획/제작사 (7) 57.1 28.6 42.9 14.3  57.1  100.0

나. 1+2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 모두를 살펴보면,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가 65.0%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50.0%)’, ‘문화예술진흥

기금 등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3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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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정부인정단
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

세제혜택
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기 
위해

공공지원 
신청 시 
유리할 것 
같아서

기타 합계

축제조직 (7) 42.9 71.4 14.3 42.9  14.3 14.3 100.0
공연장운영 (8) 37.5 50.0 37.5 62.5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0.0 20.0 20.0 33.3 33.3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80.0 2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71.1 60.5 5.3 13.2 10.5 36.8 2.6 100.0
음악 (46) 69.6 43.5 10.9 19.6 17.4 39.1  100.0
무용 (9) 77.8 44.4 22.2   55.6  100.0
전통 (33) 63.6 63.6 12.1 18.2 9.1 33.3  100.0
미술 (13) 69.2 15.4 15.4 23.1 38.5 38.5  100.0
복합 (21) 38.1 47.6 23.8 66.7 4.8 19.0  100.0

(2) 지정 효과

가. 1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만을 살펴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

고, ‘전문적인(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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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예술법인단체 조사 모집단의 과반수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

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 전체 조사대상에서 지정 후 세제혜택을 받은 비율이 가장 낮

게 나타남. 
 활동분야에 따른 지원효과를 살펴보면 공연활동단체의 경우 전문단체(37.3%)라는 평

가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획/제작사의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다(85.7%) 항

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낮고, 대

부분 대외적인 인지도나 공식력 등의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정효과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지정 후 효과가 없거나 미미,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

해 부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부족,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라는 대외적인 명분에 

그침 의견이 나옴.
단위 : (개), %

 사례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의 
공신력이 
생겼다.

관련 
세제혜택
을 받았다.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았다.

기부금 
모집에 
효과 

있었다.

공공지원 
신청이 

유리해졌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타 합계

■ 전체 ■ (160) 31.3 10.0 1.3 2.5 10.6 6.9 35.6 1.9 100.0
▣ 지역 ▣           

서울 (48) 33.3 16.7 2.1 2.1 4.2 6.3 35.4  100.0
수도권 (25) 28.0 4.0 4.0 4.0 20.0 4.0 32.0 4.0 100.0
중부권 (26) 38.5 3.8   7.7 3.8 46.2  100.0
영남권 (36) 33.3 11.1  2.8 16.7 5.6 27.8 2.8 100.0
호남권 (25) 20.0 8.0  4.0 8.0 16.0 40.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31.4 4.7  3.5 8.1 8.1 40.7 3.5 100.0
사단법인 (53) 34.0 15.1 1.9 1.9 11.3 7.5 28.3  100.0
재단법인 (15) 20.0 20.0 6.7  26.7  26.7  100.0
주식회사 (6) 33.3 16.7     5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37.3 5.9  2.5 9.3 8.5 33.9 2.5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조직 (7) 28.6  14.3  28.6  28.6  100.0
공연장운영 (8) 12.5 25.0 12.5  25.0  2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33.3   13.3 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2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31.6 5.3  2.6 5.3 7.9 47.4  100.0
음악 (46) 30.4 6.5   15.2 6.5 41.3  100.0
무용 (9) 22.2 11.1    22.2 33.3 11.1 100.0
전통 (33) 45.5 9.1  9.1 9.1 6.1 15.2 6.1 100.0
미술 (13) 15.4 30.8   7.7 7.7 38.5  100.0
복합 (21) 23.8 14.3 9.5  19.0  3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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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 
공신력이 
생겼다.

관련 
세제혜
택을 

받았다.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았다.

기부금 
모집에 
효과 

있었다.

공공지원 
신청이 
유리해졌

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타 합계

■ 전체 ■ (160) 48.1 30.0 8.1 5.0 16.9 20.6 50.6 19.4 100.0
▣ 지역 ▣           

서울 (48) 50.0 37.5 16.7 4.2 8.3 14.6 47.9 18.8 100.0
수도권 (25) 40.0 28.0 12.0 4.0 28.0 12.0 48.0 24.0 100.0
중부권 (26) 53.8 26.9   11.5 26.9 57.7 23.1 100.0
영남권 (36) 47.2 27.8 5.6 2.8 19.4 33.3 44.4 19.4 100.0
호남권 (25) 48.0 24.0  16.0 24.0 16.0 60.0 12.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52.3 25.6 1.2 3.5 12.8 24.4 58.1 22.1 100.0
사단법인 (53) 45.3 37.7 13.2 7.5 18.9 20.8 39.6 17.0 100.0
재단법인 (15) 40.0 33.3 33.3 6.7 40.0  33.3 6.7 100.0
주식회사 (6) 33.3 16.7    16.7 83.3 33.3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54.2 28.0 4.2 5.1 14.4 23.7 50.8 19.5 100.0
기획/제작사 (7) 28.6 28.6     100.0 28.6 100.0

축제조직 (7) 42.9 28.6 28.6  28.6 14.3 42.9 14.3 100.0

나. 1+2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1순위와 2순위 응답 모두를 

살펴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인

(professional) 예술단체라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있다’는 응답이 48.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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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전문예술
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로서 
공신력이 
생겼다.

관련 
세제혜
택을 

받았다.

지자체의 
행정지원

을 
받았다.

기부금 
모집에 
효과 

있었다.

공공지원 
신청이 
유리해졌

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타 합계

공연장운영 (8) 37.5 50.0 37.5 12.5 37.5  2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6.7 40.0 20.0  20.0 20.0 40.0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20.0 40.0 20.0 6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5.3 28.9  2.6 10.5 23.7 57.9 21.1 100.0
음악 (46) 45.7 26.1 4.3 4.3 17.4 15.2 60.9 23.9 100.0
무용 (9) 44.4 44.4 11.1   22.2 44.4 33.3 100.0
전통 (33) 57.6 30.3 3.0 12.1 18.2 36.4 33.3 9.1 100.0
미술 (13) 30.8 38.5 15.4  15.4 15.4 46.2 38.5 100.0
복합 (21) 38.1 28.6 33.3 4.8 33.3 4.8 47.6 4.8 100.0

(3) 지정 목적과 지정 효과 비교7)

가. 1순위 비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목적과 지정받은 후의 효과를 각각 1순위끼리 비교한 

결과, 대체로 지정받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기부금 모집’ 항목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남.
 재단법인의 경우 지정효과 중 모든 항목에서 고른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타 법적

7) 지정 후 효과 질문 문항에서 ‘아무 효과 없었음’ 항목은 제외하고 비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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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비해 ‘기부금모집효과’가 26.7%로 높게 나타남. 이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목적 중 가장 높은 항목이었던 ‘기부금 모집’ 목적(46.7%)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나. 1+2순위 비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목적과 지정받은 후의 효과를 1순위와 2순위 모두 비

교한 결과, 대체로 지정받은 목적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남.
 지정받은 후의 ‘기타’ 항목에서는 대체로 ‘효과 없음’과 ‘효과를 모르겠음’ 등의 의견

이 나타남. 

(4) 지정 혜택

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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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을 받은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10.6%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10.6 89.4 100.0
▣ 지역 ▣     

서울 (48) 18.8 81.3 100.0
수도권 (25) 4.0 96.0 100.0
중부권 (26) 3.8 96.2 100.0
영남권 (36) 11.1 88.9 100.0
호남권 (25) 8.0 92.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3 97.7 100.0
사단법인 (53) 13.2 86.8 100.0
재단법인 (15) 53.3 4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6 92.4 100.0
기획/제작사 (7)  100.0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운영 (8) 50.0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80.0 100.0
기타 지원기관 (5)  10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2.6 97.4 100.0
음악 (46) 10.9 89.1 100.0
무용 (9) 11.1 88.9 100.0
전통 (33) 3.0 97.0 100.0
미술 (13) 23.1 76.9 100.0
복합 (21) 28.6 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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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3.1%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3.1 96.9 100.0
▣ 지역 ▣     

서울 (48) 4.2 95.8 100.0
수도권 (25)  100.0 100.0
중부권 (26) 3.8 96.2 100.0
영남권 (36) 2.8 97.2 100.0
호남권 (25) 4.0 96.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00.0 100.0
사단법인 (53) 9.4 90.6 100.0
재단법인 (15)  100.0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0.8 99.2 100.0
기획/제작사 (7)  100.0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운영 (8)  10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80.0 100.0
기타 지원기관 (5)  10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3 94.7 100.0
음악 (46) 2.2 97.8 100.0
무용 (9)  100.0 100.0
전통 (33)  100.0 100.0
미술 (13) 15.4 84.6 100.0
복합 (21)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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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부자 세제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

체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49.4%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49.4 50.6 100.0
▣ 지역 ▣     

서울 (48) 52.1 47.9 100.0
수도권 (25) 52.0 48.0 100.0
중부권 (26) 30.8 69.2 100.0
영남권 (36) 50.0 50.0 100.0
호남권 (25) 60.0 40.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31.4 68.6 100.0
사단법인 (53) 77.4 22.6 100.0
재단법인 (15) 60.0 40.0 100.0
주식회사 (6) 33.3 6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49.2 50.8 100.0
기획/제작사 (7)  100.0 100.0

축제조직 (7) 57.1 42.9 100.0
공연장운영 (8) 62.5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6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34.2 65.8 100.0
음악 (46) 56.5 43.5 100.0
무용 (9) 55.6 44.4 100.0
전통 (33) 48.5 51.5 100.0
미술 (13) 61.5 38.5 100.0
복합 (21) 52.4 4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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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부금 공개모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21.9%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21.9 78.1 100.0
▣ 지역 ▣     

서울 (48) 16.7 83.3 100.0
수도권 (25) 24.0 76.0 100.0
중부권 (26) 23.1 76.9 100.0
영남권 (36) 27.8 72.2 100.0
호남권 (25) 20.0 80.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7.4 82.6 100.0
사단법인 (53) 28.3 71.7 100.0
재단법인 (15) 33.3 6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9.5 80.5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조직 (7) 28.6 71.4 100.0
공연장운영 (8)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0.0 60.0 100.0
기타 지원기관 (5)  10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18.4 81.6 100.0
음악 (46) 21.7 78.3 100.0
무용 (9) 33.3 66.7 100.0
전통 (33) 18.2 81.8 100.0
미술 (13) 38.5 61.5 100.0
복합 (21) 19.0 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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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자체 보조금 수혜 경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절반인 50.0%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50.0 50.0 100.0
▣ 지역 ▣     

서울 (48) 35.4 64.6 100.0
수도권 (25) 36.0 64.0 100.0
중부권 (26) 50.0 50.0 100.0
영남권 (36) 66.7 33.3 100.0
호남권 (25) 68.0 32.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46.5 53.5 100.0
사단법인 (53) 62.3 37.7 100.0
재단법인 (15) 26.7 73.3 100.0
주식회사 (6) 50.0 5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48.3 51.7 100.0
기획/제작사 (7) 57.1 42.9 100.0

축제조직 (7) 71.4 28.6 100.0
공연장운영 (8) 25.0 7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53.3 4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47.4 52.6 100.0
음악 (46) 52.2 47.8 100.0
무용 (9) 44.4 55.6 100.0
전통 (33) 57.6 42.4 100.0
미술 (13) 53.8 46.2 100.0
복합 (21) 38.1 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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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 무상 제공 받은 경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공연장, 전시장 등)을 무상

으로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11.9%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11.9 88.1 100.0
▣ 지역 ▣     

서울 (48) 6.3 93.8 100.0
수도권 (25) 4.0 96.0 100.0
중부권 (26) 15.4 84.6 100.0
영남권 (36) 19.4 80.6 100.0
호남권 (25) 16.0 8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7.0 93.0 100.0
사단법인 (53) 20.8 79.2 100.0
재단법인 (15) 13.3 86.7 100.0
주식회사 (6)  10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6 92.4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운영 (8) 12.5 8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0.0 60.0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8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13.2 86.8 100.0
음악 (46) 2.2 97.8 100.0
무용 (9)  100.0 100.0
전통 (33) 18.2 81.8 100.0
미술 (13) 38.5 61.5 100.0
복합 (21) 9.5 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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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적이 있

다’고 응답한 단체는 28.8%로 나타남.
단위 : (개), %

 사례수 있다 없다 합계
■ 전체 ■ (160) 28.8 71.3 100.0
▣ 지역 ▣     

서울 (48) 25.0 75.0 100.0
수도권 (25) 32.0 68.0 100.0
중부권 (26) 34.6 65.4 100.0
영남권 (36) 25.0 75.0 100.0
호남권 (25) 32.0 6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32.6 67.4 100.0
사단법인 (53) 30.2 69.8 100.0
재단법인 (15) 6.7 93.3 100.0
주식회사 (6) 16.7 83.3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34.7 65.3 100.0
기획/제작사 (7) 14.3 85.7 100.0

축제조직 (7) 14.3 85.7 100.0
공연장운영 (8)  10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8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8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28.9 71.1 100.0
음악 (46) 28.3 71.7 100.0
무용 (9) 55.6 44.4 100.0
전통 (33) 39.4 60.6 100.0
미술 (13) 15.4 84.6 100.0
복합 (21) 9.5 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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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체비교

 위에서 제시된 7가지 혜택을 비교해보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49.4%)’,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적이 있다(28.8%)’ 등의 순

으로 나타남.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인정’의 경우 재단법인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

연장 분야에서 5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반면 임의단체가 2.3%로 어느 정도 이상

의 자산규모를 가진 분야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됨.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는 개인 재산을 출현하여 단체설립이나 작품활동을 하는 경우

가 많은 전시활동단체 미술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기부자 세제혜택’은 전국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

인 형태에서 각각 77.4%, 60%를 나타냈음. 활동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시활동 단체

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미술 분야에서 기부자 세제혜택이 높고,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부활동이 활

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기부자 세제혜택의 비율과 공개모집 비율을 비교한 그래프 막대)
 ‘지자체 보조금 수혜 경험’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는 영남권, 호남권 등의 지방

에서 수혜비율이 높게 나타남. 각 지자체와 연계성이 높은 축제분야의 경우 7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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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자체 보조금 수혜비율을 나타냄.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은 장르는 무용분야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무용분야에서 문예진흥기금 가산점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 (개), %
 

사례수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 
손금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기부자 
세제혜택

기부금 
공개모집

지자체 
보조금 
혜택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 
무상 제공 

혜택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

■ 전체 ■ (160) 10.6 3.1 49.4 21.9 50.0 11.9 28.8
▣ 지역 ▣         

서울 (48) 18.8 4.2 52.1 16.7 35.4 6.3 25.0
수도권 (25) 4.0 0.0 52.0 24.0 36.0 4.0 32.0

중부권 (26) 3.8 3.8 30.8 23.1 50.0 15.4 34.6

영남권 (36) 11.1 2.8 50.0 27.8 66.7 19.4 25.0
호남권 (25) 8.0 4.0 60.0 20.0 68.0 16.0 32.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3 0.0 31.4 17.4 46.5 7.0 32.6
사단법인 (53) 13.2 9.4 77.4 28.3 62.3 20.8 30.2
재단법인 (15) 53.3 0.0 60.0 33.3 26.7 13.3 6.7

주식회사 (6) 0.0 0.0 33.3 0.0 50.0 0.0 16.7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6 0.8 49.2 19.5 48.3 7.6 34.7
기획/제작사 (7) 0.0 0.0 0.0 14.3 57.1 14.3 14.3

축제조직 (7) 14.3 14.3 57.1 28.6 71.4 14.3 14.3
공연장운영 (8) 50.0 0.0 62.5 37.5 25.0 12.5 0.0

전시활동단체 (15) 20.0 20.0 66.7 40.0 53.3 40.0 13.3

기타 지원기관 (5) 0.0 0.0 40.0 0.0 80.0 20.0 20.0
▣활동장르▣  　 　 　 　 　 　 　

연극 (38) 2.6 5.3 34.2 18.4 47.4 13.2 28.9
음악 (46) 10.9 2.2 56.5 21.7 52.2 2.2 28.3
무용 (9) 11.1 0.0 55.6 33.3 44.4 0.0 55.6
전통 (33) 3.0 0.0 48.5 18.2 57.6 18.2 39.4

미술 (13) 23.1 15.4 61.5 38.5 53.8 38.5 15.4

복합 (21) 28.6 0.0 52.4 19.0 38.1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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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세제혜택 기부금 혜택 지자체 지원

■ 전체 ■ (160) 6.9 35.6 30.2
▣ 지역 ▣     

서울 (48) 11.5 34.4 22.2
수도권 (25) 2.0 38.0 24.0
중부권 (26) 3.8 26.9 33.3
영남권 (36) 6.9 38.9 37.0
호남권 (25) 6.0 40.0 38.7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2 24.4 28.7
사단법인 (53) 11.3 52.8 37.7
재단법인 (15) 26.7 46.7 15.6
주식회사 (6) 0.0 16.7 22.2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4.2 34.3 30.2
기획/제작사 (7) 0.0 7.1 28.6

축제조직 (7) 14.3 42.9 33.3

자. 차원별 비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서 세제혜택(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기부금 혜택(기부자 세제혜택, 기부금 공개모집), 지
자체 지원(지자체 보조금 수혜, 지자체 공공시설 무상 수혜, 지역 문예진흥 기금 신청 

시 가산점 혜택)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기부금 혜택’이 35.6%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지원(30.2%)’, ‘세제혜택(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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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세제혜택 기부금 혜택 지자체 지원

공연장운영 (8) 25.0 50.0 12.5
전시활동단체 (15) 20.0 53.3 35.6
기타 지원기관 (5) 0.0 20.0 40.0
▣활동장르▣  　 　 　

연극 (38) 3.9 26.3 29.8
음악 (46) 6.5 39.1 27.5
무용 (9) 5.6 44.4 33.3
전통 (33) 1.5 33.3 38.4
미술 (13) 19.2 50.0 35.9
복합 (21) 14.3 35.7 19.0

(5) 지정 후 영향

 전문예술법인･단체로의 지정이 미친 영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적(④+⑤)’ 응

답이 48.7%로 나타났고, ‘부정적(①+②)’ 응답은 12.5%로 나타남. 

 ‘부정적’을 1점, ‘긍정적’을 5점으로 두고 응답의 평균을 구한 결과 3.5점으로 다소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한 단체는 기획/제작사로 보통이하라는 의

견이 100%로 긍정적인 의견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다른 장르에 비해 문예진흥기금 신청시 가산점 활용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무용과 

기부금 등의 세제혜택을 받은 미술분야, 지자체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축제분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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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정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개), % , 점

 사례수
부정적
①

←
②

-
③

→
④

긍정적
⑤

합계 평균

■ 전체 ■ (160) 4.4 8.1 38.8 28.1 20.6 100.0 3.5
▣ 지역 ▣         

서울 (48) 6.3 4.2 29.2 35.4 25.0 100.0 3.7
수도권 (25)  16.0 36.0 32.0 16.0 100.0 3.5
중부권 (26)  7.7 53.8 19.2 19.2 100.0 3.5
영남권 (36) 5.6 11.1 33.3 25.0 25.0 100.0 3.5
호남권 (25) 8.0 4.0 52.0 24.0 12.0 100.0 3.3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4.7 11.6 47.7 22.1 14.0 100.0 3.3
사단법인 (53) 3.8 3.8 26.4 37.7 28.3 100.0 3.8
재단법인 (15)   33.3 33.3 33.3 100.0 4.0
주식회사 (6) 16.7 16.7 33.3 16.7 16.7 100.0 3.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5.1 7.6 39.8 26.3 21.2 100.0 3.5
기획/제작사 (7) 14.3 28.6 57.1   100.0 2.4

축제조직 (7)  14.3 42.9 28.6 14.3 100.0 3.4
공연장운영 (8)  12.5 25.0 37.5 25.0 100.0 3.8

전시활동단체 (15)   26.7 53.3 20.0 100.0 3.9
기타 지원기관 (5)   40.0 20.0 40.0 100.0 4.0
▣활동장르▣         

연극 (38) 2.6 10.5 44.7 23.7 18.4 100.0 3.4
음악 (46) 13.0 8.7 41.3 23.9 13.0 100.0 3.2
무용 (9)   33.3 22.2 44.4 100.0 4.1
전통 (33)  9.1 27.3 30.3 33.3 100.0 3.9
미술 (13)   30.8 53.8 15.4 100.0 3.8
복합 (21)  9.5 47.6 28.6 14.3 10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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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기준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
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흡

재지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 전체 ■ (160) 11.3 8.8 13.1 11.3 6.9 3.8 36.9 3.8 4.4 100.0
▣ 지역 ▣            

서울 (48) 14.6 4.2 20.8 4.2 6.3 4.2 31.3 6.3 8.3 100.0
수도권 (25) 4.0 12.0 8.0 16.0 8.0  44.0 4.0 4.0 100.0

4) 지정 방법

(1) 지정 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

가. 1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
순위만을 살펴보면, ‘지정 후 관리미흡’이 36.9%로 가장 높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공

지사항’이 13.1%로 나타남.
 기타의견으로 의무는 있으나 지정 후 미흡한 혜택, 지정법인단체 선정 투명성 검증 필

요, 짧은 지정 기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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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기준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
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흡

재지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중부권 (26) 11.5 7.7 7.7 7.7 7.7  50.0 3.8 3.8 100.0
영남권 (36) 5.6 8.3 13.9 11.1 8.3 5.6 44.4 2.8  100.0
호남권 (25) 20.0 16.0 8.0 24.0 4.0 8.0 16.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7.0 11.6 14.0 7.0 7.0 4.7 41.9 4.7 2.3 100.0
사단법인 (53) 18.9 5.7 11.3 20.8 7.5 1.9 30.2  3.8 100.0
재단법인 (15) 6.7 6.7 13.3 6.7  6.7 26.7 13.3 20.0 100.0
주식회사 (6) 16.7  16.7  16.7  50.0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4.4 9.3 11.0 11.9 5.1 4.2 37.3 4.2 2.5 100.0
기획/제작사 (7)  14.3 28.6  28.6  28.6   100.0

축제조직 (7)  14.3 42.9    28.6  14.3 100.0
공연장운영 (8)  12.5 25.0 12.5   37.5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13.3 20.0 6.7 33.3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6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3 15.8 7.9 2.6 7.9 7.9 39.5 5.3 7.9 100.0
음악 (46) 17.4 6.5 8.7 10.9 8.7 2.2 41.3 2.2 2.2 100.0
무용 (9)  11.1 22.2 11.1  11.1 33.3 11.1  100.0
전통 (33) 15.2 3.0 18.2 27.3   33.3 3.0  100.0
미술 (13) 7.7  7.7 7.7 23.1 7.7 30.8  15.4 100.0
복합 (21) 9.5 14.3 23.8 4.8 4.8  33.3 4.8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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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기준
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
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
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
흡

재지정
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 전체 ■ (160) 23.1 20.0 18.8 13.8 18.1 15.0 65.6 13.1 10.0 100.0
▣ 지역 ▣            

서울 (48) 27.1 16.7 22.9 6.3 12.5 20.8 56.3 18.8 12.5 100.0
수도권 (25) 20.0 20.0 12.0 20.0 12.0 16.0 76.0 16.0 4.0 100.0
중부권 (26) 23.1 15.4 15.4 7.7 34.6 15.4 76.9 3.8 7.7 100.0
영남권 (36) 13.9 27.8 16.7 13.9 19.4 11.1 69.4 13.9 13.9 100.0
호남권 (25) 32.0 20.0 24.0 28.0 16.0 8.0 56.0 8.0 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4.0 19.8 19.8 8.1 19.8 19.8 74.4 16.3 8.1 100.0
사단법인 (53) 32.1 20.8 18.9 24.5 20.8 9.4 50.9 9.4 9.4 100.0
재단법인 (15) 26.7 26.7 13.3 13.3  13.3 60.0 13.3 20.0 100.0
주식회사 (6) 66.7  16.7  16.7  83.3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25.4 21.2 17.8 14.4 16.1 16.1 65.3 16.9 5.1 100.0
기획/제작사 (7) 14.3 14.3 28.6  71.4  57.1  14.3 100.0

나. 1+2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 모두 살펴보

면, ‘지정 후 관리미흡’이 65.6%로 가장 높았고, ‘자격기준의 모호함(23.1%)’, ‘매년 

일정치 않은 지정신청 기간, 심사기간, 결과발표 일시(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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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신청대상 
자격기준
의 모호함

매년 일정치 
않은 

신청,심사 
기간, 

결과발표 일시

찾아보기  
어려운 

지정신청  
공지사항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성

불명확
한 심사 
기준

지정유효
기간의 
불명확성

지정 후 
관리미
흡

재지정
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모호

기타 합계

축제조직 (7) 14.3 14.3 57.1  14.3 28.6 57.1  14.3 100.0
공연장운영 (8) 25.0 25.0 25.0 25.0   75.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20.0 6.7 13.3 26.7 20.0 73.3  2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20.0   60.0  8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15.8 26.3 18.4 5.3 18.4 23.7 71.1 13.2 7.9 100.0
음악 (46) 34.8 10.9 15.2 15.2 13.0 13.0 65.2 19.6 10.9 100.0
무용 (9) 22.2 22.2 33.3 11.1  22.2 66.7 22.2  100.0
전통 (33) 15.2 24.2 21.2 27.3 24.2 12.1 60.6 9.1 6.1 100.0
미술 (13) 15.4 15.4 7.7 7.7 30.8 15.4 76.9  30.8 100.0
복합 (21) 28.6 23.8 23.8 9.5 19.0 4.8 57.1 9.5 9.5 100.0

(2) 제도적 주요 대상 법인형태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법인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리와 비영

리를 구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사단, 재단 등)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행대로 모두’가 35.0%로 나타남.

 법적형태에 따라 임의단체에서 현행대로 모두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

단법인과 재단법인, 주식회사는 각각 66%, 40%, 33.3%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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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원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각 형태별로 

주요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형태에 차이가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법인-비법인 

구분, 
비법인 중심

법인-비법인 
구분, 

법인 중심

영리-비영리 
구분, 

비영리법인
(단체) 중심

영리-비영리 
구분, 

영리법인
(단체) 중심

현행대로 
모두

합계

■ 전체 ■ (160) 14.4 8.1 37.5 5.0 35.0 100.0
▣ 지역 ▣        

서울 (48) 12.5 12.5 39.6 6.3 29.2 100.0
수도권 (25) 8.0 12.0 32.0 8.0 40.0 100.0
중부권 (26) 23.1  26.9 7.7 42.3 100.0
영남권 (36) 8.3 8.3 36.1 2.8 44.4 100.0
호남권 (25) 24.0 4.0 52.0  20.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4.4 1.2 19.8 5.8 48.8 100.0
사단법인 (53) 3.8 11.3 66.0 1.9 17.0 100.0
재단법인 (15)  20.0 40.0 6.7 33.3 100.0
주식회사 (6)  50.0 33.3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5.3 7.6 35.6 4.2 37.3 100.0
기획/제작사 (7) 28.6 14.3 42.9 14.3  100.0

축제조직 (7)   42.9 14.3 42.9 100.0
공연장운영 (8) 12.5 25.0 25.0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53.3 6.7 2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28.9  23.7 2.6 44.7 100.0
음악 (46) 4.3 17.4 43.5 4.3 30.4 100.0
무용 (9) 22.2  44.4 22.2 11.1 100.0
전통 (33) 15.2 3.0 36.4 3.0 42.4 100.0
미술 (13) 15.4  53.8 7.7 23.1 100.0
복합 (21) 4.8 19.0 38.1 4.8 3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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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단체 관리 방법

 현재 각 지자체(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도의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높았고, ‘제도의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또는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4.4%로 나타남.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17.5%로 가장 낮

게 나타나 현 제도운영에 있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별도의 

관리기관을 두거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을 원하는 비율이 72.5%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됨.
 법적형태에 따라서는 임의단체의 경우 ‘제도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및 관리

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라고 43%가 응답한 반면, 재단법인은 ‘운영은 지자

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53.3%가 응답하여 법적형태별로 차이

가 나타남

 활동분야 별로 기획/제작사와 축제조직은 ‘제도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이를 지원 및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 한다’에 높은 비율이 나타난 반면, 공연장운영과 전시

활동단체의 경우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으로 지자체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관리는 별도의 중앙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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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 
운영(기존방식)

제도 지정, 
관리 모두 
중앙정부 
운영

운영-지자체, 
관리-별도기관

운영-지자체, 
통일된 기준 

마련
기타 합계

■ 전체 ■ (160) 17.5 9.4 34.4 38.1 0.6 100.0
▣ 지역 ▣        

서울 (48) 29.2 8.3 20.8 41.7  100.0
수도권 (25) 8.0 8.0 56.0 24.0 4.0 100.0

중부권 (26) 11.5 3.8 42.3 42.3  100.0
영남권 (36) 8.3 11.1 44.4 36.1  100.0

호남권 (25) 24.0 16.0 16.0 4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2.8 5.8 43.0 37.2 1.2 100.0
사단법인 (53) 24.5 15.1 22.6 37.7  100.0

재단법인 (15) 20.0 6.7 20.0 53.3  100.0
주식회사 (6) 16.7 16.7 50.0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8.6 11.9 33.1 35.6 0.8 100.0
기획/제작사 (7) 28.6  42.9 28.6  100.0

축제조직 (7) 14.3  42.9 42.9  100.0
공연장운영 (8) 12.5  37.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33.3 5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23.7 2.6 39.5 31.6 2.6 100.0
음악 (46) 19.6 17.4 30.4 32.6  100.0

무용 (9) 22.2 11.1 22.2 44.4  100.0
전통 (33) 9.1 12.1 42.4 36.4  100.0

미술 (13) 7.7 7.7 23.1 61.5  100.0
복합 (21) 19.0  33.3 4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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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매 

분기별
1년에 
두 번

1년 마다 
한 번

2년 마다 
한 번

3년 마다 
한 번

기타 합계

■ 전체 ■ (160) 3.8 3.8 15.0 22.5 48.8 6.3 100.0
▣ 지역 ▣         

서울 (48) 6.3 12.5 20.8 16.7 37.5 6.3 100.0
수도권 (25) 4.0  36.0 24.0 28.0 8.0 100.0
중부권 (26)    19.2 76.9 3.8 100.0
영남권 (36) 5.6  11.1 25.0 50.0 8.3 100.0
호남권 (25)   4.0 32.0 60.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3 1.2 12.8 25.6 53.5 4.7 100.0
사단법인 (53) 3.8 1.9 17.0 18.9 49.1 9.4 100.0
재단법인 (15) 6.7 13.3 20.0 26.7 26.7 6.7 100.0
주식회사 (6) 16.7 33.3 16.7  33.3  100.0

▣활동분야▣         

(4) 지정 주기

 현재 각 지역별로 다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주기에 대해서 적정주기를 질문한 결

과, ‘3년마다 한 번’이 48.8%로 가장 높았고, ‘2년마다 한 번(22.5%)’, ‘1년마다 한 

번(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정주기에 관한 기타의견으로는 5년에 한번 지정, 영구적으로 자격부여하고 신규단

체만 3년에 한 번씩 등록, 실적에 따라 주기 조정, 단체 설립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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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매 

분기별
1년에 
두 번

1년 마다 
한 번

2년 마다 
한 번

3년 마다 
한 번

기타 합계

공연활동단체 (118) 3.4 2.5 14.4 22.9 50.0 6.8 100.0
기획/제작사 (7)  14.3  14.3 71.4  100.0

축제조직 (7)   14.3 28.6 42.9 14.3 100.0
공연장운영 (8) 12.5 12.5 25.0 12.5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6.7 20.0 20.0 40.0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20.0 4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3  7.9 18.4 60.5 7.9 100.0
음악 (46) 2.2 4.3 19.6 26.1 39.1 8.7 100.0
무용 (9)   11.1 44.4 44.4  100.0
전통 (33) 6.1  12.1 21.2 57.6 3.0 100.0
미술 (13)  7.7 23.1 23.1 38.5 7.7 100.0
복합 (21) 4.8 14.3 19.0 14.3 42.9 4.8 100.0

(5) 지정 유효기간

 현재 각 지역별로 다른 지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적정 유효기간을 질문한 결과, ‘3년’

이 35.0%로 가장 높았고, ‘5년(31.9%)’, ‘유효기간 없음(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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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2년 3년 4년 5년
유효기간 

없음
합계

■ 전체 ■ (160) 10.0 35.0 2.5 31.9 20.6 100.0
▣ 지역 ▣        

서울 (48) 4.2 27.1  35.4 33.3 100.0
수도권 (25) 8.0 32.0 8.0 24.0 28.0 100.0
중부권 (26) 7.7 50.0 3.8 26.9 11.5 100.0
영남권 (36) 13.9 30.6 2.8 33.3 19.4 100.0

호남권 (25) 20.0 44.0  36.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8.1 36.0 3.5 33.7 18.6 100.0
사단법인 (53) 9.4 35.8 1.9 28.3 24.5 100.0
재단법인 (15) 26.7 33.3  26.7 13.3 100.0
주식회사 (6)  16.7  50.0 33.3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6 35.6 3.4 28.8 24.6 100.0
기획/제작사 (7) 14.3 42.9  42.9  100.0

축제조직 (7) 14.3 42.9  14.3 28.6 100.0
공연장운영 (8) 12.5 50.0  25.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20.0  60.0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2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7.9 31.6 5.3 34.2 21.1 100.0
음악 (46) 13.0 28.3 4.3 23.9 30.4 100.0
무용 (9)  55.6  22.2 22.2 100.0

전통 (33) 9.1 42.4  30.3 18.2 100.0
미술 (13) 15.4 15.4  61.5 7.7 100.0
복합 (21) 9.5 47.6  33.3 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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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현행 기준 유지 현행보다 완화 현행보다 강화 합계
■ 전체 ■ (160) 45.6 8.1 46.3 100.0
▣ 지역 ▣      

서울 (48) 50.0 6.3 43.8 100.0
수도권 (25) 32.0 8.0 60.0 100.0
중부권 (26) 50.0 3.8 46.2 100.0
영남권 (36) 44.4 8.3 47.2 100.0
호남권 (25) 48.0 16.0 36.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48.8 8.1 43.0 100.0
사단법인 (53) 41.5 9.4 49.1 100.0
재단법인 (15) 46.7 6.7 46.7 100.0
주식회사 (6) 33.3  6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44.9 5.9 49.2 100.0

(6) 자격요건 기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청기준이 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보다 강화’
가 46.3%로 가장 높았고, ‘현행기준 유지’가 45.6%로 나타났으며, ‘현행보다 완화’는 

8.1%에 불과함.

 전 장르에 걸쳐 현행기준을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

남. 특히 음악과 연극분야는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전문

예술단체라는 평가’ 지정목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반영되었다고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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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현행 기준 유지 현행보다 완화 현행보다 강화 합계
기획/제작사 (7) 42.9 14.3 42.9 100.0

축제조직 (7) 57.1  42.9 100.0
공연장운영 (8)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40.0 2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44.7 7.9 47.4 100.0
음악 (46) 37.0 4.3 58.7 100.0
무용 (9) 55.6  44.4 100.0
전통 (33) 54.5 9.1 36.4 100.0
미술 (13) 46.2 23.1 30.8 100.0
복합 (21) 47.6 9.5 42.9 100.0

(7) 지정 규모

 현재 290여 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현재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2.5%로 나타났고, ‘현재

보다 확대’는 25.6%, ‘현재보다 축소’는 21.9%로 나타남.

 활동분야에 따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재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으

며, 기획/제작사의 경우 현재 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공

연장의 경우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62.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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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현재보다 축소
현재 규모 

유지
현재보다 확대 합계

■ 전체 ■ (160) 21.9 52.5 25.6 100.0
▣ 지역 ▣      

서울 (48) 18.8 56.3 25.0 100.0
수도권 (25) 24.0 60.0 16.0 100.0
중부권 (26) 15.4 57.7 26.9 100.0
영남권 (36) 27.8 36.1 36.1 100.0
호남권 (25) 24.0 56.0 20.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6.3 60.5 23.3 100.0
사단법인 (53) 28.3 45.3 26.4 100.0
재단법인 (15) 26.7 26.7 46.7 100.0
주식회사 (6) 33.3 6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22.9 55.1 22.0 100.0
기획/제작사 (7)  85.7 14.3 100.0

축제조직 (7) 28.6 28.6 42.9 100.0
공연장운영 (8)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46.7 3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13.2 57.9 28.9 100.0
음악 (46) 34.8 45.7 19.6 100.0
무용 (9) 33.3 55.6 11.1 100.0
전통 (33) 15.2 60.6 24.2 100.0
미술 (13) 23.1 53.8 23.1 100.0
복합 (21) 14.3 42.9 42.9 100.0

(8) 지정제도에 대한 주변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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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에 대한 주변(예술단체 등)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 있음(④
+⑤)’은 28.8%, ‘관심 없음(①+②)’은 38.1%로 나타남.

 ‘관심 없음’을 1점으로, ‘관심 많음’을 5점으로 두고 평균을 구한 결과, 2.8점으로 다

소 관심이 없는 편으로 나타남.

 무용분야의 경우 타 장르에 비해 주변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를 분석해보면 기

부자세제혜택 55.6%, 기부금 공개모집 33.3%, 지자체 보조금 수혜경험 44.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특히 지역 문예 진흥기금 신청 시 가산점 항목에서 55.6%로 타 

장르 대비 지정의 효과가 높아 보통이상으로 주변의 관심을 받는 비율이 66.6%로 높

게 나타났다고 분석됨.

단위 : (개),  %, 점

 사례수
관심 없음

①
←
②

-
③

→
④

관심 많음
⑤

합계 평균

■ 전체 ■ (160) 18.1 20.0 33.1 20.0 8.8 100.0 2.8
▣ 지역 ▣         

서울 (48) 18.8 14.6 39.6 20.8 6.3 100.0 2.8
수도권 (25) 20.0 20.0 32.0 20.0 8.0 100.0 2.8
중부권 (26) 15.4 30.8 30.8 15.4 7.7 100.0 2.7
영남권 (36) 22.2 19.4 25.0 19.4 13.9 100.0 2.8
호남권 (25) 12.0 20.0 36.0 24.0 8.0 100.0 3.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0.9 25.6 32.6 16.3 4.7 100.0 2.6
사단법인 (53) 13.2 11.3 28.3 30.2 17.0 100.0 3.3
재단법인 (15) 20.0 6.7 53.3 13.3 6.7 100.0 2.8
주식회사 (6) 16.7 50.0 33.3   100.0 2.2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6.9 20.3 31.4 22.9 8.5 100.0 2.9
기획/제작사 (7) 28.6 28.6 42.9   100.0 2.1

축제조직 (7) 28.6 14.3 14.3 14.3 28.6 100.0 3.0
공연장운영 (8) 25.0 12.5 62.5   100.0 2.4

전시활동단체 (15) 13.3 26.7 26.7 26.7 6.7 100.0 2.9
기타 지원기관 (5) 20.0  60.0  20.0 100.0 3.0
▣활동장르▣         

연극 (38) 13.2 21.1 39.5 18.4 7.9 100.0 2.9
음악 (46) 21.7 19.6 30.4 21.7 6.5 100.0 2.7
무용 (9) 22.2 11.1 33.3 11.1 22.2 100.0 3.0
전통 (33) 9.1 24.2 21.2 33.3 12.1 100.0 3.2
미술 (13) 15.4 30.8 23.1 23.1 7.7 100.0 2.8
복합 (21) 33.3 9.5 52.4  4.8 1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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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제도 정책 일반

(1) 지정제도의 정책적 목표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비영

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비영리 부문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이 

50.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소수

의 탁월한 단체를 대상으로 함)’이 36.9%, ‘예술단체의 법인화 유도(일정한 조건을 갖

춘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함)’이 10.6% 등으로 나타남.

 활동분야에 따른 지향해야 할 정책적 목표는 기획/제작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육성이 57.1%로 나타났고, 공연장운영과 전시활동단체는 각각 

75%, 66.7%의 비율로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응답함.
 기타의견으로 비영리 순수예술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육성방안 마련, 세법 개선 등을 

통한 예술 법인의 영업활동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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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육성

예술단체의 
법인화 유도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

기타 합계

■ 전체 ■ (160) 36.9 10.6 50.0 2.5 100.0
▣ 지역 ▣       

서울 (48) 35.4 16.7 45.8 2.1 100.0
수도권 (25) 36.0 8.0 52.0 4.0 100.0
중부권 (26) 42.3 3.8 53.8  100.0
영남권 (36) 27.8 11.1 58.3 2.8 100.0
호남권 (25) 48.0 8.0 40.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34.9 9.3 53.5 2.3 100.0
사단법인 (53) 39.6 11.3 47.2 1.9 100.0
재단법인 (15) 33.3 20.0 46.7  100.0
주식회사 (6) 50.0  33.3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39.0 11.0 48.3 1.7 100.0
기획/제작사 (7) 57.1  28.6 14.3 100.0

축제조직 (7) 42.9 14.3 42.9  100.0
공연장운영 (8) 12.5 12.5 7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13.3 66.7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34.2 15.8 47.4 2.6 100.0
음악 (46) 41.3 6.5 47.8 4.3 100.0
무용 (9) 66.7 11.1 22.2  100.0
전통 (33) 33.3 9.1 57.6  100.0
미술 (13) 15.4 7.7 69.2 7.7 100.0
복합 (21) 38.1 14.3 4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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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심사 시 우선 고려 사항

가. 1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

성, 완성도, 연속성 등)’이 65.6%로 가장 높았고,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가 16.9% 등으로 나타남.

 법적형태에 있어 임의단체는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72.1%의로 나타남. 대부분의 작품활동을 위주로 

하는 공연단체가 임의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사단법인의 경우 

타 법적형태에 비해 ‘단체의 인적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법적형태

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짐.
 활동분야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

속성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공연장운영의 경우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기여도’가 37.5%로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지자체에 의해 설립 또는 

운영되는 공연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짐.
 모든 장르에서 단체의 작품활동실적이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했으나 지

역문화와 연관성이 높은 전통분야의 경우 ‘지역문화예술발전기여도’에서 27.3%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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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미술분야는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에서 

23.1%로 높게 나타남

 기타의견으로 심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차등적 지원, 15년 이상 활

동 실적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

단체의 
인적 구성

단체의 
재정 상태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단체의 
지역문화예
술 발전 
기여도

합계

■ 전체 ■ (160) 65.6 7.5 3.1 6.9 16.9 100.0
▣ 지역 ▣        

서울 (48) 72.9 10.4  6.3 10.4 100.0
수도권 (25) 60.0 8.0  8.0 24.0 100.0
중부권 (26) 69.2 11.5 7.7 3.8 7.7 100.0

영남권 (36) 69.4 2.8 5.6 2.8 19.4 100.0
호남권 (25) 48.0 4.0 4.0 16.0 2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72.1 4.7 1.2 8.1 14.0 100.0
사단법인 (53) 56.6 13.2 5.7 3.8 20.8 100.0

재단법인 (15) 60.0 6.7 6.7 6.7 20.0 100.0
주식회사 (6) 66.7   16.7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69.5 6.8 1.7 5.9 16.1 100.0
기획/제작사 (7) 57.1 14.3  14.3 14.3 100.0

축제조직 (7) 71.4 14.3 14.3   100.0
공연장운영 (8) 62.5    37.5 100.0

전시활동단체 (15) 60.0 13.3  20.0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6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71.1 7.9 2.6 7.9 10.5 100.0
음악 (46) 69.6 6.5 4.3 2.2 17.4 100.0
무용 (9) 88.9    11.1 100.0
전통 (33) 48.5 12.1 3.0 9.1 27.3 100.0
미술 (13) 69.2 7.7  23.1  100.0

복합 (21) 61.9 4.8 4.8 4.8 23.8 100.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

단위 : (개),  %

 사례수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

단체의 
인적 구성

단체의 
재정 상태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단체의 
지역문화
예술 발전 
기여도

기타 합계

■ 전체 ■ (160) 85.0 20.0 12.5 26.9 53.8 1.3 100.0
▣ 지역 ▣         

서울 (48) 87.5 25.0 10.4 41.7 35.4  100.0
수도권 (25) 84.0 24.0 12.0 24.0 56.0  100.0
중부권 (26) 84.6 19.2 15.4 7.7 69.2 3.8 100.0
영남권 (36) 83.3 13.9 16.7 27.8 55.6  100.0
호남권 (25) 84.0 16.0 8.0 20.0 68.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93.0 17.4 3.5 31.4 53.5 1.2 100.0
사단법인 (53) 77.4 22.6 20.8 15.1 60.4 1.9 100.0
재단법인 (15) 66.7 26.7 33.3 26.7 46.7  100.0
주식회사 (6) 83.3 16.7 16.7 66.7 16.7  100.0

나. 1+2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1순위와 2순위 모두 살펴보면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작품성, 완성도, 연속성 등)’이 

85.0%로 가장 높았고, ‘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가 53.8%,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가 26.9%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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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단체의 

작품 활동 
실적

단체의 
인적 구성

단체의 
재정 상태

단체에 대한 
대외적 평가 
및 신뢰도

단체의 
지역문화
예술 발전 
기여도

기타 합계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89.8 19.5 10.2 26.3 52.5 0.8 100.0
기획/제작사 (7) 71.4 28.6 14.3 42.9 42.9  100.0

축제조직 (7) 85.7 14.3 42.9 14.3 42.9  100.0
공연장운영 (8) 75.0 12.5 12.5 37.5 6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73.3 26.7 6.7 26.7 6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40.0 20.0 40.0 20.0 6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92.1 23.7 7.9 21.1 55.3  100.0
음악 (46) 93.5 13.0 13.0 23.9 56.5  100.0
무용 (9) 88.9 11.1 22.2 33.3 44.4  100.0
전통 (33) 75.8 27.3 12.1 30.3 45.5 6.1 100.0
미술 (13) 69.2 23.1 7.7 30.8 69.2  100.0
복합 (21) 76.2 19.0 19.0 33.3 52.4  100.0

(3) 개선점

가. 1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2
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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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이 33.8% 등으로 나타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시급히 개선

해야 할 우선항목으로 응답했으며 중부, 영남, 호남권에서는 ‘미지정단체와의 차별성’
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음. 분야별로는 공연장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높게 나타났음.
 기타의견으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제도 활성화, 작품과 연주수준을 통한 실적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단위 : (개), %

 

사례수
명확한 
지정기준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합계

■ 전체 ■ (160) 9.4 8.8 33.8 35.0 10.6 2.5 100.0
▣ 지역 ▣         

서울 (48) 12.5 18.8 16.7 37.5 14.6  100.0
수도권 (25) 12.0  24.0 44.0 20.0  100.0
중부권 (26) 3.8  50.0 38.5 3.8 3.8 100.0
영남권 (36) 8.3 11.1 36.1 33.3 5.6 5.6 100.0
호남권 (25) 8.0 4.0 56.0 20.0 8.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9.3 7.0 40.7 32.6 9.3 1.2 100.0
사단법인 (53) 13.2 11.3 24.5 39.6 7.5 3.8 100.0
재단법인 (15)  13.3 20.0 33.3 26.7 6.7 100.0
주식회사 (6)   50.0 33.3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12.7 10.2 32.2 34.7 8.5 1.7 100.0
기획/제작사 (7)   57.1 14.3 14.3 14.3 100.0

축제조직 (7)  14.3 57.1 28.6   100.0
공연장운영 (8)   12.5 37.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6.7 26.7 46.7 13.3 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5.3 7.9 42.1 36.8 5.3 2.6 100.0
음악 (46) 19.6 4.3 37.0 28.3 8.7 2.2 100.0
무용 (9) 11.1  44.4 33.3 11.1  100.0
전통 (33) 6.1 15.2 27.3 39.4 9.1 3.0 100.0
미술 (13)  7.7 30.8 46.2 7.7 7.7 100.0
복합 (21) 4.8 14.3 19.0 33.3 2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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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명확한 

지정기준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
과의 연계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합계

■ 전체 ■ (160) 18.1 11.3 57.5 65.6 31.9 14.4 1.3 100.0
▣ 지역 ▣          

서울 (48) 20.8 20.8 54.2 58.3 33.3 12.5  100.0
수도권 (25) 16.0 4.0 44.0 84.0 40.0 12.0  100.0
중부권 (26) 19.2 3.8 65.4 69.2 23.1 15.4 3.8 100.0
영남권 (36) 11.1 13.9 55.6 69.4 25.0 22.2 2.8 100.0
호남권 (25) 24.0 4.0 72.0 52.0 40.0 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16.3 9.3 59.3 72.1 30.2 10.5 2.3 100.0
사단법인 (53) 26.4 15.1 60.4 56.6 28.3 13.2  100.0
재단법인 (15)  13.3 33.3 66.7 40.0 46.7  100.0
주식회사 (6) 16.7  66.7 50.0 6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21.2 12.7 58.5 64.4 32.2 9.3 1.7 100.0
기획/제작사 (7) 28.6  71.4 42.9 42.9 14.3  100.0

나. 1+2순위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1순위와 2

순위를 모두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련 지원정책과의 연계’가 65.6%, ‘미 지정 단체와

의 차별성’이 57.5%, ‘실질적 성과 발생’이 3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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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명확한 

지정기준

알기 쉽고 
간편한 

지정신청 
방법

미 지정 
단체와의 
차별성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
과의 연계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실질적 

성과 발생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합계

축제조직 (7)  28.6 57.1 71.4 28.6 14.3  100.0
공연장운영 (8)   25.0 75.0 50.0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13.3 6.7 53.3 80.0 20.0 26.7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60.0 20.0 4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18.4 10.5 68.4 73.7 23.7 5.3  100.0
음악 (46) 26.1 8.7 52.2 56.5 41.3 10.9 4.3 100.0
무용 (9) 11.1  77.8 66.7 44.4   100.0
전통 (33) 15.2 18.2 54.5 69.7 24.2 18.2  100.0
미술 (13) 15.4 7.7 53.8 84.6 15.4 23.1  100.0
복합 (21) 9.5 14.3 47.6 52.4 42.9 33.3  100.0

(4)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가. 1순위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중심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만을 살펴보면 ‘공연 및 전시 활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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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공연 및 
전시활
동(창작) 
지원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융자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
습실 등) 
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기부소득
공제확대 
/기부금 
모금 

활성지원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전문가 
지원

상주단
체 기회 
제공

합계

■ 전체 ■ (160) 71.9 2.5 3.1 5.0 1.3 8.8 2.5 2.5 2.5 100.0
▣ 지역 ▣            

서울 (48) 75.0 4.2  2.1 2.1 6.3 2.1 6.3 2.1 100.0
수도권 (25) 64.0 4.0 8.0 4.0  16.0 4.0   100.0
중부권 (26) 76.9 3.8 7.7 3.8 3.8 3.8    100.0
영남권 (36) 69.4   11.1  13.9  2.8 2.8 100.0
호남권 (25) 72.0  4.0 4.0  4.0 8.0  8.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79.1 3.5 2.3 4.7  5.8 1.2  3.5 100.0
사단법인 (53) 67.9  5.7 7.5 1.9 5.7 5.7 3.8 1.9 100.0
재단법인 (15) 53.3     40.0  6.7  100.0
주식회사 (6) 50.0 16.7   16.7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78.8 1.7 2.5 5.9  4.2 3.4  3.4 100.0
기획/제작사 (7) 28.6 28.6   14.3 14.3  14.3  100.0

축제조직 (7) 42.9  14.3 14.3 14.3 14.3    100.0
공연장운영 (8) 37.5     50.0  12.5  100.0

전시활동단체 (15) 73.3  6.7   6.7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40.0    100.0
▣활동장르▣            

작) 지원’이 71.9%로 가장 높았고, ‘기부자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기부금 모금 활성

화 지원’이 8.8% 등으로 나타남.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모든 법적형태에서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재단법인의 경우 ‘기부소득 공제확대 및 기부금 모집 

활성지원’이 40%로 높게 나타났음. 재단법인은 지정목적 질문에서 66.7%가 ‘기부금 

모집’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 지정 후 효과에 있어서도 26.7%가 기부금품 모집에 효

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부자 세제혜택을 받은 비율도 60%를 나타낸 것으로 보

아 기부금관련 혜택과 세제사항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다고 보여짐.
 기타의견으로 효과적인 간접지원정책 개발, 연주능력이 뛰어난 단체 선정하여 집중 

육성, 관 주도의 무차별적 지원을 중단하고 예술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음.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208

단위 : (개), %
 

사례수

공연 및 
전시활
동(창작) 
지원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융자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
습실 등) 
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기부소득
공제확대 
/기부금 
모금 

활성지원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전문가 
지원

상주단
체 기회 
제공

합계

연극 (38) 73.7 2.6 2.6 2.6 2.6 5.3 5.3 2.6 2.6 100.0
음악 (46) 73.9 4.3 2.2 6.5 2.2 6.5   4.3 100.0
무용 (9) 77.8     11.1   11.1 100.0
전통 (33) 78.8  6.1 9.1  3.0 3.0   100.0
미술 (13) 76.9  7.7   7.7  7.7  100.0
복합 (21) 47.6 4.8  4.8  28.6 4.8 9.5  100.0

나. 1+2+3순위

 향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중심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1, 2, 3순위 모두를 살펴보면 ‘공연 및 전시 활동(창작) 지원’이 87.5%, ‘기부

자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이 47.5%, ‘단체에 필요한 공간

(연습실 등) 지원’이 4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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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공연 및 
전시 

활동(창
작) 
지원

긴급 
자금의 
대출 및 
융자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인력 
지원

단체에 
필요한 
공간(연
습실 
등) 
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기부자 
소득공제 
확대/ 
기부금 
모금 
활성화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지원

조직운
영･인사
･회계･
세무･법
률 등의 
전문가 
지원

상주단
체 기회 
제공

기타 합계

■ 전체 ■ (160) 87.5 18.8 23.8 41.9 16.3 47.5 27.5 12.5 21.9 1.9 100.0
▣ 지역 ▣             

서울 (48) 85.4 22.9 22.9 35.4 27.1 47.9 16.7 14.6 27.1  100.0
수도권 (25) 84.0 20.0 36.0 44.0 16.0 48.0 28.0 4.0 16.0 4.0 100.0
중부권 (26) 92.3 15.4 26.9 42.3 7.7 38.5 38.5 11.5 26.9  100.0
영남권 (36) 83.3 16.7 11.1 41.7 8.3 52.8 33.3 22.2 22.2 5.6 100.0
호남권 (25) 96.0 16.0 28.0 52.0 16.0 48.0 28.0 4.0 12.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91.9 24.4 23.3 45.3 9.3 40.7 29.1 8.1 25.6 2.3 100.0
사단법인 (53) 84.9 13.2 26.4 49.1 15.1 49.1 24.5 18.9 15.1 1.9 100.0
재단법인 (15) 73.3 6.7 20.0 13.3 46.7 80.0 26.7 13.3 20.0  100.0
주식회사 (6) 83.3 16.7 16.7  50.0 50.0 33.3 16.7 33.3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91.5 18.6 22.9 47.5 13.6 41.5 28.0 6.8 26.3 2.5 100.0
기획/제작사 (7) 57.1 42.9 28.6 14.3 57.1 42.9 14.3 28.6 14.3  100.0

축제조직 (7) 85.7 14.3 14.3 42.9 28.6 42.9 14.3 42.9 14.3  100.0
공연장운영 (8) 62.5  37.5  37.5 100.0 37.5 25.0   100.0

전시활동단체 (15) 86.7 26.7 26.7 33.3 6.7 53.3 26.7 26.7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80.0  20.0 40.0  100.0 4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92.1 26.3 23.7 47.4 7.9 34.2 28.9 13.2 23.7 2.6 100.0
음악 (46) 93.5 19.6 17.4 43.5 21.7 58.7 10.9 6.5 23.9 4.3 100.0
무용 (9) 100.0 11.1 22.2 33.3 33.3 44.4 33.3  22.2  100.0
전통 (33) 81.8 12.1 27.3 48.5 3.0 33.3 45.5 15.2 30.3  100.0
미술 (13) 84.6 30.8 30.8 38.5 7.7 53.8 30.8 15.4 7.7  100.0
복합 (21) 71.4 9.5 28.6 23.8 38.1 66.7 28.6 23.8 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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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이 40.0%로 가장 높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역 공개’가 24.4%,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경영공시)’가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활동분야 전반적으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공연활동단체와 기획/제작분야

의 경우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안이 각각 44.1%,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축제조직은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항목이 42.9%로 나타났으며, 공연장 운영 분야는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의 운

영현황 공시’가 50%를 나타냄. 미술분야의 경우 전 항목에서 고른 분포도를 보임.
 기타의견으로 지정기부금의 실효성 자체가 미미해 방법 제안에 의미가 없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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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
 

사례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매년 단체의 
연차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개

매년 단체의 
실적보고서

를 
주무관청에 

제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단체의 
운영현황 공시
(경영공시)

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기타 합계

■ 전체 ■ (160) 24.4 11.9 40.0 17.5 5.6 0.6 100.0
▣ 지역 ▣         

서울 (48) 20.8 14.6 39.6 14.6 10.4  100.0
수도권 (25) 20.0 20.0 36.0 24.0   100.0
중부권 (26) 15.4 7.7 46.2 26.9 3.8  100.0
영남권 (36) 30.6 5.6 38.9 16.7 5.6 2.8 100.0
호남권 (25) 36.0 12.0 40.0 8.0 4.0  100.0

▣법적형태▣         
임의단체 (86) 27.9 14.0 37.2 15.1 4.7 1.2 100.0
사단법인 (53) 22.6 7.5 45.3 17.0 7.5  100.0
재단법인 (15) 13.3 13.3 33.3 40.0   100.0
주식회사 (6) 16.7 16.7 50.0  16.7  100.0

▣활동분야▣         
공연활동단체 (118) 22.9 12.7 44.1 14.4 5.1 0.8 100.0
기획/제작사 (7) 14.3  71.4  14.3  100.0

축제조직 (7) 42.9 14.3 14.3 28.6   100.0
공연장운영 (8) 25.0 12.5 12.5 50.0   100.0

전시활동단체 (15) 20.0 13.3 26.7 26.7 13.3  100.0
기타 지원기관 (5) 60.0  20.0 20.0   100.0
▣활동장르▣         

연극 (38) 36.8 10.5 28.9 15.8 7.9  100.0
음악 (46) 17.4 10.9 54.3 10.9 6.5  100.0
무용 (9) 11.1 22.2 44.4 22.2   100.0
전통 (33) 27.3 12.1 42.4 15.2  3.0 100.0
미술 (13) 23.1 15.4 23.1 23.1 15.4  100.0
복합 (21) 19.0 9.5 33.3 33.3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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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룹인터뷰

1. 인터뷰 개요

1) 개요

 일 시 : 2009. 4. 29(수)

 장 소 : 까페 장 

 참 석 : 총 11인 

연구진

(총3명)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지연(성미산 마을극장 기획,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외래강사) 

단체 

(총6명)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최순화,오성화 대표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김숙희 대표

･(주)PMC프로덕션 김용재 부장

･(주)서울모테트합창단 박치용 단장

･(주)이다엔터테인먼트 손상원 대표 

･예술의전당 경영기획부 김우진

센터

(총2명) 
･김찬두(지원컨설팅팀 팀장)
･김혜진(지원컨설팅팀) 

2) 목적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3) 논의내용

 현재 제도 및 운영 등의 문제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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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재정립 

- 제도의 틀 조정

- 운영 시스템 조정 

- 제도의 대상 조정

- 혜택과 의무의 명확화 

2. 논의 결과

1) 지정제도 총체적 문제 및 개선점

 지정제도 브랜드 가치 미비 및 홍보 취약

-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의 존재 및 운영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지정 이후 지정단체들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에 대하여 인식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임.

- 사업협력 파트너인 기업, 지역, 기타단체들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이 어려움.

- 때문에 지정단체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단체’ 라는 브랜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음.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단체홍보 시 모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예술의전당 대부분의 직원들은 작년 오페라극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전문예술법인･

단체 제도와 예술의전당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임. 
(오페라 극장 객석기부제 관련)

 지정기부금단체로의 혜택 미비

- 실질적으로 기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부하는 동기 유발에 있어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님.

- 기부들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어서 기부금 모집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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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지 않음.

 기부금 모집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기부금 모집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재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되는 기부금모집 강의의 효과가 매우 좋으나, 수강비용이  

비싸고 외국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 전문예술법인･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기부금 모집 활동을 위한 노하우를 개발하고 쌓

아가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함.

 지정혜택 시 인건비지원 사업 필요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경제위기 및 사회전

반의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상승됨에 따라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들

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느껴지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기획인력 지원사업도 일부 있지만 보다 많은 수의 인력

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관련한 복잡한 절차

와 제출서류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겪고 있음. 
- 단체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실정

이기 때문에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듯함.

2) 제도 개선안 관련 의견

 지정대상 <영리법인> 제외 관련

- 제도 도입시점에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혜택으로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

용이 있어 많은 영리법인들이 지정을 받았음. 그러나 타부처 및 관계법률 등과의 관

계에 제약이 많이 있어 결국 무효화되었음.
- 거의 아무혜택이 없는 영리법인을 제도개선을 통해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설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임의단체로 남아있거나 보다 손쉬운 주식회사로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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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서울모테트합창단,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의 경우 법인신청 시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 
- 또한 현재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문화예술활동의 특성상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비영리사업은 비영리법인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비교하여보았을 때 

차이가 거의 없음.

- 만약, 영리법인이 제도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 아래 임의단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그 단체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을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할 경우 법인운영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지정대상 유형 구분

- 지정대상의 활동분야를 창작-유통-매개-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존 제도에 비해 보다 명

확해졌음.

 지정대상 <국공립 단체, 지원재단> 포함 관련 

-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공립 단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상대적

으로 영세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정 및 지원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도운영 취지가 마련되어야 함. 

- 지원재단의 경우에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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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사례 조사 붙임자료

1. 캐나다의 국가지정 예술서비스 단체

1) 지정 및 등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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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

1) 인증기준

 거버넌스와 박물관 및 미술관 경영

 이용자 서비스

 관람객 시설

 소장품 관리

2) 인증요건

(1) 거버넌스와 박물관 및 미술관 경영관련

① 집행이사회(governing body)를 위한 정관

-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모든 수정안을 포함한 최근의 

정관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② 적절한 경영체제

- 정관에 나타난 집행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운영위원회 기능을 가진 대학 및 기타 비지방자치단체기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

성 및 약관,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취득 및 처분 정책, 향후 계획 등과 같은 정책문서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 기구나 

개인에 대한 증거도 제공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을 경영하는 기구가 소장품을 소유하는 주체와 별개로 구성된 경우

에는 소장품을 소유한 기구의 정관뿐만 아니라, 경영기구의 정관 및 두 기구 간의 공

식적인 합의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③ 소장품 소유권에 대한 만족스러운 장치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은 사회를 위해 신탁된 것이므로 소장품의 소유권 관련 

만족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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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 점유를 위한 안정적인 장치

- 부동산 점유 관련 최단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소장품의 안전 및 향후 계획 실행

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긴 기간에 대해 명기된 점유 조건이 있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은 보유, 임대계약, 라이센스 등 건물 점유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

을 제공해야 함.
⑤ 견실한 재정 기초

-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재정적 기초가 견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소장품에 어떤 가치가 매겨지든 간에 이와 별도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재정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어떤 경우에도 소장품이 저당 잡히거나 대출금의 담보로 잡혀서는 안 됨.
- 자선사업 기구로 구성된 영국과 웨일즈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최근 2년간의 회계 장

부를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기관은 최근 2년간

의 지출내역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별도의 경영 기구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계장부 외에 경영기구의 최근 2년 

간 회계장부도 제출해야 함.
⑥ 목적, 주요 목적, 특정 목표 및 지출 계획을 포함한 향후계획

- 향후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때 향후계획은 자체적으로 경영

장치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으로, <인증계획>을 위해 별도로 문건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서처럼, 특정 목표가 보다 큰 집합체의 계획에 담겨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 자체의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다 구체

적인 내용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됨.
- 다른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하므로, 향후계획 관련 정해

진 양식은 없으며 계획의 주기 역시 다양함.
- 당해 년도와 차기 년도 지출계획의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함. 

⑦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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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기구의 요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비상계획의 내용 :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대처 방안

: 소장품 및 건물에 대한 대처 방안

: 화재, 홍수, 도난, 파괴 및 기타 재앙의 위협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비상사태 발견 시 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

- 최소한 5년에 한번씩 비상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마지막 수정 일자를 표기하여야 함.

⑧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규모와 경험을 갖춘 직원

- ‘직원(스텝)’이라는 용어에는 급여를 받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모두 포함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멤버들도 포함됨.

- 적절한 운영, 이용자 서비스 제공, 관람객 시설, 소장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원 운영체제가 가동되어야 함.

- 급여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의 수와 업무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⑨ 직원 고용과 관리 과정

- ‘직원(스텝)’이라는 용어는 급여를 받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를 일컬음. 
- 이사회 멤버를 포함해 직원들의 모집 및 채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

록 해야 함.
- 새로운 직원에게 기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기관과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기

초적인 정보를 갖도록 해야 함. 

- 폭넓은 지식과 필요 기술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를 평가한 근거 정보를 제시해야 함.
⑩ 전문가 자문 활용

- 내부 직원이나 외부로부터 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전문 기획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해야 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기획자문가(Curatorial Adviser)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

- <인증계획>이 요구하는 전문가나 기획 자문의 최소 자격요건과 경험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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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가는 학위나 운영 및 경영 관련 원리와 실행에 대

한 경험이 있어야 함

･ 기획 자문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학 관련 학위를 획득하고, 운영 및 경영 관련 원

리와 실행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자격을 갖춘 경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이사

회가 위에서 기술한 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기획 자문위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

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이 기획 자문위원은 해당 기관의 이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서명과 

일자가 표기된 회의록의 형태로 임명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인증신청 준비 시 기획 자문의 자문을 구해야 하고, 자문 역시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하며 기획 자문위원은 인증 모니터링 절차의 일환으로 평가기구에 간략한 보고

서를 제공해야 함.
⑪ 정책 개발 및 결정을 위한 전문성 활용

- 고용된 전문가는 정책 개발 및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이는 기관의 전문

가와 이사회와의 적절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획 자문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와 기획 자문위원 간의 공식적인 소통체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해야 함.

⑫ 관련 법률, 안전 및 계획 규정 준수

- 이사회는 관련 법률, 안전 및 계획 규정을 준수하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임을 보증해

야 하며 보증의 증거로 신청서에 서명을 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함.

(2) 이용자 서비스

① 위치, 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출판물

- 존재, 위치, 개관 시기 및 관련 사항,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정보를 리플랫, 가이드

북, 포스터, 웹사이트 활용 등의 방법으로 출판물에 담아야 하며  출판물에는 장애인

들의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담겨야 함.

- 개관 시간･시기 이외의 방문이나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 등 공표된 개관 시간보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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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 운영도 정상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간주해 신청서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함.
- 명백한 보안 및 법적인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서에 제한 사항 및 제한 

이유, 일반 대중이 소장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 서비스나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개관이나 물리적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부수적인 방법으로 원격 컴퓨터 접속을 가

능하게 함.

② 다양한 이용자들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및 시설

- 이용자라 함은 방문, 직접 혹은 원격 서비스 이용하거나 서비스와 시설, 활동 관여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일컬음.

-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한 준비 단계로 방명록 분석, 출구 조사, 시장 조사 등을 통해 

현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 접근(access) 관련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접근이라 함은 물리적

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연령대 및 배경의 사람들이 다

양한 방식으로 소장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함.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용을 방해

하는 장애요소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③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들과의 상담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용자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상담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 이용자 상담의 방법은 다양하며 또한 매우 간단할 수도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함.

④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소장품 및 관련 정보

- 박물관 및 미술관은 소장품을 전시해야 하며, 전시는 장기전시일 수도 있고, 매년 단

기에 걸쳐 전시할 수도 있으며, 이 두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음.
- 보관된 소장품에 접근(access)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소장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 소장품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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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들의 학습과 향수를 돕는 소장품 해설

- 학습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주요 목적임.

- <인증>과 관련하여 ‘학습’이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학습을 모두 일컬으며, ‘학
습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임.

- 사람들이 학습과 향유를 위해 소장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해설을 

제공해야 함. 

- 소장품이 이용 가능해지도록 제 역할을 함으로써 기관의 교육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도와야 함.
- 현장이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을 돕는 활동들로는 강연, 학

습 패키지 제공, 컴퓨터 매체, 역할 놀이, 창작 워크숍, 가이드 투어, 인터랙티브 활동 

등이 포함됨.

⑥ 전시 방침에는 소장품 전반이 반영되어야 함

- 전시된 소장품이 ‘국립’이라는 단어 사용을 반영하고 이에 합당해야 함. 소장품은 많

으나 공간이 부족해 모든 소장품을 영구 전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시되지 않고 

보관 중인 소장품 관람(예: 사전 약속에 따라 관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⑦ 일반 대중에게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지식과 자문을 제공해야 함

- ‘국립’이란 용어 사용에 합당하도록, 전체 박물관 및 미술관 커뮤니티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특히 동일 혹은 유사한 분야의 타 기관에게 전문적인 자문제공 역할을 인

식해야 함.
- 국내 및 해외 학자들의 문의에 응답하고 활발하게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

는 적절한 수준과 역량의 스태프를 갖추어 학계에 대한 의무도 수행해야 하며 이러

한 활동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⑧ 국립시설에 걸 맞는 양질의 관람객 시설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시설이 제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시설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수 

등을 제출해야 함.
 

(3) 방문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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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 가능한 일반인 시설의 종류, 혹은 현장에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시설의 위치

- 화장실, 가벼운 음식물, 주차장 등 이용 가능한 공중 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청에서 제작한 리플릿, 이와 유사한 제작물, 혹은 

구두 정보의 형태 등으로 제공해야 함. 

② 내부 및 외부의 방향표시 및 사인물

- 방문객들에게 건물과 소장품의 배치를 안내하기 위해 외부와 내부에 방향 정보를 제

공해야 함. 방향표시 및 사인물의 역할은 방문객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만일 내･외부 사인물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조처했음을 증명해야 함. 

- 정보는 구두나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건물이나 부지의 규모 및 

구성에 따라 방향표시 및 사인물의 체계가 달라질 것임. 

③ 방문객 보호 장치

- 방문객과 이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법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침과 실행체계를 갖추어야 함. 

④ 방문객 이용 장소의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장치

- 방문객의 이용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방문객의 편의, 건강, 안전, 즐거움 확

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임. 

⑤ 국립 시설에 걸 맞는 양질의 방문객 시설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 관람객층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를 제시해야 함.

(4) 소장품 관리

① 이사회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승인한 획득 및 처분 방침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의 <획득 및 처분 방침> 사본을 제출하되, 이 방침이 적절

한 권한을 지닌 인사가 서명하고 일자가 적힌 회의록의 형태로 이사회의 승인을 이

미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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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2002)에 따른 기관의 의무

･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소장품을 획득함

･ 소장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장기적인 관심을 유지함

･ 소장품을 제작, 사용, 소유, 수집 혹은 기증한 이들의 관심을 인식함

- 영국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1970년

도 UNESCO 협약을 비준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발효하였음. 이 협약에  따라 

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불법 반출된 어떤 항목도 영구 소장품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합법적으로 거래된 항목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2003년 문화재 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임.

-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논쟁은 법적인 사안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윤리적, 정서적, 정
치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함. 반환요청 소지가 있는 항목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이

러한 요청에 대한 대처에 용이한 정책과 수행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소장품의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지만, 각 기관의 이사회가 ‘처분에 대한 강한 반대’를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체 기관의 목적과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음. 

② 기록 절차 매뉴얼(Documentation Procedural Manual)의 관리

- 기록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항상 법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항목

이 무엇인지, 각각의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이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 장점이 있음.
･ 소장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함

･ 직원들에게는 결산의 방법 제공

･ 공적 책임 및 소유권의 증거 제공

･ 특히 소장품과 항목의 대상 및 표본을 내력과 연계시킴으로써 소장품에 대한 해설

이 가능해짐.

･ 획득 및 처분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 선결조건이 됨.
- 각 기관의 기록 양식은 다르지만, 기록 수행에 있어 위의 원칙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소장품 기록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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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최근 버전의 <기록 절차 매뉴

얼>(Documentation Procedural Manual)을 갖추어야 함. 

- 소장품 관리와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에이전시인 박물관기록협회(mda)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③ <스펙트럼(SPECTRUM)>이 정의한 주요 기록 절차의 관리

- 박물관기록협회가 제작하는 <스펙트럼: 영국 박물관 및 미술관 기록 기준>은 국가적

인 기록 기준으로 이를 통해 소장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음.
- 아래에 열거된 주요 절차(Primary Procedures)는 스펙트럼 최소 기준(SPECTRUM 

Minimum Standard)을 기초로 인증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그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스펙트럼 절차 : 대상 반입 

･ 스펙트럼 절차 : 획득

(a) 접수등록대장 관리

(b) 접수등록대장의 보안 사본 관리

(c) 접수등록번호로 대상 표시 

･ 스펙트럼 절차 : 위치 및 이동 관리

･ 스펙트럼 절차 : 목록화

(a) 적절한 색인 준비

･ 스펙트럼 절차 : 대상 반출

･ 스펙트럼 절차 : 대차물 반입

･ 스펙트럼 절차 : 대차물 반출  

④ 일정이 포함된 실행 계획이 세워진 기록계획 작성 

- 주요 절차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구 소장품이나 대차물의 기록 관리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 기록 적체가 발생함.

- 기록 계획을 통해 정리해야 할 기록 지연의 범주를 구분 짓고, 다음을 기술함.
(a) 주요 절차 실행 방법

(b) 영구 소장품이나 대차물인 품목들에 대한 스펙트럼 최소 기준 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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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업무에 대한 추진 일정 

- 목록을 작성한 후에 기존 문서기록과 목록을 비교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해결하고, 번

호가 매겨지지 않은 항목이 기존 기록에 남겨져 있는지 살펴야 함.
- 이러한 조치 후에 영구 소장품과 대차물의 모든 항목에 대한 스펙트럼 절차 업데이

트를 완수해야 함. 
- 박물관기록협회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⑤ 소장품의 파손 위험과 가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도

- 소장품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장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소장품의 파손 위험 및 가치 저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소장품을 저

장, 취급, 전시, 이용해야 함.
- 아래에 명시된 소장품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함. 

(a)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항목의 상태와 필요 사항 파악을 위해 소장품 상태 개괄 

(b) 직원들로 하여금 잠재적인 환경 조건 훼손을 주의하도록 환경 모니터링 

(c) 소장품이 부적절한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훼손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 : 

(d) 건물이 다양한 소장품을 위한 적절한 환경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적절한 건

물 상태 유지 : 

(e) 소장품 및 소장품이 보관된 장소를 꼼꼼히 청소하여 해충 번식과 곰팡이 및 연마

재 혹은 산성 입자에 의한 소장품의 훼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관 장소 관리 : 
(f) 시간이 흐르면서 필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소장품 관리 개선을 위한 프로그

램 기획 

(g) 소장품의 훼손 예방 및 보수 차원의 보존 관련, 정보에 근거한 정책과 절차를 마

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존 및 소장품 관리 관련 자문 및 서비스 

- 이 밖에도 <스펙트럼 절차: 보존 및 소장품 관리>에 기술된 ‘보존조치기록

(Conservation Treatment Records)’ 관리가 스펙트럼 최소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⑥ 보안 장치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권고사항 실행 계획과 최소 5년마다 실시하는 리뷰

- 소장품의 보안을 위한 장치는 소장품 관리에 필수적인 부분임. 기관은 적절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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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함. 보안 장치는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되어야 함.

- 보안 관련 자문은 모든 건물과 부지, 소재지 및 소장품 전반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소장품이 저장고, 사무실 혹은 부지 밖에 보관된 경우에도 전문가 평가를 받아야만 함.

-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전문가가 다른 방안을 추천하는 자문을 하더라도, 특히 파

손되기 쉬운 소장품 식별, 물리적 보호시설 및 경보 시스템 설치, 직원에 대한 감독, 

목록 검토 절차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소장품뿐만 아니라 직원과 방문객 관련 보안 장치도 고려되어야 함.
- MLA 웹사이트에 관련 자문 내용이 실려 있음. 

⑦ 명시한 목적과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소장품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상당한 수준의 소장품’이라 함은 소장품이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띠고 국제적 관심

을 끄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소장품임을 뜻함. 이 ‘상당한 수준의 소장품’은 해당 박

물관의 현 지위를 반영하고, ‘국립’이란 단어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국가적 차원의 소장품 구성 의도가 있을지라도 취지가 지역적이라면 불충분하며 ‘국
립’이란 용어를 소장품이나 지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만 쓰여서도 안됨.

⑧ 기관의 정책과 실행 내용은 특정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위 및 중요성을 띠는 대

상 및 관련 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관련 방침뿐만 아니라 대상의 획득 일자가 표시된 리스트나 발행한 카탈로그 등 최

근 획득한 대상 및 정보에 대한 세부 내역 형식으로 실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
⑨ 소장품은 적절한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함

- 소장품 보존에 적합한 방편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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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예술단체 지원정책 

1) 예술지원 정책의 특징

 문화부의 부재와 최소한의 개입

- 미국에서는 범국가적인 문화정책이나 이를 규정하고 활성화하는 문화부가 없음.

- 미국의 연방정부는 문화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개입만 하여 왔음. 
- 절대 세습권력인 봉건 영주에 의한 예술 지원 전통을 지닌 유럽과 달리 미국에는 이

러한 전통이 없음.
- 종교기관 또한 미국의 문화 발전에 비교적 작은 역할만을 담당하여왔음.

- 청교도 윤리에 바탕을 둔 미국적 전통 또한 예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  : 청교도들

은 예술을 필요 없는 사치재로 사악한 천박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으며, 극장이 사

람들의 무능력, 게으름, 그리고 부도덕을 조장한다고 믿었음.
- 1965년 국립예술기금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나서서 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정부의 최소개입의 이유

- 미국인들은 오히려 정부의 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함.
- 18세기 유럽의 지성운동으로 19세기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준 계몽주의철학

(The Enlightenment)의 가치 또한 국가가 지닌 권한의 잠재적 횡포에 대항하는 개인

의 자유 보장과 민간의 주도권의 보전을 역설함.

- 이에 따라 ‘제한된 역할을 지닌 정부’라는 강력한 공화적 전통을 지니게 됨.
- 또한 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민간지원이 주도하고 있었기에 국가의 역할은 

단지 민간의 역할을 따라가는 것이었음.
-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문화와 관련된 지원은 민간에 의해 주도 되었는 

바, 특히 부유한 개인들이 미국의 문화 분야의 강력한 지원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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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지원 역사

- 1930년대에 뉴딜 예술프로그램(The New Deal Arts Program)을 통해 정부는 예술에 

관여하게 됨

･ 예술가들을 고용하기 위해 공공예술프로젝트(Public Works Art Project, PWAP)를 

도입하여 공공건물의 디자인에 시각예술가를 고용하는 의무 규정을 시행함. 
･ 재무성 예술구제프로젝트(The Treasury Arts Relief Project, TARP)를 통해 연방정

부 건물의 벽화를 그리는 데도 참여하였으며 화가들은 재무성의 ‘그림･조각부’에 

의해 1934년부터 1943년까지 전국적으로 우체국 벽화를 그리는 작업에도 참여함.
･ 이러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3,75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저임금의 일용직으로 고

용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1943
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됨.

･ 이 밖에 작업 향상 행정예술프로젝트(The Work Progress Administration, WPA, 
Art Projects)는 극장, 작문, 시각예술, 음악, 그리고 역사적 조사 프로젝트와 같은 

다섯 가지 분야의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정부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든 동기는 예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술가들에 대한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이었음.
- 12세기 초 시카고, 보스톤, 뉴욕과 같은 북부에 위치한 산업화된 도시에서 갑부들이 

성장하고 이들은 문화 발전을 위한 성금을 제공하였음.

- 1965년 국립예술기금(NEA)이 설립되기 이전에 미국의 예술 활동은 박스오피스 수입

과 세제혜택이라는 수단을 통해 모금된 민간기부금에 의해 이루어졌음

- 예술은 공공재라기보다 경제적, 사회적 엘리트 계층 및 부유한 남성 엘리트의 소유물

이었음. 

･ 예술 감상시 필요한 드레스 코드와 높은 입장료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술소비는 이

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었음.

- 헤커(Heckscher)의 20세기 기금, 포드재단, 록펠러형제기금 등이 이 분야에 관련한 

리포트와 연구결과는 예술의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는 연구서들

에 의해 안정적인 연방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립예술기금(NEA)이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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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말 미국의 경제 부흥기에 정부는 예술 지원과 문화 정책

의 입안을 활성화시킴.

-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예술기관의 숫자와 규모가 커진 바, 그 이유는 공공지

원의 유입, 예술기관 자체 수입의 증가,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의 등장과 대학생 수

의 급격한 증가임.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반대하여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삭

감함.

- 1990년대 초반에는 예술 지원이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연방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개

인과 기업 지원의 정체는 예술기관의 재정적 위기의식을 고조시켰음.

- 예술과 인문학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1995)는 전반적인 지원의 방향이 예술보다 폭력과 아동 학대 방지 등 어린이에 대

한 복지를 포함한 넒은 의미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

 매칭지원의 방식 

- 국립예술기금(NEA)은 항상 민간지원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함.

-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s) 제도는 지원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지원하는 몇 가지 

장점이 있음.8)

- 현실적으로 민간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종자돈(Seed money)을 제공

하여,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증명함으로써 다른 지원기관이 공동지

원에 참여할 수 있게 유인하여야 함. 

- 대부분 예술단체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에서 받은 액수가 총지원액의 10%를 넘지 않

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매칭그랜트에 바탕을 둔 민간기부금을 통해 지원을 받음.

8) 슈스터(Schust er, 1989:67-70)에 의하면 매칭지원은 정부의 3가지 종류의 걱정을 덜어 준다. 첫째, 정부의 재정적 예술 

개입에 대한 요청은 이러한 지원이 제한되지 않으면 무한히 커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지원기관이 있다면 정부의 간

섭은 최소화 될 수 있다. 셋째, 공동지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어졌을 것이므로 매칭그랜트 제
도로 인하여 정부의 단독지원의 경우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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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예술기금(NEA) 및 지역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프로그램

(http://www.nea.gov/research/Notes/97.pdf 참조).

(1) 2009 예술과 미국회복 및 재투자 기금 (The Arts and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다른 일반적인 직장 종사자보다 2배 높은 실업 상태를 보이는 예술 종사자들을 위해 

NEA는 5천만 달러를 문화예술기관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함.

 이 기금은 2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미국 전역에 상주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되 동일 

예술기관에 일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기금의 40%를 56개의 주립/공공 예술기관 및 6개의 지역예술기관의 고용유지를 위

해 분배

- 나머지 60%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예술기관에 직접 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기관은 비영리 지역예술기관과 예술서비스기관들로서 지난 4년

간 NEA로부터 예술기금을 수혜한 적이 있어야 함.

 이 기금은 투명성, 목표성, 시의성, 일시성이란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있음.

- 투명성 보장을 위해 기금을 수여받는 예술기관들은 포괄적인 프로젝트 레포트를 

NEA에 제출해야 함.

- 고용유지가 주 목표인 경우, 급여지원과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음. 급여지원은 

예술기관의 경영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원 한 명 혹

은 여러 명의 급여를 일부 혹은 전체를 지원하며 계약금 지원은 해당 예술기관과 특

정 계약을 맺고 있는 예술가나 다른 계약직 종사자와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함.

- 고용안정이 주목적인 만큼 필요한 곳이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연속지원이 아닌 일회성 지원의 성격을 지님.

 이 기금은 긴급기금으로 단기간의 고용유지를 촉진하는 일시적 방책으로 주립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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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예술기관은 금년 4월부터, 비영리예술기관은 금년 7월부터 지원을 함.  

 이 기금의 성격이 일회성, 단기성인 만큼 향후 예술분야 고용안정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2) 예술적 수월성에의 접근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의 수월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을 받고자 하는 예술단체는 다음의 것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조, 수정, 공연, 전시하는 기회 제공

- 모든 문화와 기간과 관련하여 예술적 작업을 선사

- 예술 작품과 문화적 전통의 보전

-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관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는 작업

- 개인들이 넓은 의미의 예술 형태와 활동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효과성을 증진

-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예술 활동

 NEA의 지원은 특별히 지역적, 인종적, 경제적, 신체적인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짐.

 문인, 재즈 연주가, 민속과 전통예술 기능 보유자, 국가 공인 오페라 가수를 제외하고 

예술가 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을 국회가 금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예술가들의 주거비용

- 지역사회 내에 예술활동 비용과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지명도를 높이는 활동

- 다양한 미학적, 인종적, 지역적 배경의 예술가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활동

- 다른 나라의 예술가나 예술단체와의 교환 프로그램

- 새로운 장르의 예술가나 복합예술의 요구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 제공

 각 신청자들은 다음의 다섯 종류의 성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예술을 창조, 해석, 공연, 전시하는 기회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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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작품과 문화적 전통의 보존

- 단체들의 예술적･대중적 서비스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 향상

-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예술형태 및 활동을 경험할 기회 제공

- 예술이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에 기여 

(3) 챌린지 미국: 모든 지역사회 접근속성 리뷰 지원 (Challenge America: Reaching 

Every Community Fast-Track Review Grants)

 중소규모의 예술단체가 시행하는 -지역, 인종, 경제, 신체적 이유로 인한-문화소외계층

에 대한 예술활동 접근 프로젝트 지원. 다만, 청소년, 노년층 이라는 나이와 관련되어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점은 인정이 안되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NEA의 핵심적인 목표인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전문적 예술 프로그램이나 지역개발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 함.

 이러한 지원의 세부적인 요건은

- 문화소외계층의 예술접근성 향상

- 각 단체별 1만불 지원

- 지원을 받는 날로부터 대략 6개월 후에 지원여부 결정되며 결정이 난 이후에 바로 

프로젝트 착수 가능함

 이 지원사업과 다른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신청자는 단순하면서도 진솔한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목적 중 하나를 지님

을 보여주어야 함.
- 한 명 이상의 초청 예술가를 포함하는 예술 이벤트. 지원 신청하는 기관의 예술가 직

원, 거주 예술가, 협력적 관계자는 초청 예술가에 속하지 않음. 예술가와 관련된 보

수 외에 해당 프로젝트는 대중적 관계, 전문적 서류체계, 프로그램의 향상과 같은 행

사의 핵심적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가령 프로그램 향상에는 교통비, 프로그램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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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인 언어 해석, 오디오 묘사) 및 카탈로그, 브로셔와 같은 출판비용이 포함되며 

특정한 강의 시연, 이벤트 전후 대화시간, 해당 이벤트에 적합한 워크샵 등과 같은 

부분도 포함됨.
- 벽화, 조각 또는 환경 예술과 같이 지역사회의 관여를 통해 개발되는 전문적인 대중 

예술 프로젝트

- 개혁, 복원, 문화시설이나 공간의 활용 등을 포함한 시민 디자인 활동. 건축학, 디자

인 경연대회, 디자인 워크샵, 적용 가능한 계획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은 실제 보수나 

건축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문화관광이나 문화지구에 대한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예술 활동

과 재원의 공동 촉진. 공동 촉진이란 전문적 평가, 디자인, 대중관계 강화 기능(일정, 
웹 사이트, 브로셔 등)의 분배가 몇 몇 지역 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게 계획되는 것

을 말함. 

 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콘소시엄으로 신청된 계획서

- 장기간의 활동(장기간의 체류, 대형 프로젝트, 일사분기 이상의 기간)

- 디자인 경연대회 이외의 경연대회

- 커리큘럼에 기초한 강의를 포함한 활동 

(4)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Learning in the Arts for Children & Youth) 

 풍부한 예술경험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임.

 수준 높은 예술은 예술에 대한 평생의 감상과 관여하는 관문을 열어 줌

- 어린이는 문화적 보전에 참여하여야 함

- 학술적･사회적 성숙성은 예술교육 경험에서부터 나옴

 숙련된 예술가, 교사, 우수한 예술과 함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경험 기회 제공

 지원 신청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포함해야 함

- 경험 : 학생과 교사는 라이브 형태의 예술작품을 경험할 기회를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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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 교사의 지도, 예술가의 가르침, 문화기관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유래된 문화

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술을 공부하며 개별 작품의 기술적･미학적 질

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함. 특정 예술 형태를 연주하는 기술 습득과 관련된 학습도 포

함될 수 있음.

- 공연 : 경험과 학습에 의해 학생들은 예술을 창조하며 문학의 경우 가장 창의적인 활

동은 글쓰기와 낭독임.

- 평가 : 학생들은 국가와 주 예술교육 기준에 따라 평가됨. 프로젝트는 이전과 이후의 

테스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됨.

- 학교 기반형 : 유치원과 12학년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기반형 

사업은 국가적 기준에 합당한 학교 커리큘럼과 교수형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이 됨. 

이러한 활동은 학교건물 내외에서 어떤 시간대라도 가능함. 따라서 학교 커리큐럼과 

연결된 방과후 학교와 여름학교 프로그램도 포함됨. 프로젝트는 또한 교사, 예술가 

교사, 학교 행정가들의 전문적 개발과도 연결되어야 함.
- 지역사회 기반형 : 지역사회 기반형 프로젝트는 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함.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예술 훈련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에 대한 지

원임. 활동은 정규적 학교 외에 다양한 배경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예술단체나 예술가

나 예술그룹과 협력작업을 하는 비예술단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함. 학교와 공식적으

로 연결된 프로그램은 아니어도 해당 프로젝트는 국가의 예술교육 기준에 부합하여

야 함.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장르와 형태와 관련된 지식을 확장하는 다음과 같

은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 됨.

-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국가 예술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교육 목적을 지닌 일련

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다른 과목의 학습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의 통합적 학습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평생 지속

되는 흥미를 얻게 하는 도전적인 여름 예술교육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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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가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학교 커리큐럼에 대한 보완으로서 1주일 

혹은 그 이상 방과 후에 제공하는 프로젝트.

- 교사, 예술가,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이러

한 프로젝트는 예술기관, 지역센타, 학교, 종교기관, 공공주택, 인종 커뮤니티, 청소년 

시설들로 하여금 공간, 프로젝트 관련 물품, 장비, 직업 교육, 장소에 대한 지도력을 

갖추게 함. 

- 학습된 전통에 부합하는 가치와 벤치마크에 기초한 목적과 평가를 갖고 있는 NEA의 

민속 및 전통예술의 국가 문화재 지원과 관련된 예술교육 프로젝트 

 지원하지 않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지적･사회적 개발에 대한 예술의 영향에 대한 연구

- 예술학습 프로그램의 평가, 문서화, 보급과 관련된 프로젝트  

3) 미국의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1)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이 되면 임의단체로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경감됨. 

 수입에 대해 면세를 받으며 지역 차원에서 주정부 판매세와 재산세도 면세 받음. 하지

만 이러한 혜택은 비영리기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주어짐.

 비영리기관은 501(c)(3) 기관에 속하는 바, 자선, 종교, 예술, 교육단체 등이 해당됨. 

※ 미국의 국세청 코드 501(c)에 해당하는 비과세법인의 유형
  ○ 501(c)(1): 의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법인
  ○ 501(c)(2): 재산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 501(c)(3): 교회,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 501(c)(4): 사회복지단체 
  ○ 501(c)(5): 노동, 농업조합 

 비영리기관 등록업무는 지역마다 다르나 법무국 혹은 유사 법률 관련기구에서 담당하

며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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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감세는 첫 영구소득세 규정이 도입된 1913년 이후 4년 

후에 법적으로 등재가 이루어졌음.

 비영리기관은 IRS Form 990을 해마다 작성해야 하는 데 이것은 해당 기관의 재정과 

지원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중이 접할 수 있게 하는 서류임.

 하지만 3년간 연평균 수입이 2만 5천 달라 이상인 예술단체에 대해서만 이를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예술단체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움. 

 비영리기관은 연례보고서와 재무재표 공개를 통해 공익성과 투명성을 증명하여야 함. 

 NEA를 비롯한 민간재단의 지원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가능함.

(2)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미국인들은 1917년부터 민간기부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받고 있으며 법인세 경감도 

1935년부터 허용되었음.

 개인 소득세, 법인소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세로 인한 비영리기관이 받는 세제 혜택은 

미국의 정부 지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예술에 대한 지원금 중 3분의 2가 개인의 기부금임. 개인은 소득총액의 50%
까지 기부에 대한 세제 경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세제가 개인의 기부를 촉진하

고 있음.

(3) 기업의 협찬

 세무당국은 비영리기관이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합당한 기업의 협찬에 대해 비

과세로 허용하고 있음.

 스폰서의 로고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협찬 대가는 용인되고 있음. 그러나 독점

적 협찬 계약을 통해 이벤트에서 해당 기업의 물건만을 파는 권리를 주는 행위는 과

세 대상이 됨.

 1981년에 개정된 세법은 기업의 협찬에 대하여 기존의 5% 세제 혜택 범위를 10%로 

늘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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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의 예술지원 정책

1) 예술지원 정책의 특징

 자유방임과 보이지 않는 손 전통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변화 

- 영국은 ‘야경꾼 국가’라는 강력한 전통을 지니고 있어서 영국 정부는 강도, 절도, 강

제 계약 등과 같은 범죄 방지 차원의 기능만 하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  
- 자유방임전통(The ‘laissez-faire’ mentality)은 19세기 자유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연

관되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인 경쟁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예술에 대한 지원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왔음.  

- 영국 정부가 비로소 예술 지원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왕실 귀족층이 예술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 정부는 예술지원을 통한 중앙 집중적 통제와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

 문화부처의 변천

- 영국에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문화미디어체육부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임.
- 1979년에 탄생한 이 부의 원래 명칭은 예술도서관위원회(The Office of Arts and 

Libraries)였음.
- 1981년 교육과학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로 통합되었으며 

1983년 다시 분리･독립함.
- 1992년 다시 문화유산부(The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에서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로 바뀌었음.
- 1997년에는 문화미디어체육부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독립적인 문화부의 존재는 다른 예산 대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공공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원개괄

- 중앙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은 대부분 준정부기관(quangos: quasi non-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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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ations)을 통해 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s), 영국영화위원회(The British 
Film Institute), 박물관, 문서 및 도서관위원회(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등으로 지원이 됨.
- 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위의 기관들을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입각하여 지원하고 있음.  
- ‘팔길이 원칙’이란 독특한 영국적 제도로서, 정부가 준정부기관(quangos)의 일상적 

운영과 정책적 방향에 정치적 간섭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 England)는 1946년에 정부와 예술을 매개하는 기

관으로 탄생하였는데 잉글랜드, 스콧트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각각 관장하는 네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팔길이 원칙에 의거하여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예술위원회의 내부적인 운영이나 지원

대상자 결정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됨.
- 이러한 원칙 덕분에 예술은 일명 ‘국가보증예술’의 창조와 정치적 검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음.
- 하지만 예술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

우 긴밀히 연관되어 운영되었음.
- 1990년대 중반에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새로운 예술 정책(A New Cultural Framework)󰡕 

(1998)을 발표면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예술기관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

적 책임을 져야함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팔길이 원칙’은 사실상 이론으로만 존재하

게 됨. 

- 영국에서의 예술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80% 이상)이고 민간 지원은 

낮은 수준(기업 4%, 재단 2.3%)이며 예술기관의 자체 수입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음.  

- 영국 정부의 지원수준은 정부 지원 비율이 낮은 미국과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프랑

스, 독일, 스웨덴 등의 서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지원금은 각종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민들을 위한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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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지방정부 외에도 10개의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s, RABs) 또한 지역차

원에서 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지역예술위원회에 나누어 주고 이것을 갖고 지역예술위원

회는 각 지역의 예술기관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

으나 2002년 4월부터 영국예술위원회가 10개의 지역예술위원회를 법적으로 통합을 함.

- 이러한 통합된 새로운 예술위원회는 전략적 중앙사무실이 지역사무실을 리드하고 통

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지방정부는 영국예술위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며 특

히 지역협약(Local Area Agreements: LAAs)이라는 중앙정부와의 매칭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하게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바, 

이러한 지역협약은 다음의 네 가지 성과목표를 갖고 있음.
･ 어린이와 청년

･ 안전하고 강한 지역사회

･ 건강한 사회 및 노년층

･ 경제개발과 사업   

 국립복권과 예술지원

- 1994년에 시작된 국립복권제도는 영국의 예술 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음.
- 예술에 대한 이 복권기금의 영향력이 상당하여 이러한 복권기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국에서의 예술지원과 관련된 체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
- 다섯 가지 특정 목적(예술, 체육, 문화재, 자선단체, 밀레니엄 기념사업)을 위해 1매

당 1파운드의 판매 금액 중 각각의 분야는 5.6펜스를 동일하게 받아왔으며 여섯 번째 

새로운 목적 - 건강･교육･환경을 망라하는 ‘새로운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 이 추가되면서 예술에 대한 기존 지원 할당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음.  
- 예술위원회는 이 복권기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 기금은 정부의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기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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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기금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기금의 추가적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대

부분 자본프로젝트(capital projects)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함.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술기관은 이미 운영경비를 다른 곳에서 지원 받고 있다는 사

실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운영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기관은 

복권기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예술 (Arts for Everyone, A4E)’ 그리

고 ‘모두를 위한 예술특급(A4E Express)’이라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그 결과 복권기금은 예술위원회가 예술기관의 운영경비 지원 

목적에 쓰이는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

 민간지원과 기업협찬 

- 대부분의 민간지원금은 민간재단과 개인보다는 기업협찬으로부터 나옴. 

- 공공기관과 민간기간과의 협력으로서의 공동지원의 예도 많이 볼 수 있음. 공공재원

과 민간재원을 모두 받아 진행하는 공연과 전시는 점차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민간재단과 협력하여 극장과 화랑을 쇄신시키고 있음.  
- ‘예술과 기업(A&B)’은 기업의 예술협찬을 촉진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산하기관임.
- 1993년과 1994년에 ‘예술과 기업’은 문화미디어체육부를 대신하여 ‘기업협찬 장려계

획(BSIS)’을 운영하였는데 그 해에 약 4백만 파운드의 협찬금을 모금하였음.  

- 1993/94년 기업의 지원은 최소한 7천만 파운드가 넘었으며(ABSA, 1994) 이는 이벤

트, 예술기관 및 예술가 개인에 대한 협찬의 형태가 주를 이룸. 

- 기업지원의 절반 정도가 공연예술 분야에 치중하였고 축제를 포함하면 총 지원액의 

3분의 2 정도가 여기에 지원됨. 기업협찬은 또한 대도시와 고급예술 분야에 집중적

으로 지원되고 있음.  
※ 샐우드(Selwood, 1994:19)에 의하면 영국에서 기업협찬의 80% 이상이 런던에 기반

을 둔 예술기관에 지원되었으며 시각예술에 10% 정도의 지원이 되었음에 비해 오

페라에 55% 이상 지원되었다고 함.

 영국의 예술지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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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의 경우, 웨스트 엔드의 상업연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라는 개념이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강조된 바, 원래 이 

용어는 원래 1982년 재정운영위원회(The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다가 1997년에는 노동당에 의해 ‘최고 가치

(best value)’라는 개념이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배경이 되는 철학은 동일함.  
- 경제용어인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또한 예술기관을 평가하는 

용어로 자주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처정부의 문화정

책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투자개념으로 받아들임.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예술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정책적 강조로의 선회가 이루

어짐. 
- 공공지원을 민간지원 특히 기업의 지원으로 보충하거나 공공과 민간의 공동지원을 

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민간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기업과의 매칭그랜트 제도를 창안하거나 국가복권기금을 창

설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옴.
- 영국의 문화정책은 고급문화와 문화재 중심에서 방송, 영화, 팝 음악, 비디오를 포함

한 문화산업 혹은 창조산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제국주의와 

전통의 표상인 영국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방침의 일환

으로 과학, 기술 및 예술국가위원회(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를 창설하여 문화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을 그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이외에도 창조산업실현위원회

(The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가 창설되어 정부가 어떻게 창조 산업의 경제

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1998년부터 새로운 예술정책을 선포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

조함. 이러한 정부정책은 예술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많은 예술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예술 활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

･ 이에 따라 예술단체들은 참여예술과 예술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244

하는 등 현 정부의 문화 아젠다의 초점을 경제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게 됨.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는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점차 높게 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방문자 수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 목표 실

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

을 인식하여야만 했음. 

･ 문화예술기관이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들은 정부가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의 특정한 목적들은 문화미디어체육부에 의하여 발간된 『새로운 문화체제(A New 
Cultural Framework, 1998)』에 잘 드러나 있음.

･ 이 보고서는 지원기관과 정부가 지원협약(funding agreements)을 통해 그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투자로 상정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기관을 ‘협찬 받은 기관(sponsored 
bodies)’으로 간주하게 함.

･ 정부 지원금의 배분은 접근성, 효율성의 향상과 민간재원의 증가 등을 이행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의 원칙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지향한 4가지 

가치인 접근성, 수월성･개혁, 교육, 문화산업에 반영되었음. 
･ 지원받는 문화예술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율성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전 영역에 

걸쳐서 질을 고양하기 위하여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성과･효율성･기준팀(The 

Quality, Efficiency & Standards Team, QUEST)을 설립함. 
･ 정부의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기 위하여 3개년 간의 지원 협약이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지원 대상기관 사이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협약에는 예술기관의 전년도의 목적과 

핵심지표에 대하여 보고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음.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는 예술기관에게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PI)’
를 정례적인 지원의 조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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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및 예술위원회(ACE)의 예술지원 프로그램

(1) 문화미디어체육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는 크게 다음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

-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예술교육

- 예술과 지역사회

- 예술지원

- 예술 국제교류

- 예술산업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국립예술기관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바, 영국국립오페라, 로열국

립극장, 로열오페라하우스, 로열셰익스피어극장, 사우스 뱅크 등이 포함되어 있음.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지원의 전략 우선순위로는 어린이와 청년예술, 지역사회, 경제, 
보급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예술 활동과 관련된 접근성 향상

- 문화활동의 수월성 제고

- 예술적 재능 개발과 수월성 제고

- 예술문화자원과 관련된 교육적 잠재성 개발

- 문화예술교육 및 훈련 기준 향상

- 예술을 활용한 사회적 소외자 감소 

 문화미디어체육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삼는 분

야는 다음과 같음.
- 학교의 방과 후 활동 

- 직업적 예술훈련과정에 필요한 장학금

- 영화와 미디어 관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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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예술위원회(ACE) 

 영국예술위원회는 현재 5가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예술기관 지원

- 예술가 지원

- 투어 프로그램 지원

- 안정화와 회복 지원

- 예술시설지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예술위원회는 지원에 있어 다음의 6가지의 우선순위 적용

- 예술참여

- 어린이와 청년

- 창조경제

- 활력 있는 사회

- 국제주의

- 다양성 증진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영국예술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다음

과 같으며 이중 여러 종류의 비용을 한 신청서에 복수로 신청하여도 무방

- 프로젝트와 이벤트

- 연구와 창작

- 연구개발

- 참여를 유발하는 활동

- 교육활동

- 장비와 차량 등의 자산구입

-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구입, 시설 개조 및 보완

- 공공미술

- 여비를 포함한 전문적 개발과 훈련비용

- 마케팅 활동

- 관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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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기관의 장기적 안전성을 위한 기관개발

- 거주비용

- 예술 활동 관련 여비

- 투어 프로젝트, 대규모 컨퍼런스, 해외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의 작품 시연 및 전시, 

국내 예술가이나 예술단체간 협동프로그램

 특히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단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예술기관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 파트너쉽

- 지역기관 혹은 국가기관

- 자원봉사자 혹은 지역공동체 중 예술관련 활동이 주요 활동이 아닌 기관

- 기관들의 모임

※  전문예술법인단체 적용  관련
○ 이와 같은 지원 가능한 예술단체에 관련된 규정은 우리가 전문예술법인･단체와 관련된 지정의 성

격을 다시 규정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음. 

○ 영국에서는 예술단체가 직원이나 주주에게 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지
만, 그 활동이 자족적인 예술 프로젝트이거나 대중에게 명백한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 즉 수입을 발생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그 혜택이 대중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

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3) 영국의 예술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1) 비영리기관

 영국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비영리기관(non profit organization)이란 용어 대신에 자발

적 기관(Voluntary Organiosations)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재단(foundation)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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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trust 혹은 charity란 용어를 사용함.

 모든 비영리기관이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됨. 

 1979년 자산취득세법(The Capital Gains Tax Act 1979)은 비영리단체가 고유사업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했고 적법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자산 취득세를 면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506(1)조의 소득법인세법(1988)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의 모든 수입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세와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음.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생전 혹은 사후 모두)는 고유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

에 상속세를 면제 받으며 비영리기관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영리사업을 하

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 받음.

 모든 기부자의 약 절반 정도가 세금을 감면 받는 방법으로 기부를 선택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이나 노년계층의 23%만이 기부의 세제 혜택을 매우 중요함. 

 미국인들이나 미국 회사들이 연방 소득세에 대해 개별적인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에 

반해 영국에서는 단지 자영업자나 고율의 세금 납부자만이 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며 

이러한 감면 요구는 영국의 경우 총납세자의 3분의 1에 불과함에 비해 미국은 대부분

의 납세자가 이를 보편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2) 민간기부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기부를 늘리기 위해 영국정부는 2000년 4월에 납세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세

제를 개정함.

 이 새로운 세제는 세금 감면이 일 회당 최소한의 기부액이 250 파운드가 넘거나 기부

자가 최소한 4년 이상 정기적인 금액을 기부를 계속한다는 약정하여야만 세금 감면이 

이루어졌던 기존의 제도를 매우 단순화시킴. 즉 금액이 많건 적건 어떤 기부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기부자가 일정기간 동안 기부를 한다는 약정을 할 

필요도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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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약정서의 경우, 세무기관의 기부 감사를 문서나,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심

지어는 혹은 구두로 표현된 기부약정 선언에 의해 대체할 수 있음. 

 기존의 250 파운드라는 최소기부액의 폐지와 좀 더 유연한 기부약정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기부의사의 증가를 유도함. 

 이 새로운 세제 개편 조치는 상장회사가 현시세로 주식이나 담보물을 기부하는 행위

에도 효력을 발휘하여 40%라는 고율의 세금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기부와 협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르게 적용되는 바, 협찬사가 협찬금에 대해 광고

와 접대와 같은 유형적 이익을 받은 경우는 이것은 다른 구매비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의 적용을 받지만 직접적인 기부는 부가세를 면세 받음. 

5. 일본의 비영리제도

1)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근거법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목적 

- 특정의 공익적/비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란 단체의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주요한 사업활동에 충당하는 것

을 의미하며,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설립절차

- 법인 설립은 그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장(사업장이 단일 행정구역 안에만 있을 경

우), 혹은 대통령(복수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

등기

- 인증사무는 법무 혹은 내무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시한 ‘NPO법의 운용지침’ 등

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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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직원(정회원 등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부당한 조건을 달지 않

을 것

- 보수를 받는 임원의 수가 임원 총수의 1/3 이하일 것

-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특정 후보자,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폭력단, 혹은 폭력단 구성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의 통제 하

에 있는 단체가 아닐 것

- 10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2) 일본의 신 공익법인

 (구) 공익법인제도와 (신) 공익법인제도의 차이

구 공익법인 신 공익법인

인증, 인가 요건
- 법인법, 인정법으로 규정 → 공익인정위원회, 지

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이 심사, 행정부가 인정

사업범위
- 위법성만 없으면 가능. 단, 종

래 주무관청이 허가한 사업에 

한함

- 공익목적사업 비율 50% 의무화 (공익인정기준 
엄수)

관리감독 - 주무관청

- 공익인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에 

대한 보고, 입회검사 실시, 행정청에 의한 권고
명령, 인정 취소

세제 종래와 동일

- 법인세 : 수익사업에만 과세(단, 인정법상 공익

목적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 기부우대 : 특정공익증진법인과 동일 대우

- 개인주민세에 대한 기부우대 조치

 공익인정

- 공익인정위원회 설치 (중앙과 광역단체에 설치되는 공익 인정심의 기구)
- 인증요건 및 관리 감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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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기반이 있을 것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익목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

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적 기반’이 

있는가

: 재무상황이 건전할 것, 재산관리 및 운용에 대한 법인 임

원의 적절한 관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경리사무 전

문가에 의한 적절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이

나 설비 등의 능력 보유 여부

 : 분야별 인력, 기기 등에 대한 필요수준을 설정하여 합치

여부 판단

･ 특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수지균형으로 예측될 것 :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수입액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액

을 넘어서는 안 됨

 세제혜택

[국세] (종래의 특정공익증진법인과 동일)

- 개인이 기부 : 기부액에서 5000엔을 뺀 금액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

※ 기부액 한도는 개인기부자 소득의 40% 상당

- 법인이 기부 : (소득금액의 5%+자본금의 0.25%)×1/2을 한도로 손금산입

※ 종래 제도의 소득금액의 2.5%에서 5%로 확대

[지방세]

- 광역단체 혹은 기초단체가 조례에 의한 지정기부금이 기부우대조치의 대상(종래 광

역단체 공동모금 기부금에만 해당)

- 아래 금액을 개인주민세액에서 공제

･ 광역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 - (기부금액-5000엔)×4%

･ 기초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 - (기부금액-5000엔)×6%
 ※ 우대 대상이 되는 기부액의 한도는 개인기부자의 소득의 30% 상당액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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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공익목적 사업 수지균형, 공익목적 사업 비율 과반, 유휴재산액 보유제한, 
기부모집 금지행위, 수익사업 등의 구분경리, 임원 등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을 준수

- 정보공개 : 매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임원명부/이사, 감사 및 평

의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기재한 서류 / 캐시플로우 계산서 /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 

현황 중 중요한 수치를 기록한 서류를 주 사업장에 5년간 비치하고, 그 사본을 전 사

업장에 3년간 비치.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의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사업보고 등 : 매년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행정청에 제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는 매년 사업개시 전일까지 제출)
행정청은 현황보고 요청과 방문을 통한 장부, 서류 등의 검사 등이 가능 

(요청 가능성이 높은 신청시 자료는 10년간 보관)
- 정관/등기상 명칭 변경 : 일반사단/재단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 정관상 명칭 변경

- 변경사항 통지 : 인정신청시와 변경된 사항은 제출보고(사업 종류 변경 등은 인정신

청과 같은 신청서, 경미한 변경은 간략한 변경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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